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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의 변화

: 한국의 미일동맹으로의 편입을 중심으로1)

정욱식� (평화네트워크�대표)

2003년부터 한미동맹 및 주한미군 재편이 시작된 이후 14년가량 지났다. 당시 미국은  

‘주한미군의 변형(transformation of USFK)'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했었다. 당시엔 이를 둘러싸고 숱한 논란이 있었지만, 주한미군 재배치

는 지연이 거듭되었고 전략적 유연성은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다.2) 또한 한미동맹 재편의 

중요한 한축이었던 전시 작전권 전환도 거듭 연기되었다. 

이러한 와중에 한미동맹은 크게 변하고 있다. 미사일방어체제(MD)를 고리로 삼아 한미일 

삼각 동맹, 보다 정확히 말한다면 한국이 미일동맹에 편입되는 방향으로 동맹 재편이 진행되

어온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 문제도 이러한 시각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미일 3자 MD의 논의 개시

한국은 MD의 명시적인 적대국인 북한과 휴전선을 맞대고 있고 잠재적인 상대국인 중국 

및 러시아와도 근거리에 있다. 이에 따라 미일동맹은 한국에서 미사일 조기 경보 정보를 제

1) 이 글의 상당 부분은 졸저 <사드의 모든 것>(유리창, 2017년)의 일부 내용을 발췌해 재정리한 것임을 밝혀둡니

다. 

2) 참고로 주한미군 재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한미 양국이 2004년 8월에 최종 합의

한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은 경기북부에 있는 2사단과 서울 용산기지 등 한강 이북의 미군기지를 한강 이남권

역으로 이전해 주한미군 기지를 평택권, 대구권 등 2개 중심기지(hub)를 주축으로 운영한다는 것을 골자로 했

다. 당초 용산기지 이전은 2007년까지 유엔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를 이전하고 2008년 12월까지 잔여 기지 

이전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다. 2사단 재배치 역시 두 단계로 나눠지는데, 1단계인 ‘공고화 단계

(consolidation phase)’에서는 2사단을 미래형 사단으로 재편해 의정부․동두천 등 주요 기지로 통합하고, 2단계

인 ‘재배치 단계(realignment phase)'에서는 2008년 이후부터 “안보 상황을 고려해” 평택 기지로 이전을 추

진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평택 지역 주민의 반발 및 시설종합계획(Master Plan) 작성 지연, 기지 이전 비용

을 둘러싼 갈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이들 기지로의 재배치는 계속 지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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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주면 MD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 

그 연원은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인 2009년 7월로 올라간다. 

먼저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주일 미국대사관 외교 전문의 일부를 보자. 

에드워드 라이스(Edward Rice) 주일미군 사령관은 2009년 7월 16~17일 도쿄에서 열린 차

관보급 한미일 3자 안보 토의(DTT: U.S.-Japan-ROK Defense Trilateral Talks)에서 “정보 

공유가 미국과 일본, 미국과 한국 양자 사이에서 배타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MD에 

차질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자 정보 공유가 이뤄지면 더욱 효과적인 MD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3) 특히 주일 미국대사관은 3자 간의 정보 협력은 “다른 분야에서의 

효과적인 협력을 위한 선도적 조치(precursor)”라고 평가했다. 3자 간의 정보 공유가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평가이다. 

이 회의에 참석한 미국 측 수석대표인 마이클 쉬퍼(Michael Schiffer) 국방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의 발언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북한의 향후 도발은 북방한계선(NLL)과 비무

장지대(DMZ)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괌을 겨냥할 수 있다”며, 3자 안보대화에는 이러한 시

나리오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한국 측 수석대표인 김상기 국방부 정책실장

은 “쉬퍼의 평가에 동의한다”면서 “한국을 겨냥한 위협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현명하지 못

하다”고 거들었다. 이때다 싶었던 미국 태평양사령부 전략기획(J-5) 참모장 랜돌프 알레스

(Randolph Alles) 중장은 2009년 12월 9일 하와이 인근에서 예정된 MD 실험에 한일 정부

가 참관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고, 김 실장은 한

국으로 돌아가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4) 실제로 한국은 옵저버 자격으로 이 

훈련을 참관했고, 이듬해부터는 미국과 함께, 2012년부터는 한미일 3국이 해상 MD 훈련 

‘태평양의 용(Pacific Dragon)’을 실시했다.

 
미국은 ‘한국-오키나와를 포함한 일본-괌’은 사실상 ‘단일 전장권(single integrated 

theater)'이라는 논리를 펴왔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 군사력이 이들 지역에서도 투입되고, 또

한 유사시 이들 지역도 공격당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 괌이 

공격당하는 시나리오는 적의 탄도미사일 발사라고 제기한다. 그래서 한미일 3자 MD가 필요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한미일 3자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명박 정부

는 물론이고 박근혜 정부도 이러한 논리에 말려들고 말았다. 

미국이 한미일 삼각 MD 체제를 추진하려는 의도는 미국 국무부의 프랭크 로즈(Frank 

3) 참조. 〈http://www.wikileaks-kr.org/dokuwiki/09tokyo1879〉.

4) 위와 같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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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e) 부차관보의 발언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2010년 9월 하순 도쿄 연설을 통해 “아시아

에서 일본과 한국은 이미 중요한 MD 파트너들”이라고 일컬으면서 양자협력을 넘어선 다자

간 MD 협력의 필요성과 장점을 강조했다. “정치적으로는” 적의 위협에 대한 공동의 대응능

력을 강화시켜주고, “운용상으로는” 정보와 요격미사일 공유 등의 방식으로 MD 작전 능력

을 증진시켜줄 것이며, “재정적으로는” MD 동맹국들 사이의 중복투자를 줄여 비용절감형 

MD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나라가 함께 MD를 하면 적의 미사일 위협에 공동대처

가 가능하고, 작전상의 효율성도 증대할 수 있으며, 경제성도 높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당시 이명박 정부도 이에 호응하고 나섰다. 이미 한미와 미일간에는 정보공유 협정이 체결

된 상태라 한일 협정만 체결되면 되는 터였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2012년 5월에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체결을 은밀히 추진했다. 그러나 일본 언론이 이를 보도하고 국내 언론에

서도 대대적으로 보도하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이명박 정부

는 결국 이 협정 체결을 유보키로 했다. 그리고 8월 중순 ‘친일’ 혐의를 씻기 위해 한국 대

통령으로는 최초로 독도를 기습 방문했다. 이명박 정부는 한일군사협정과 MD 사이의 관계

를 한사코 부인했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정통한 아시아-태평양 안보연구센터의 제프리 호

넝(Jeffrey W. Hornung)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한일) 두 나라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직

면해 있기 때문에, 군사비밀보호협정은 3자 MD 협력을 위한 조치를 발전시키는 데 결정적

으로 중요하다.”5)

정보 공유의 제도화

2012년 한일군사협정 체결 무산으로 주춤하던 한미일 군사협력 움직임은 2014년 들어 다

시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그 중요한 출발점은 오바마가 주선한 한미일 정상회담이었다. 3월 

26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이 회담에서 오바마는 3자 간 군사적 결속의 필요성을 강조

하면서 “MD를 어떻게 더 심화시킬 수 있는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뒤이어 5월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선 최고 실무자 수준에서 3자 정보 공유 방침을 

분명히 했다. “3국 장관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련된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으

며 이 사안에 대해 앞으로 계속 검토해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고 밝힌 

것이다. 그리고 세 나라는 정보 공유를 3자 간의 약정 형태로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한 실무 

그룹도 만들었다. 이러한 입장은 2014년 10월 하순에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회의

(SCM)에서 거듭 확인되었고, 그해 연말에 기습적으로 체결됐다. 

5) JEFFREY W. HORNUNG, Lost chance for Tokyo-Seoul security relations, The Japan Times,  June 1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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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한미일 3자 MD 및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보 공유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이 점을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두 가지 

차원에서 그렇다. 하나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미일동맹의 MD 논의 과정은 사드 배치 

이후 한국이 직면할 미래의 예고편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한국과 일본이 사실상 

집단적 자위권 관계에 돌입한다는, 즉 사실상의 군사동맹 관계로 나아갈 가능성을 예고해준

다는 점이다. 

일본은 1998년부터 미국과 MD 공동 연구에 착수했다. 패트리엇과 이지스탄도미사일방어

체제(ABMD)를 도입하고 미국의 X-밴드 레이더도 수용했다. 그러나 일본은 당초 MD와 집

단적 자위권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례로 2003년 12월 후쿠다 야스오 관방장관

은 일본의 MD 정책을 발표하면서 “일본의 MD는 오로지 일본 방어만을 목적으로 한 것으

로 제3국 방어를 위한 것이 아니”라며 이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를 발표하면서 “오로지 한국 방어용”이라고 주장한 것과 대단히 흡

사하다. 

그러나 2006년 1기 아베 정권 등장 이후 일본은 MD 정책을 미국 방어용으로까지 확대키

로 했다. 2006년 11월 27일자 주일 미국대사관이 일본 동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아베

는 집단적 자위권을 추구하고 있고, 이는 “주로 자위대가 미국으로 향하는 미사일을 요격하

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기술되어 있다.6) 2008년 1월 25일자 주일 미국 

대사관의 외교 전문은 내용은 더욱 적나라하다. 이시바 시게루 방위성 장관은 미국 하원 군

사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만약 미국이 공격당할 위기에 처하

고 일본이 그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아무런 역할을 못 하

면 동맹은 깨지고 말 것이다.” 이에 대해 앨런 타우셔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은 “미국 국민

은 일본의 MD 체제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걸(one-sided)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일

본 MD가 미국 방어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러자 시게루는 바로 그러한 이유 때

문에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화답했다.7) 

이처럼 미일 양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MD를 비롯한 

미일동맹 강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인식했다. 이러한 시각은 2013년 8월 2일에 작성된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미일관계 보고서에 담긴 아래 내용에서도 잘 드러난다.

6) 참조 〈http://www.cablegatesearch.net/cable.php?id=06TOKYO6736〉.

7) 참조 〈http://www.wikileaks.org/plusd/cables/08TOKYO203_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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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이 점차적으로 MD 협력을 통합하고 있는 반면에, 집단적 자위권이 금지되고 

있는 현실은 일본 사령관들로 하여금 피격 당사자가 미군인지, 일본인지를 판단하는 데 문제

를 야기하고 있다. 현행 헌법 해석에 따르면, 미국이 공격받더라도 일본군은 대응할 수 없

다.”8)

2013년 6월 24일자 CRS의 <아시아-태평양 탄도미사일방어체제(BMD) 보고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통합된 MD 네트워크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더욱 제도화된 집

단안보의 선구자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MD를 하면 한미일 3자동맹으로 원활하게 

갈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이 보고서에는 한미일 MD가 북한의 위협에 우선적으로 대처

하기 위한 것이지만, “유사시 중국 등 다른 국가의 미사일 요격도 시도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9) 미국이 북한을 구실로 삼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

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미일동맹은 세 가지를 추진해왔다. 첫째는 이지스함에 장착되

는 SM-3 미사일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요격까지 가능하도록 개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은 무기수출 3원칙까지 개정하면서 미국과 공동개발에 나서고 있다. 미일 양국은 

2018년에 신형 SM-3의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10) 둘째는 일본 자위대가 집단적 자

위권을 행사해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다. 셋째는 한국을 미일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끌어들여 한미일 3자 MD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사드 배치 이후 한국의 미래상에 중차대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와 MD는 무관하다고 강변하지만,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자 ‘몸으

로 무너지는 댐을 막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사드와 함께 X-밴드 레이더

가 들어오면 이 레이더를 주일미군 및 미국 본토 방어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으

로도 불가능해진다. 이미 기술적으로 이러한 용도로의 사용이 가능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

국 정부가 ‘No'라고 말했다가는 한미동맹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캐슬린 힉스 국방부 정책담당 수석부차관은 2012년 9월에 이런 말을 

8) Emma Chanlett-Avery, et al., Japan-U.S. Relations: Issues for Congress, August 2, 2013,  

〈http://fpc.state.gov/documents/organization/212884.pdf〉. 

9) 위와 같은 출처.

10) 미‧일이 공동 기술 개발하고 있는 구체적인 항목은 적외선 탐색기, KV 탄두(요격미사일의 탄두를 운동 에너

지로 직격하여 파괴), 2단계 로켓체(전체 3단계의 미사일 중 제2단계 로켓체), 노즈콘(대기중을 비행시 공력 가

열로부터 적외선 탐색기를 보호) 등 네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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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한국이 MD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꼭 능동적 방어나 요격 

미사일을 이용한 적극적인 참여를 할 필요는 없다. 레이더망을 통해 기여할 수도 있다.” 한

미일 정보공유 약정 체결 직후에 일본 방위성은 이런 입장을 내놨다.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 한국이 적시에 정보를 제공해주길 원한다.”11) 한미일 정보 공유를 요구해온 미일동맹

의 의도를 가장 잘 드러낸 발언들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이 3자 MD에서 최전방 척후병 역할을 맡아주면 일본과 미국의 방어적 실효

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미사일 요격은 ‘시간과의 싸움’이고 그래서 조기 경보가 대

단히 중요하다. 북한과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한국과는 달리 각각 동해와 태평양 건너에 있

는 일본과 미국으로서는 한국에서 조기 경보를 울려주면 해볼 만한 게임이 된다고 여길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그는 2016년 8월 2일 한국국방연구원(KIDA) 포럼에서 “정보가 분산되어 있으면 상황을 명

확히 인식하기 위한 공통상황도를 발전시키는 것이 어렵다”며, “상황 발생 시 효과적 대응도 

어려우므로 조기 경보 분야의 정보공유가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12)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및 3자간 MD를 강조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사드와 한미일 MD

사드에 초점을 맞춰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자. 앞서 설명한 것처럼 X-밴드 레이더는 같은 

포대 내에 있는 사드는 물론이고 타 지역의 사드, 이지스탄도미사일방어체제, 패트리엇, 미국 

본토 방어용인 GMD에도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성주 배치 X-밴드 

레이더는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의 MD 자산과도 연동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민구 국방

부 장관은 2016년 7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사드 배치에 대한 긴급 현안 질문에 참석한 자

리에서 ‘사드 레이더 정보를 일본과 공유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한 바 있다. 하

지만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8월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쪽에서 요청하면 사드 (탐지 

정보와) 관련된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13) 성주에 X-밴드 레이더가 배치되면 이 

레이더에서 수집한 정보를 일본과도 공유가 가능하다고 답한 것이다. 

11) The Japan Times, December 28, 2014.

12) <연합뉴스> 2016년 8월 3일. 

13) <프레시안> 2016년 8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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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그 운용 주체는 미국이 된다. 이에 따라 X-밴드 레이더에서 수집

한 정보는 미국이 바로 일본에 전달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었다. 미국이 운

용 주체라고 하더라도 그 레이더는 한국 영토에 배치되어 있다. 여기서 수신한 정보를 한국

의 동의 없이 제3국과 공유하면 주권 침해 논란이 벌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일 

양국이 군사정보보호 협정을 체결해 양국간에도 정보를 공유키로 함으로써 미국은 한국 배

치 레이더에서 수집한 정보를 한국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도 일본에 바로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은 한국을 ‘최전방 전초기지’로 삼아 현재로서는 2중, 잠재적으로는 3중 

방어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적의 탄도미사일 비행 중간 단계에는 이지스탄도미사일방

어체제(ABMD)를 이용하고, 주요 거점에 배치된 패트리엇-3로 종말 단계 ‘저고도’ 방어를 

시도할 수 있다. 이에 더해 구매를 고려 중인 사드까지 구비하면 종말 단계 ‘고고도’ 방어도 

시도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다층 MD 체계에서 한국이 이지스함에 장착된 SPY-1D 레이

더나 미국이 운용할 성주 X-밴드 레이더에서 탐지한 정보를 일본에 실시간으로 전달해주면 

방어적 이점은 배가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건 한국과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드 배치 및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의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래도 3자 MD가 한국 방어에 기여할 수 있다면 실익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실효성이 거의 없다. 2013년 6월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발간한 보고서에

도 “기술적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은 북한과 너무 가까워 미사일이 저고도로 수 분 내에 날아

와 3국 미사일방어 공조에서 이득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나와 있다. 휴전선을 맞대고 있고 

종심이 짧다는 것을 고려할 때 당연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엔드 게임?: 사드 배치, 주한미군 재배치, 그리고 미국의 대북 예방적 공격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예방적 선제공격을 옵션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다. 이러한 

군사 옵션을 검토할 때, 주한미군 재배치가 완료되고 한국에 사드 및 X-밴드 레이더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는 한국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지만, 한 번도 진지하

게 공론화되지 못한 질문이다. 대북 제재나 외교와 같은 다른 수단이 고갈되었다고 판단하고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보유 문턱에 다다른다면, 미국은 예방적 

공격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따뜻한 햄버거 협상”에서 “전투용 망치”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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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기까지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해 올려놓고 있다”고 공언한 것도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해

준다.

미국이 대북 공격을 검토할 때,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 무력 사용의 성

공 가능성, 전면전을 포함한 확전 가능성,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 그리고 자국과 동

맹국이 입게 될 피해 등이 핵심적인 고려 사항들이다. 미국은 무력 사용을 결심할 경우 한반

도 안팎에 군사력을 대폭 증강시켜 북한의 보복 공격을 억제하려고 할 것이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엔 제한적 목적, 즉 북한과의 전면전이 아니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 일부를 파괴

하는 것이라는 점을 전달해 개입하지 말라고 설득하려고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조치의 성

공 여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미국은 당연히 북한의 보복 공격에도 대비할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주한미군 재배치 

및 한국에 사드 및 X-밴드 레이더의 배치 여부는 미국의 정책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상당수를 북한의 장사정포 사거리 이남으로 재배치하고 사드를 비

롯한 MD로 북한의 미사일을 이용한 보복 공격을 상당 부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그래서 

자국과 동맹국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대북 선제공격의 유혹은 그

만큼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사드는 주한미군 기지를 포함한 한국 방어에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의 셈법은 다를 수 있다. 가령 주한미군의 집결지인 평택권 방

어의 경우, 저고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은 패트리엇으로, 고고도로 날아오는 것은 사드로 대응

할 수 있다고 여길 수 있다. 물론 미국의 작전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공격을 통해 북한 미

사일을 최대한 파괴한 것과 병행될 것이다.

미국의 셈법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성주에 X-밴드 레이더가 배치되면, 주일미군을 포

함한 일본, 괌, 하와이, 미국 본토 방어에도 유리해진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X-밴드 

레이더는 MD에서 뇌 기능을 수행하는 지휘통제전투관리통신(C2BMC)과 직접 통신이 가능

하도록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또한 C2BMC는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인 데이터 링크-16을 

통해 X-밴드 레이더에서 전달 받은 정보를 다른 MD 자산에도 전달할 수 있다.

즉, 유사시 북한이 주일미군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면 성주 레이더는 이를 탐지·추적해 

이지스탄도미사일방어체제(ABMD)와 패트리엇에 전달할 수 있다. 이는 괌, 하와이, 미국 본

토를 향하는 미사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이 이처럼 촘촘히 짜인 MD로 북한의 제

한적인 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수 있다고 여긴다면 어떻게 될까? 사드 배치가 품고 있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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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의 질문 가운데 하나이다.

너무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역사적 사례는 이러한 분석이 결

코 기우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이 1991년 이라크를 상대로 걸프전을 버렸을 때

에도, 94년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을 검토했을 때에도, 2003년 이라크를 침

공했을 때에도, 그리고 같은 해에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을 검토했을 때에도 가장 먼저 취한 

조치가 바로 패트리엇 배치였다.

북한은 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94년 패트리엇이 한국에 반입되었을 때, 북한은 미국

에 이렇게 경고했다. “우리는 이라크와 다르다.” “서울 불바다” 발언도 이 때 나왔다. 2003

년에도 마찬가지였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엄중하다. 사드를 비롯한 미국 주도의 MD가 

강화될수록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면서 대비 태세도 높일 것이다. 여기에는 “잃

기 전에 쏜다”는 핵 교리에 따라 ‘경보 즉시 발사’ 태세도 포함될 수 있다.

사드 자체는 분명 방어용 무기이다. 그런데 공격용 무기보다 전쟁 위기는 더 고조시킬 수 

있다. 세계 최강의 공격력을 갖춘 미국이 방어력까지 구비한다면, 공격력을 사용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드는 미국과 북한의 군사 모험주의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 사드의 숨겨진,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할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전쟁은 대한민국 안보의 종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혹자들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은 몰라도 심리적 안정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도 이러한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하

지만 절대 안보를 추구하려는 심리적 욕망이 절대 불안을 야기한다는 것이 인류 사회가 핵 

시대에 어렵게 길어올린 깨달음이었다. 동시에 MD가 없어도 상대방을 절멸시킬 수 있는 공

격력만으로도 상대방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다. 냉전을 ‘긴 평화(long peace)'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렀던 까닭이기도 했다.

진보와 보수, 국내와 해외를 막론하고 북한이 핵을 개발한 이유는 체제 생존에 있다고 입

을 모은다. 그런데 북한은 핵을 쓰는 순간, 종말을 피할 수 없다. 한미동맹은 이미 이러한 힘

을 충분히 갖고 있다. 사드의 대안은 이미 존재하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10년 가까이 마다해온 두 가지 대안을 대북 억제와 함께 병행해야 한다. 

관계 개선을 통해 전쟁 가능성을 제거하고 협상을 통해 북핵을 동결·감축·폐기할 수 있는 대

장정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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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000년 미군측의 제안으로 연합토지관리계획(LPP; Land Partnership Plan)에 대한 한미간 

협상이 시작되어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이 체결되고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았다. 그런

데 그 직후 한미 간에는 미2사단과 용산기지의 한강이남 이전 협상이 시작되었다. 용산기지

와 미2사단의 이전부지로 알려진 평택시 서탄면, 팽성읍 주민들은 주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

여 본격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주민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미군기지 확장 계획은 주

민들의 투쟁에 제동이 걸렸고, 부안 핵폐기장 무산에 이어 이마저도 좌초될 수 있겠다는 여

론에 정부는 다급해졌다. 궁지에 몰린 정부는 ‘미군기지이전을 받아들이면 평택시에 예산과 

특혜를 지원하겠다’는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하여 여론을 반전시키고, 2004년 연합토지관리계획개정협정(미2사단의 이전)과 용산기지이전

협정에 대한 한-미정부간 협정서 체결과 국회비준을 강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미 당국은 

LPP 사업과 용산기지이전사업(YRP; Yongsan Relocation Plan)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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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소망은 이 땅에서 농사지으며 자자손손 살아가는 것’이라는 주민들의 호소에도 불구하

고 정부는 항공기를 이용한 지장물 조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강제수용 결정에 이어 미군

기지 확장 예정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2006년 5월 4일 새벽 행정대집행과 함

께 군대를 주둔시키고 경찰을 동원해 출입을 통제한다. 주민 투쟁의 상징이었던 대추초등학

교는 허물어지고 주민대책위원장의 구속 및 실형 선고 등 막바지로 내몰린 주민은 결국 정

부와 이주를 전제로 한 협상을 시작하게 되고 2007년 4월 매향제를 끝으로 고향땅을 떠난

다. 마지막까지 남은 44가구는 대추리에서 7km 떨어진 곳에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다.

2007년 11월 주한미군기지이전 기공식을 시작으로 2008년까지 완공하겠다던 미군기지이

전사업은 한미연합사령부, 미2사단 일부 부대 잔류 선언으로 표류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은 전

략적 유연성으로 자유로운 날개를 달고 이를 대가로 돌려받겠다던 전시작전통제권은 무기한 

연기되었다. 

2. 평택 미군기지

평택의 주요 미군기지는 평택북부의 Osan Air Base(오산기지/K-55)와 평택남부의 Camp 

Humphreys(안정리기지/K-6)가 있으며, 이 외에도 Alpha탄약고와 야전훈련장, 소총사격장이 

있다.  

Osan Air Base는 11.7㎢(355만평)의 규모로 미태평양사령부 예하 7공군사령부와 51전투

비행단이 주둔하고 있으며 , Camp Humphreys는 주한미군사령부와 주한미군의 핵심전력인 

미2사단이 이전할 예정으로 9.6㎢확장된 15.1㎢(457만평)을 사용하고 있다. 미군기지확장 이

전사업이 완료되면 평택은 주한미군은 물론 태평양사령부의 핵심 전략기지들이 총집결하게 

된다.

3.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 평택 미군기지 확장사업 

■ 추진경과

- 90. 6 : 미 용산기지 이전 합의각서 (MOA)체결

- 02. 10 :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 국회 비준

- 04. 12 : 미2사단 및 용산기지 이전협정 국회 비준, 평택지원특별법 공포

- 07. 11 : 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 기공식 개최 (06. 11 부지조성공사 착공)

■ 시설 종합계획 (2016년 평택시 행정사무감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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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원 : 약 61,560명

- 면적 : 26.8㎢  

 [Camp Humphreys :15.1㎢ (9.6㎢ ↑), Osan Air Base : 11.7㎢ (2.1㎢ ↑)]

- 시설 : 513동 (한측 226동, 미측 287동)

- 사업완료 예정시기 :2017년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은 2017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중에 있다. (Camp Humphreys 457

만평, Osan Air Base 355만평등 총 812만평으로 평택시 전체면적의 6%를 차지하고 있다.) 

평택시는 국방부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평택에 주둔하는 주한미군과 관련자들이 61,560

명으로 늘어나면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기대 이상일 것이라면서 미군과 미군관계자들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계획,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설업자들은 곳곳에 플랭카드

를 내걸고 ‘주택을 구입해 미군에게 임대하면 고액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며 부동산 투기 

狂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2007년 국방부가 발표한 미군기지이전 시설종합계획(Master Plan)과 주한미군이 

발행하는 ‘2015 Annual Report’14)에 따르면, 미군과 미군속 및 그들의 가족 인원수가 3만5

천명 수준으로, 6만명 가량 미군과 관계자가 늘어난다는 평택시의 주장은 근거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결국 시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예산을 주한미군을 위해 사용하고, 부풀대로 부풀어버린 부

동산 거품은 앞으로 평택시가 풀어야 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14) 국방부가 2007년 발표한 미군기지 이전시설종합계획에 따르면 미군 17,030명 미공무원 4,720명 미군과 미공무

원의 가족 13,670명으로 총 35,420명이며 주한미군이 발행하는 2015 Annual Report에도 2018년 35,354명으로 

전망하고 있다. 평택시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찾아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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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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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군기지 주변에서 살아가는 평택시민들의 애환과 고통

평택은 일제 강점기부터 지금까지 외국군대가 주둔해왔다. 정부는 ‘국가안보’, 한미동맹’을 

내세워 평택시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했다. 미군 항공기로 인한 소음과 진동피해, 기

름유출, 미군범죄와 문화적 충돌은 고스란히 평택시민의 몫이었고 미군기지이전이 본격화되

는 지금 앞으로의 피해는 가늠조차 힘든 상황이다.

1)� 미군�항공기�소음,�진동문제

(1)�미군�항공기�소음과�진동으로�인한�피해�현항

미군기지 주변에서 살아가고 있는 평택시민들은 각종 전투기와 항공기가 뿜어대는 소음과 

진동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왔다. 

표2>와 표3>에서 볼 수 있듯이 평택시에 거주하고 있는 181,801세대(2015년 기준)중 

18%에 해당하는 26,413세대가 미군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를 받고 있다.15) 그러나 민간항

공기 주변지역 주민들과는 달리 (미군, 한국군을 포함한) 군항공기 소음 규제 및 피해보상 

법안이 없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월3만원에서 4만5천원의 쥐꼬리만한 배상16)을 

받고 있다.

15) 이는 민간항공기 소음피해기준인 75웨클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16) 서울고등법원(사건번호 2011누 37376)은 K-55의 경우 80웨클이상 90웨클미만인 지역 거주자에 대하여는 월3

만원, 90웨클이상 95웨클미만인 지역 거주자에 대하여는 월4만5천원으로 각 정하고, K-6의 경우 70Ldn 이상 

75Ldn 미만인 지역 거주자에 대하여는 월 3만원, 75Ldn이상 80Ldn미만인 지역 거주자에 대하여는 월4만5천원

으로 한다고 판결하였다. (WECPNL=Ldn+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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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Osan Air Base 소음별 건축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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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Camp Humphreys 소음별 건축물현황

2006년 평택시가 단국대학교 의과대학에 의뢰하여 실시한 <평택미군기지 주변지역 주민건

강조사>에 따르면 비행장 소음은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을 발생시키며 동맥경화발생위험이 

증가한다고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불안장애, 공황장애, 우울증이 증가하고, 일상적인 수

면장애로 전반적인 정신병리를 측정하는 간이정신진단검사, 스트레스 반응척도가 증가한 것

으로 조사되었고, 소음 노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지능검사에

서 낮은 점수와 주의력평가에서도 나쁜 소견을 보였다. 평택 미군기지주변엔 적지 않은 초‧
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지만 실효성있는 대책은 마련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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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Camp Humphreys주변 초,중,고등학교

<그림2> Osan Air Base주변 초,중,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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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속빈�강정이�되어버린�미군항공기�방음사업

평택시는 평택특별법에 따른 주민편익사업17)으로 미군기지 주변 지역에 대해 방음시설 설

치사업을 계획하였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18)에 따라 소음영향

도 75WECPNL을 기준으로 26,413개소에 대한 방음사업이 필요하다는 추계에 따라 주민편

익사업 1조 1102억원중 16.21%인 1800억원을 방음시설 설치사업비로 책정하였다. 이 사업

은 미군기지주변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고 경기도는 물론 국방부와 협의

를 거쳐 중앙정부가 승인한 사업이었지만, <군항공기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

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현재 학교 등 공공시설에 에어컨과 이중창호를 설치하고 미군기지주변에 소음측정기(17개)

와 소음전광판(3개) 설치에 따른 36억원(0.02%)만이 집행된 상황이지만, 최근 평택시가 방음

사업비 1800억원중 40%를 삭감한 700억으로 축소하고 삭감된 1100억원은 미군기지주변지

역의 토건사업비로 전용할 계획을 승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미군

기지주변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짓밟는 것으로, 급할 때는 모든 것을 해줄 것처럼 하다 

이제와서 발뺌하는 중앙정부의 뻔뻔함과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를 관철시켜내지 못한 평택시

의 무능함이 빚어낸 뼈아픈 결과이다.

 
(3)� 주한미군� 전략적유연성의� 필요에� 따라� 건설된� 평택� 오산미공군기지� 제2활주

로�

평택 오산미공군기지(K-55)에는 1953년 건설된 약 2.8km의 활주로가 있다. 한미 양국은 

예비활주로 성격의 제2활주로 건설사업을 추진19)하였다. 이 사업은 2007년 11월경 미군측의 

제기로 한미간 협의가 진행되어 2008년 12월경 한미 양국은 제2활주로 건설에 대한 합의서

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2009년 9월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 주민들도, 평택

시도 전혀 모르게 활주로 설치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다20). 활주로를 신설하게 되면 주변지

17) 주민편익시설사업은 미군기지로부터 반경 3km이내 8개 읍면 158개 마을, 7개동의 지역을 말하며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마을회관 개축, 소공원조성, 마을진입도로, 농어촌도로, 마을하수도, 방음시설설치 등이 있다.

18) 75웨클 이상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하고 이전보상 및 토지매수,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등 소음대책사업을 실시한다.

19) 오산기지 제2활주로 시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2012.4 국방시설본부)에 따르면,‘보통 20년 정도 사용하는 활

주로 수명을 넘겨 사용하고 있어 전시 긴급출동, 활주로상 항공기 고장등 유사시 기지 이착륙이 불가하여 기

능제한에 따른 비행작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제2활주로 신설을 통해 기존 활주로를 보수중 군사작전을 수

행하고 기존 활주로 보수 완료후 제2활주로를 예비활주로로 사용하여 항공기 고장 및 유사시 기능제한등을 예

방하여 전시 긴급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활주로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제2활주로를 설치한다고 밝

혔다.

20) 송탄공군기지에 또 미군 활주로 들어서나 - 평택시와 지역주민도 모르게 추진되는 ‘활주로 건설사업’ 논란 

(오마이뉴스. 2009.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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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되지만 주민 동의는 물론이거니와 환경영향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은 

사업이었기 때문에 Osan Air Base주변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은 제2활주로 건설 사업을 

중단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자 국방부는 마지못해 환경영향

평가를 진행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미군기지라도 마땅히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함이 명백

하나 사업중단을 선고할 만큼 중대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을 무효할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

다. (2010구합 19256 서울행정법원  2011.9.28. 선고) 

이 소송을 통해 미군기지도 한국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한다는 의미있는 판례를 

얻어냈지만,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과 순환배치에 따른 필요성으로 제2활주로 사업은 활주

로간의 이격기준조차 지켜지지 않은 채21) 강행되고 말았다.   

2)� 미군기지�환경오염,� 원인자부담원칙이�적용되어야�

주한미군기지는 환경오염사건이 발생한다 해도 이를 알고,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주한미

군과 관련된 정보는 원천적으로 차단되어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벌어진 기름유출 사고와 처리과정만 보더라도 주한미군의 환경관리실태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얼마나 허술한지 잘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15년 11월 19일 Camp 

Humphreys에서 미군기지 확장공사 도중 송유관을 파손하여 보일러 등유와 경유 600리터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긴급조치를 통해 400리터를 수거하였다고 밝혔으나 이중 200

리터가 빗물처리장으로 흘러들어 갔고, 수로를 따라 기지 밖 인근 하천과 토양에 유출되었

다. 미군측은 기지내 유출사고가 발생한 즉시 평택시에 통보하여 기지밖으로 기름이 유출되

는 상황을 예방해야 했지만 8일이 지나서야 환경부에 통보하였다. 

  1966년 한미 양국이 체결한 SOFA에는 환경 조항이 없었다. 2000년 용산미군기지 영안

실에서 독극물을 한강에 무단 방류한 사건으로 미군기지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2001년 <SOFA협정 합의의사록 환경조항>이 신설되었으며 <환경보호에 관한 특

별 양해각서>와 이를 이행하기 위해 2002년 1월 <환경 정보 공유 및 접근 절차>를 체결되

어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피해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세부지침을 마련하였다. 

 주한미군측이 한-미 정부간의 합의대로 평택시에 통보만 했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

었던 사건이었지만 합의문은 휴지조각에 불과했다. 여느 사건과 마찬가지로 위 사건 또한 미

군측, 환경부, 평택시 그 어느 곳에서도 공식적인 설명과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결국 사고

를 은폐하려는 미군측의 일관된 자세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하는 본연의 임무를 망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22945&PAGE_CD=N0000&BLCK_NO=7&CMP

T_CD=M0010

21) 미군 규정에 따르면 활주로간의 이격거리는 100ft(304m)이상이 되어야하나 700ft (213m)밖에 이격하지 못한채 

소음완충구역에 건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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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 정부와 평택시로 인해 매번 그 피해는 평택시민의 몫이 되고 있다. 

 환경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 제28조에 따라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환경오염 및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환경부는 2013년 Camp Humphreys 주변지역, 2014년엔 

Osan Air Base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진행하였다.

Camp Humphreys 주변지역은 23개 조사지점 30개 시료에서 TPH 항목이, 4지점 5개 시

료에서 아연 항목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Osan Air Base는 15

지점 18개 시료에서 니켈 항목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미군기지주변이 농지인 점을 감안할 때 오염의 원인은 오염지역 인근의 부대내 

유류시설, 정비시설로 추정된다고 밝혔지만, 미군측은 현장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고 결국 평

택시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캠프 험프리 주변지역 2,144㎡에 대해 (토양오염

우려기준(1지역) TPH(최고 2,098mg/kg), 아연(최고19,257.5mg/kg) 초과지역) 반출정화, 토

양경작법(Land farming), 토양세척법(Soil washing)에 따라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였다. 총 8

억6천만원의 정화비용은 정부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실시한 미군기지주변에 대한 기초환경조사 결과 만으로도 미군기지내부의 관

리상태가 어떠한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현행 SOFA로는 미군기지가 반환되기 전까지

는 관리상태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혀 확인할 수 없다는 게 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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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Camp Humphreys 기초환경조사 결과보고서 

우려기준, 대책기준 초과 부분이 오염이 심각한 곳으로 기지내부에는 각종 유류시설이 위치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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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법상으로�금지된�생물무기�실험,�훈련

2015년 5월 미 국방부는 ‘살아있는 탄저균이 평택 오산미공군기지로 오배송되었고, 22명

이  노출되었지만 감염되지 않았으며, 문제가 된 탄저균은 적절한 절차에 따라 폐기되었다’

는 충격적인 사건을 시인하였다. 탄저균은 소량이라도 공기 중에 노출되면 치사율 95%에 이

르는 치명적인 생화학물질임에도, 국내에 반입되고 실험되기까지 한국정부를 비롯한 그 누구

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사건보도이후 미국의 생화학무기 실험은 평택뿐만 아니라 서울 

용산기지와 평택 캠프험프리, 군산기지에서도 쥬피터 프로그램(JUPITR, 연합 주한미군 포털 

및 통합위협 인식)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왔음이 밝혀졌다. 

미국의 생화학무기 반입과 실험은 국내법은 물론, 국제협약(BWC-Biological Weapons 

Convention:생물무기금지 및 독소무기의 개발ㆍ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

약)을 위반한 국제범죄행위였으니 국민적 분노와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실상을 밝혀야할 미

군과 한국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평택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미군 생화학무기 반입, 

실험저지 평택시민행동(이하 평택시민행동)>을 결성하고 국내법은 물론 국제법을 위반한 미

군의 생화학무기 실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생화학전 실험 및 훈련중단, 

연구소폐쇄와 불평등한 SOFA협정의 전면개정을 요구해왔지만 북한의 생화학무기에 대응하

기 위해 생물무기실험과 훈련은 중단될 수 없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생화

학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방어용이고, 다른 나라가 갖고 있는 것만 

공격용이라는 주장은 국제적 명분과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탄저균추방, 사드반대 평택시민행동>은 사건발생 이후 지금까지 Osan Air Base앞 1인시

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지환경 시민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4)� SOFA협정�개정으로�미군범죄를�해소해야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은 미군범죄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주한미

군의 범죄행위는 중대사건을 제외하고는, 공무중사건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다

툼없이 주한미군측의 공무증명서 발급과 한국측의 재판권포기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왔다. 지난 5년간 주한미군 범죄 피의자중 절반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국내에

서 벌어진 범죄지만 제대로 된 수사도 못한 채 범죄를 저지른 미군을 미군당국에 인도해온 

것이다22). 

최근 평택에서 벌어진 사고는 주한미군의 고질적 행태와 한국 당국의 행태를 잘 보여주고 

22)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

년 6월까지 적발된 주한미군 피의자는 모두 1천766명에 달했고 같은 기간에 기소된 주한미군 피의자는 503명

에 불과했고 절반에 달하는 893명은 '공소권 없음'으로 재판권을 미군측에 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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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지난 2012년 7월 5일 평택 오산미공군기지 앞 신장쇼핑몰에서 악기상을 하던 양 모씨 등 

한국 민간인 3명을 미 헌병들이 수갑으로 채우고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미군 헌병들이 양

씨를 수갑으로 채우자 이를 말리던 양씨의 동생과 행인까지 수갑으로 채우고 미군기지 앞까

지 끌고 갔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평택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해 수갑을 풀 것을 

요구했지만 미 헌병들은 무시했고 오랜 실랑이 끝에 피해자는 풀려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측은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

된 경찰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수사가 완료되기 전 사건에 연루된 

미헌병 대원들이 한국을 떠났다는 게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주한미군측은 “7명 모두 1년 동

안의 한국 근무기간을 마치고 한국을 떠난 상태이고, 예정대로 다른 미국 공군기지에 재배치

했으며, 한국 검찰의 동의하에 이뤄졌다”라고 밝혔다. 

여론이 급속도로 나빠지자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뒤늦게 관련자 7명에 대해 폭력행

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체포) 혐의로 기소방침을 정하지만 미군 측은 공무집행 중

에 발생한 것이라며 공무집행증명서를 한국 법무부에 제출하며 일차적인 재판권이 미군 측

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례적으로 검찰은 미군의 공무수행증명서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였지

만, 결국 2013년 12월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피의자 전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을 요지로 불

기소 처분을 단행하고 말았다. 현행 SOFA에 따라 미군측이 공무증명서를 발행하면 달리 방

법이 없다는 게 한국 법무부의 설명이었다.

3. 맺으며

이제 곧 주한미군의 평택시대가 시작된다.

위에 언급한 주한미군과 미군기지로 인한 문제 외에도 한국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해

야할 일은 더 다양하게 산적해있다.

세게 유일한 분단국가, 외국군대로 인해 주민들의 권리가 짓밟혀온 지난 60년의 역사. 과

연 ‘주한미군이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남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가?’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으로 대표되는 주한미군의 질적변화의 상황에서 ‘분단’ ‘국가안보’를 

이유로 일방적인 고통을 강요해온 자세가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해 다시 물어야할 시점이 

왔다.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보란 듯 유린하고, 적지않은 국가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군공

항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차일피일 미뤄 미군항공기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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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복잡한 사법절차를 밟으며 하루 1천원의 손해배상금이라도 받

으며 살아가도록 강요하는 오늘이, 

비행기소음, 진동으로 인한 각종 질병들에 대한 치료비용을 피해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이상한 현실이, 

언젠가는 시민의 품으로 돌려받게 될 미군기지가 오염자 부담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이로

인한 정화비용을 언제까지 한국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지, 

공무중이라는 이유로 언제까지 주한미군의 범죄에 면죄부를 주어야하는지,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어찌 이렇게 불평등하며 주종관계에 놓여있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돌아봐야한다. 

더 이상 미군기지도 성역이 될 수 없으며, 국가안보를 앞세워 국민의 권리를 짓밟을 수 없

다. 

이는 군사기지 주변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의 최소한의 요구이자 우리 모두가 해결해

야할 숙제이다. 



한미 SOFA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28

한미 SOFA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

김유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변호사)

1. 들어가며 – 한미 SOFA의 연혁과 개요

1953. 10.경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이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 함)을 체결하여 미군의 상시적인 한국 주둔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

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비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

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1966. 7.경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아메리카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한미 SOFA)23)이 

체결되었으며, 이후 1991. 2. 1.경 제1차 개정, 2001. 4. 2.경 제2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한미 SOFA는 전문 31조로 된 본문24)(이하 ‘본 협정’이라고 함)과 후속 문서인 합의 의사

23)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아메리카 합중

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大韓民國과 아메리카 合衆國間의 相互防衛條約 第4條에 依한 施設과 區域 및 大
韓民國에서의 아메리카 合眾國 軍隊의 地位에 關한 協定; Agreement under Article 4 of the Mutual Defenc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으로 약칭 한미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라고 부른다. 

24) 한미 SOFA 본 협정은 제1조(정의), 제2조(시설과 구역 - 공여와 반환), 제3조(시설과 구역 - 보안조치), 제4조

(시설과 구역 - 시설의 반환), 제5조(시설과 구역 - 경비와 유지), 제6조(공익사업과 용역), 제7조(접수국 법령의 

존중), 제8조(출입국), 제9조(통관과 관세), 제10조(선박과 항공기의 기착), 제11조(기상업무), 제12조(항공교통관

제 및 운항보조시설), 제13조(비세출자금기관), 제14조(과세), 제15조(초청계약자), 제16조(현지조달), 제17조(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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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양해 사항, 교환 서한 등 문서로 구성되어 있고, 기타 양해 각서나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이 이를 보완하는 구조이다. 

아래에서는 한미 SOFA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정리하고, 향후 개정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한미 SOFA 개정의 필요성 1 

- 대한민국 사회 변화 반영 필요

가.� 조약� 체결� 이후� 대한민국� 사회의�변화� -� 국민의� 기본권� 신장,� 지방자치

제도�활성화

한미상호방위조약(1953년)이나 한미 SOFA(1966년)가 체결된 지 벌써 50~6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사이 대한민국은 G20 국가가 되었고, 2016년 기준 GDP는 14,044억 달러(＄)로 세계 

11위, 국민 1인당 GDP는 27,633 달러(＄)로 세계 29위이며25), 2016년 기준 국방비로 338

억 원을 지출하고 있고,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2.4%에 이르고 있다(대한민국의 국방력 

또는 군사력은 2016년 기준 세계 11위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26).

비단 경제 성장이나 국방력 증가뿐만이 아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향

상되었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률과 제도가 정비되어 왔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국민의 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환경권) 등

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제도 활성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위와 역할도 상향,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유독 한미 SOFA는 그 시대적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아직 1950~60년대에 머물

러 있는 실정이다. 체결 이후 1991년과 2001년 2차례 개정이 있었다고 하나, 극히 일부분 

개정에 그쳐 사실상 60년대 체결된 조약 내용이 현재까지 그 효력을 미치고 있다. 

1966년에 체결된 한미 SOFA는 현재 대한민국의 시대 상황, 법률과 제도에 맞지 않는 조

항이 너무 많고(특히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조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관련된 조항 

등), 한미 간 호혜평등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도 불평등한 조항이 너무 많다. 또한 정작 환경

무), 재18조(외환관리), 제19조(군표), 제20조(군사우체국), 제21조(회계절차), 제22조(형사재판권), 제23조(청구권),

제24조(차량과 운전), 제25조(보안조치), 제26조(보건과 위생), 제27조(예비역의 훈련), 제28조(합동위원회), 제29

조(협정의 효력발생), 제30조(협정의 개정), 제31조(협정의 유효기간) 등 규정을 두고 있다.

25) 2016. International Monetary Fund 발표내용 참고 

26) 2016. 영국 국제 전략 문제 연구소 "밀리터리밸런스“보고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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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등 반드시 본 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누락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2017년 현 시점에서 한미 SOFA 조항 중 불필요한 조항은 대거 삭제하고, 환경권과 같이 

반드시 필요한 조항은 본 협정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 운

용 상황, 한미간 호혜평등관계 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될 필요가 있다. 

나.�토지�공여�및�반환�규정의�개정�방향

(1)�토지�공여결정�당시�당사자�의견반영�절차�및�알권리�보장

본 협정 제2조 제1항 (가)27)는 한미합동위원회 결정에 의해, 소재여하 불문하고 사유지까

지 공여 가능하게 되어 있다. 합동위원회 결정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어, 해당 지역의 지방

자치단체나 토지 소유자 등은 주한미군 측의 어떠한 필요에 의해 공여가 결정되는지, 어떤 

조건으로 공여되는지 사전에 개입하거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 합동위원회의 일방적인 

통보로 개인의 사유지 및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미군 부대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을 위해 합동위원회의 공여지 결

정 과정에서 토지소유자,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 공여 결정 절차 및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규정을 두어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2)�토지�공여에�대한�대가�규정,�공여지�제공�기한�및�조건�명시�

본 협정 제2조 제1항 (가)는 미군 공여지 제공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 전혀 규정하고 있

지 않다. 대한민국은 공용수용 등 절차를 거쳐 사유지를 수용하거나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

약을 맺어 해당 토지를 미군 측에 제공하는데, 공여지 제공 관련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으

며, 방위비분담금이나 기지이전비용 등 추가경비까지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군 측이 

공용수용으로 인한 수용보상금이나 임대차계약상의 차임 등 부지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

는 내용의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또 본 협정 제31조28)에 의하면 그 유효기간은 상호방위조약이 유효한 동안 효력을 가지는

27) 본 협정 제2조 시설과 구역 - 공여와 반환

1.(가) 합중국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 개개의 시설과 구

역에 관한 제 협정은 본 협정 제28조에 규정된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양 정부가 이를 체결하여야 한다. “시설

과 구역”은, 소재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시설과 구역의 운영에 사용되는 현재의 설비, 비품 및 정착물을 포

함한다.

28) 본 협정 제31조 (협정의 유효기간). 본 협정 및 본협정의 합의된 개정은 양정부가의 합의에 따라 그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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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상호방위조약 제6조29)는 조약이 무기한으로 유효하다고 되어 있어, 대한민국의 경우 사

실상 미군 측에 무기한으로 공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개별 공여지 제공시에 명시적으로 제공 

기한, 제공 조건 등을 확정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3)�기지�반환�관련�조항�개정�

본 협정 제2조 제3항30) 및 양해사항 제2조 제3항 제1호31)에 따르면, 기지사용에 대한 필

요성이 없어질 경우 합동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서만 반환받을 수 있고, 합동위원회가 합의하

는 조건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어, 결국 미군 측의 합의가 없이는 공여한 토지를 반환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독일보충협정의 경우 미군 측은 미군이 사용 중인 시설의 수요정도를 계속 검토하고, 필요

성이 상실된 경우 독일당국에 사전통고 후 지체 없이 사용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미일 SOFA의 경우에도 미군의 기지사용에 대한 필요성 소멸되면 즉시 반환하도록 되

어 있다. 

한미 SOFA도 위와 같이 기지 사용의 필요성이 소멸되면 아무런 조건 없이 즉시 반환하는 

형태로 개정될 필요가 있고, 이미 미군 측이 사용하고 있는 기지 및 시설, 구역의 경우에도 

미군 기지의 필요성, 그 적정규모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재검토하여 검토 결과 불필요한 기지

의 경우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본�협정에�환경권,�보건권�등�조항의�신설�

(1)�환경권�조항�신설�및�정보공개�등�내용�보완

한미간 ‘환경’ 문제를 규율하는 규범적 근거는 한미 SOFA 합의 의사록 제3조 제2항, 환경

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32),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33), 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조사와 오

종결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이 유효한 동안 효력을 가진다.

29) 한미상호방위조약 제6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

에 본 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다

30) 본 협정 제2조 시설과 구역 - 공여와 반환. 3. 합중국이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은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더 

필요가 없게 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에 반환되어야 하며, 

합중국은 그와 같이 반환한다는 견지에서 동 시설과 구역의 필요성을 계속 검토할 것에 동의한다.

31) 양해사항 제2조 제3항. 1. 대한민국과 합중국은 공여 당시 최초의 취득문서에 명시된 용도상 또는 장래의 사

용계획상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한 시설 및 구역을 반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에 따라 

공여된 모든 시설 및 구역을 매해 1회 이상 검토한다.

32) Memorandum of Special Understandings on Environmental Protection

33) Joint Environmental Information Exchange and Access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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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합의서(이하 ‘정보공유접근절차부속서A’라고 함), 부속서A를 개정한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 등이 있다. 

2001. 1. 18.경 한미 SOFA 합의 의사록 제3조의 2항에 관하여34)로 환경권 조항이 신설

되었고,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서 정보공유 및 출입35) 규정을 두어 기지 내 환경

조사나 정보교환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합의 의사록의 환경권 조항은 한미 양국간에 그 동안 문제되어 왔던 미군의 환경오염 사

고 등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환경오염의 방지, 제거, 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 등 각

종 환경문제의 기준으로 대한민국 환경 법령을 명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인 환경권 조항이 본 협정이 아닌 후속문서인 합의 의사록 

형태로만 규정되어 있고, 내용상으로도 단순히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문제이다. 환경문제 해결의 실효성을 위해서

는 본 협정에 환경권 조항을 신설하고, 미군 측의 대한민국 환경법규 ‘준수’ 조항을 포함시키

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원상복구 및 오염자 복

구비용 부담의무에 대하여 명시하고, 나아가 기지 내 환경오염에 대한 한국 측의 조사․감독

권, 통제권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환경오염된 기지를 반환받게 될 경우 반

환받는 당사자인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사전 환경오염 방지, 환경오염 조사 및 정화처리 등을 

위해 조사 및 감독, 통제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는 기지 내 환경조사나 정보교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환경조사나 정보공개는 대한민국의 환경법규, 정보공개법규에 따라 충분히 규율될 

수 있는 문제이다. 본 협정에 환경조사, 정보공개 등에 대하여 대한민국 관련 법령에 의한다

는 조항을 두어 해결하면 될 것이며, 별도로 특별양해각서 등에 특별규정을 두어 미군 기지 

내 환경조사나 정보교환을 제한할 이유는 없다. 

34) 합의의사록 제3조 제2항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1953년 상호방위조약에 의한 대한민국에서의 방위활동과 관련하여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정한다. 합중국 정부는 자연환경 및 인간건강의 보호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이 협정을 이

행할 것을 공약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합중국 인원의 건강 및 안전을 적절히 고려하여 환경법령과 기준을 이행하는 정책을 확인한다.

35)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8조에 의하여 설치된 합동위원회의 체제를 통하여 대한

민국 국민과 합중국 군인․군속 및 그들의 가족의 건강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작업한다. 시설 및 구역에 대한 적절한 출입은 합동위원회에서 수립되는 절

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합동위원회의 환경분과위원회를 통하여 1953년 상호방

위조약하에 대한민국에서의 방위활동과 관련된 환경문제를 정기적으로 계속 논의한다. 환경분과위원회는 정보

교환을 위한 분야, 시설 및 구역에 대한 한국 공무원의 적절한 출입, 그리고 합동실사․모니터링 및 사고후속

조치의 평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회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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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특별양해각서 개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 지방자치단

체의 자치권 보장 등을 위해서 해당 조항에 환경조사의 구체적 절차 및 방법, 조사결과 공개

문제, 환경 조사에 참여하는 한국 공무원의 범위나 구체적인 출입절차 등에 대해서 보다 자

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조사에 있어 한국 공무원 이외에 환경전문가, 기지오

염에 대한 이해관계인(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의 참여 절차도 명시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

다.

(2)�본�협정에�보건권�조항�신설

이른바 탄저균 사태로 그 심각성이 확인된 보건권 관련해서도 본 협정에 보건권 관련 조

항 신설이 시급하다. 

살아있는 탄저균이 검사용 샘플 명목으로 대한민국에 반입된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한미합

동실무단은 ‘주한미군으로 반입되는 생물학 검사용 샘플의 한국 내 반입 절차’ 합의권고안을 

마련하였다. 그 내용은 “주한미군이 검사용 샘플 반입 시 우리 정부에 발송·수신기관, 샘플 

종류·용도·양, 운송방법 등을 통보할 것, 일방의 요청이 있을 시 빠른 시일 내에 공동평가 실

시할 것, 관세청이 물품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주한미군 관세조사국과 협조하여 합동 검사 

실시할 것” 등이다. 

그러나 한미 SOFA에는 실제 미군을 통해 대한민국에 어떠한 물질이 반입되고 있는 지 확

인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탄저균 등 생물무기가 반입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제어할 수 있

는 장치가 전무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위와 같은 합의권고안 만으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 어렵다.

탄저균 반입, 훈련의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건과 관련되는 것이고, 이미 대한민국 

법령이 관련 법률(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

제 등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마련해 두고 있는 바, 대한민

국 법령에 따라 규율되면 될 것이다. 한미 SOFA 본 협정에 대한민국 국민의 보건권의 중요

성 및 물질 반입 절차, 관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관련 법령이 적용

된다는 내용으로 보건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국회 입법조사처는 독일 SOFA 제54조를 참조하여 “주둔국인 한국의 건강과 위생에 

관한 법령이 주한미군에 대하여도 적용됨을 확인한다. 주한미군이 공중의 건강을 이유로 한

국 당국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위험물자를 반입하려는 경우 한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반입한 위험물자를 검사 및 방제하는 경우 한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한미 

SOFA 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다.36)

36) 국회토론회,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2015. 6. 30. 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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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를 입

법예고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도 보건환경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규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대한민국�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통제�가능�규정�신설�

(1)�대한민국�영토�내�주한미군�장비,�무기체계�변화�등에�대한�통제�필요성

본 협정 제3조 제1항37)에 의하면, 미군 당국은 시설과 구역 안에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은 협조의무만 있을 뿐 감시, 통제권한이 전혀 없다.

나아가 대한민국 영토 내 주한미군의 장비, 무기체계 변화에 대한 통제도 불가능하다. 기

지 사용이나 기지내 무기 배치 등에 대한 사전 협의의무, 상주하는 주한미군의 규모, 부대 

내 장비, 무기체계 변화에 대한 통보의무 규정 등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미일 협정교환각서(1960. 1. 19.)의 경우 “ ... 주둔하는 미 합중국 군대의 주요한 변경 및 

일본 국내의 시설, 구역의 기지화는 일본 정부와 사전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필리핀과 

미국의 MOA(1983. 6. 1.)의 경우 “필리핀 주권의 범위 내에서... 작전상의 기지사용 또는 

미국 정부에 의한 기지 내 장거리 미사일 설치는... 사전에 필리핀 정부의 협의를 거쳐야한

다”, “미국 정부는... 필리핀 내 상주미군의 여하한 주요변화나 장비 및 무기체계상의 변화에 

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미 SOFA에도 기지 내 장비, 무기 등 배치와 관련하여 사전 협의의무 및 통보의무를 규

정하여 특히 무기 등의 경우 미군의 주둔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배치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공여된� 시설� 및� 구역� 사용과� 관련하여� 관할� 지방자차단체의� 통제� 권한� 명시�

필요

한미 SOFA 어디에도 공여된 시설 및 구역 사용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권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미군 기지가 있는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내 미군 기지 

내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관여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다.

이는 특히 기지 내 환경오염 문제나, 기지 내 시설건축 등과 관련이 있다. 

37) 본 협정 제3조 시설과 구역 - 보안조치

1. 합중국은 시설과 구역 안에서 이러한 시설과 구역의 설정, 운영, 경호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합중국 군대의 지원, 경호 및 관리를 위하여 동 시설과 구역에의 합중국 군대의 

출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합중국 군대의 요청과 합동위원회를 통한 양 정부간의 합의에 따라, 동 시설

과 구역에 인접한 모든 그 주변의 토지, 영해 및 영공에 대하여,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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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 기지가 반환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반환받는 기지의 환경오염 정화문제 

등의 당사자가 되지만, 정작 공여지 반환 과정에서 환경오염 조사나 정화문제와 관련하여 적

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는 앞서 환경권 조항 신설 부분에서 

정리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및 감독, 통제 권한 등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

요가 있다.

양해사항 제3조 제1항38)은 미군 측에 제공된 시설과 구역의 사용에 대한 한국 당국의 감

독권을 규정(용도변경사유 발생시 협의 거쳐 용도변경의 타당성 검토, 시설 건축시 사전 통

보,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이와 같은 절차는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

다. 

그런데 주한미군 측이 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제재할 방법이 전혀 없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등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위 조항의 실효성 보

장을 위해서는 미국 측에 사전통보, 협의 절차 준수를 강제하는 조항, 시설과 구역 내 무단

건축에 대한 제재방법 등이 추가될 필요가 있고, 한국 정부 뿐만 아니라 직접 당사자인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통제, 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한미 SOFA 개정의 필요성2 

- 조약 및 각 문서의 체계적 정비 필요

가.�한미� SOFA의�구조�및�보완�형태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미 SOFA는 31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본문(본 협정), 이에 대한 합

의 의사록, 양해 사항, 교환 서한, 양해 각서,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등 여러 형태의 보완 문

서로 구성되어 있다. 

한미 SOFA 본 협정, 합의의사록, 양해사항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아 체결된 것으로 국

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되고 있다. 

나.�조약�및�각�문서의�체계적�정비의�필요성

다만, 본 협정을 보완하는 후속 문서인 합의 의사록이나 양해 사항에 실제 본 협정 내용을 

38) 양해사항 제3조 제1항 

   공여 시설 및 구역 안에서 “설정･운영･경호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합중국의 권리에 

부합하여, 합중국은 계획된 (1) 당초 건물의 개조 또는 철거(이전) 및 (2) 관련 공익사업과 용역을 제공하는 지

역 한국업체 또는 지역사회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지역사회의 건강 및 공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범위가 정하여진, 신축 또는 개축을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적시에 통보하고 협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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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화 하는 규정이 미비한 경우가 많고, 본 협정의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특히, 대한민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규정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본 협정 

내용과 합의 의사록, 양해사항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 법 체계상 해당 조문들의 효력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이외에 한미 SOFA를 보완하는 교환 서한이나 양해 각서, 합동위원회의 합의 사항 등

은 해당 규정 내용 중 일부가 대한민국의 권리 또는 의무를 창설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서

한’이나 ‘각서’ 형식으로, 국회 동의 없이, 정부 기관 담당자들에 의해 마련,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 그 효력에 대해서도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는지 문제되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의 권리, 의무 등 중요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여기 저기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문서로 분산, 혼재되어 있는 내용들을 한데 모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미비한 규정들

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한미 SOFA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형사재판권�관련

한미 SOFA 중 형사재판권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아래에서는 1차

적 재판권 포기문제, 대한민국의 1차적 재판권이 배제되는 “공무집행 중 사건”과 관련된 조

항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1차적�재판권과�재판권�포기�문제

한미 SOFA 본협정 제22조 제3항39)은 한미 양국이 제1차적 재판권을 갖는 사건의 범위, 

각 당국이 제1차적 재판권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재판권 포기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 재판권 포기 요청을 받은 상대방의 호의적 고려의무, 포기요청 받은 당국의 재판

권 불행사 결정 및 통고의무 등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39) 제 22 조  형사재판권

3.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

㈎ 합중국 군 당국은, 다음의 범죄에 관하여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재판권

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가진다.

⑴ 오로지 합중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대한 범죄, 또는 오로지 합중국 군대의 타 구성원이나 군속 또는 그들의 가

족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범죄.

⑵ 공무집행 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

㈏ 기타의 범죄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가진다.

㈐ 제1차적 권리를 가지는 국가가 재판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가능한 한 신속히 타방 국가 당

국에 그 뜻을 통고하여야 한다. 제1차적 권리를 가지는 국가의 당국은, 타방 국가가 이러한 권리 포기를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청이 있으면, 그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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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의 1차적 재판권 ‘포기’ 규정 내용을 보면, “1차적 권리를 가지는 국가가 재판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가능한 한 신속히 타방 국가 당국에 그 뜻을 통고하여

야 한다. 제1차적 권리를 가지는 국가의 당국은, 타방 국가가 이러한 권리 포기를 특히 중요

하다고 인정하는 요청이 있으면, 그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

어, 일방 당사국의 재판권 포기 요청시 상대국의 호의적 고려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합의 의사록 제22조 제3항 (나)에 관하여 제1호는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법

에 복하는 자에 관하여 질서와 규율을 유지함이 합중국 군 당국의 주된 책임임을 인정하여, 

제3항 ㈐에 의한 합중국 군 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함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항 ㈏에 의한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포

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협정에서 각 당사국 모두에 재판권 포기 요청 권리를 부여하고, 상대국의 요청시 호의

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후속문서인 합의 의사록에서 대한민국 당국에만 편

면적으로 권리를 포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합의 의사록 조항은 대한민국에만 불리한 내용으로 그 자체로 불평등할 뿐만 아니라, 본 

협정 내용과 상충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미일 SOFA 등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존재

하지 않는다. 독일보충협정의 경우 유사한 규정이 있으나 ‘성명서’의 형식으로 관할권행사의 

포기를 ‘철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본 협정 내용을 합의 의사록으로 제한하거나, 본 협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합의 의사록으로 

규정하는 것은 체계상으로 부적법하며 내용상으로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합의 의사록 한

미 SOFA 제3항 (나)에 관하여, 제1호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대한민국의� 1차적�재판권이�배제되는� ‘공무�집행�중인�사건’�판단

본 협정 제22조 제3항 (가)는 “(1) 오로지 합중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대한 범죄, 또는 오

로지 합중국 군대의 타 구성원이나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범죄 (2) 

공무집행 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 이외에 기타 범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당국

이 재판권을 행사할 1차적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공무집행 중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미군 당국 측에 1차적 재판권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합의 의사록 제22조 제3항 (가)에 관하여 제1호40), 양해사항 제22조 제3항 (가)에 

40) 제 22 조  제3항 ㈎에 관하여

1.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이 어느 범죄로 입건된 경우에 있어서 그 범죄가 그 자에 의하여 범하여진 것

이라면, 그 범죄가 공무 집행중의 작위나 부작위에 의한 것이라는 뜻을 기재한 증명서로서 합중국의 주무 군 

당국이 발행한 것은 제1차적 재판권을 결정하기 위한 사실의 충분한 증거가 된다. 본조 및 본 합의의사록에서 

사용된 “공무”라 함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및 군속이 공무 집행기간중에 행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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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합의의사록 제1호, 제3호41)에서는 1차적 재판권이 미군 당국에 있다고 하는 ‘공무집행 

중인 사건’에 관하여 공무의 판단 기준과 미군 당국의 공무증명서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대한민국이 미군 당국의 공무증명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합의 절차 등에 대

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미군 당국의 1차적 재판권 여부를 결정하는 공무증명서는 미군장성

이 발행하고, 이에 대해 대한민국 검사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일정 기간에 상호 합의

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최초 발행한 증명서가 결정적 효과를 갖게 된다42). 결국 위 조항에 

의하면 미군 당국의 공무증명서가 있으면 공무 집행 중 사건으로 보아 미군 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갖고,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배제되는 것이다. 

한편, 이른바 맥팔랜드의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미8군 영안실 근무자인 맥팔랜드가 영안

실 씽크대에 무단으로 독극물을 쏟아 버려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공무증명서의 효력과 관련하여 “비록 위 규정에서는 공무증명서가 제1차적 재판권을 

결정하기 위한 사실의 충분한 증거라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것을 재판권 결정을 위한 증거

가치에 있어서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인 증거로 규정하는 조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43) (서울지법 2004. 1. 9. 선고 2001고단3598 판결 참조)하여, 위 공무증명서가 절대적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자가 집행하고 있는 공무의 기능으로서 행하여질 것이 요구되는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2.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이 공무 집행증명서에 대한 반증이 있다고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반증

은 대한민국 관계관과 주한 합중국 외교사절간의 토의를 통한 재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41) 제 22 조 제3항 ㈎에 관한 합의의사록

1. 어떤 자가 특정한 임무수행을 요구하는 행위로부터 실질적으로 이탈한 경우, 이는 통상 그 자의 “공무” 밖

의 행위를 뜻한다.

3. ㈏ 대한민국의 하위 당국이 합중국 군대의 어떠한 공무증명서에 대하여, 토의･질문 또는 거부할 수 있는 권한

과 관련하여, 해당 지방검찰청･지청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기관의 검사는 어떠한 의문시되는 공무증명서에 대하

여도 이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참모 또는 적절한 법무장교와 토의할 수 있다. 만일 검사의 동 증

명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법무부의 해당 당국자는 어떠

한 남아 있는 미합의 사항도 주한미군 법무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과 토의할 수 있다. 만일 공무증명서

가 지역의 검사에게 최초로 제출된 후 2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남아 있는 미합의 사항은 합동위

원회 또는 형사재판권분과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만일 합동위원회 또는 형사재판권분과위원회가 합당한 기

간 내에 남아 있는 미합의 사항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회부될 수 있다. 

피고인이 지체 없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공무증명서의 검토지연으로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무증명서가 최초로 제출된 후 30일 이내에 상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동 협의의 계속과는 관계없

이 합중국 군당국은 피의사실에 대하여 군법회의에 의한 재판, 비사법적 징벌 부과 또는 기타의 적절한 조치

를 취할 수 있다.

42) 이장희, 한-미 SOFA와 타국 SOFA와의 비교 - 형사관할권과 시설, 구역의 불평등성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제

13집, 2002. 12., 97쪽

43) 그 이유와 관련해서는 “왜냐하면 한미행정협정 제22조 제3항 (가)에 관한 합의의사록 제1항 후문에서는 "본

조 및 본 합의의사록에서 사용된 '공무'라 함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및 군속이 공무집행기간 중에 행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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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증을 통해 배척될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주한미군 범죄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사건에서 공무증명서가 제출되고, 위 

한미 SOFA 규정을 근거로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배제되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평택 수갑사

건(주한미군이 평택에서 대한민국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워 불법체포한 사건)에서도 한국 검

찰의 기소단계에서 미군 측이 공무증명서를 제출하였고, 미군 측의 재판권 행사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이 SOFA를 이유로 재판권을 포기(행사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공소권없음 결정이 

내려지기도 하였다44). 맥팔랜드 사건과 같이 기소 후 법원의 판단을 거쳐 공무 여부를 확인

하는 것도 가능한데, 한국 법무부는 이런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미일 SOFA 합의의사록은 ‘공무’ 판단과 관련하여 일본 형사소송법 제318조(법관의 자유심

증주의)를 해쳐서는 안된다는 것을 전제함으로써 일본 법원이 ‘공무’ 판단에 관여할 길을 터

놓고 있고,45) 독일보충협정 역시 파견국의 최고관계당국이 파견국법에 기초하여 공무증명서

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자가 집행하고 있는 공무의 기능으로서 행하여질 것이 요

구되는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공무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고, 이

에 관한 양해사항 제1항에서는 "어떤 자가 특정한 임무수행을 요구하는 행위로부터 실질적으로 이탈한 경우, 

이는 통상 그 자의 '공무' 밖의 행위를 뜻한다."고 규정하여 추가적으로 공무의 개념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어 

공무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는데, 만약 공무증명서에 절대적인 증거가치가 부여되는 것이라면 공무

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당해 행위는 공무집행중의 행위로 인정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것은 공무의 개념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 조항의 규정과는 배치되는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에 관한 양해

사항 제3항 (가)에서는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어떠한 공무증명서에 대하여도 토의·질문 또는 

거부할 수 있다. 합중국 당국은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당국이 제기하는 여하한 의견에 대하여도 정당한 고

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대한민국 당국에 공무증명서에 대한 토의·질문 또는 거부권을 부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위 공무증명서의 가치가 절대적인 것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공무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당해 범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집행중의 행위로 인정되어 미

군 당국에서 제1차적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는 반증에 의하여 번복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반증이 있는 경우 그 반증은 대한민국 관계관과 합중국 외교사절 간의 토의를 통한 재검토의 대상이 되

도록 하고 있고{한미행정협정 제22조 제3항 (가)에 관한 합의의사록 제2항), 공무증명서에 대한 토의·질문 또

는 거부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검사는 공무증명서 접수일로부터 일정한 기일 이내에 주한미군 법무참모 등과 

토의할 수 있고, 20일 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이 문제는 합동위원회 또는 형사재판권분과위원회에 회부

될 수 있으며, 합당한 기간 내 해결되지 않으면 외교경료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회부될 수 있다(합의양해사항 

제3조 (나).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합의양해사항 제3조 (나)의 규정 중 "......공무증명서가 최초로 제출된 후 30일 이내에 

상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동 협의의 계속과는 관계없이 합중국 군 당국은 피의사실에 대하여 군법

회의에 의한 재판, 비사법적 징벌 부과 또는 기타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지만 이는 피고인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대한민국 당국에 

공무증명서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하는 조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제1차적 재판

관할권이 미군 당국에 있다고 보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44) 당시 미군의 공무증명서에 대하여 담당 검사는 해당 주한미군의 행위가 불법체포행위로, 적법한 공무수행이

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미군 측이 공무중 사건이라며 재판권 행사 주장을 굽

히지 않자, 법무부장관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재판관할권이 없어져 공소권없음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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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발급하고, 이에 따라 독일 법원과 관계 당국이 결정하게 되어 있다. 

한미 SOFA는 재판권을 결정하는 ‘공무’ 판단과 관련하여 단순히 미군 당국의 공무증명서

에 일선 검사가 이의제기하고 최종적으로는 외교경로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 ‘공무’ 

판단에 있어 대한민국 법원이 관여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절차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

다. 

라.�환경�등�관련�정보의�공개�및�공표에�대한�문제점

환경 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제5조46) 및 정보공유접근절차부속서A 제7조47), 공동환경평가

절차서 4의 c48)는 환경 관련 정보의 공개 및 공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군 측은 한미 SOFA 환경분과위원회의 양측 위원장의 공동승인이 없으면 환

경관련 정보공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대한민국 정부 또한 환경관련 정보는 위 부속서 등

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고, 외교관계에 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익침해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 오고 있다. 

환경오염 조사 과정이나 조사 결과 등 처음부터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마땅히 공개

되어야 할 정보가 한미간 각종 합의를 근거로 비공개되고 있고, 국민들은 부득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그러나 위 부속서 등 규정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 및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원칙

에 어긋난다. 특히 위 부속서A나 공동환경평가절차서 등은 실무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절차

적 합의에 불과하여,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조약으로 볼 수도 없다. 

법원 또한 춘천 캠프 페이지의 환경오염조사 분석결과 정보공개청구 사건에서, 부속서A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바 없고, 절차의 합의에 불과하여 조약으로 볼 수 없고, 이를 근거

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07. 6. 13. 선고 2006누

29470 판결). 

45) 미일SOFA합의의사록

   공무증명서의 발급주체는 지휘관 및 그 지휘관을 대리한 자이며, 반증이 없어야 하며, 일본 형사소송법 제318

조(법관의 자유심증주의)를 해쳐서는 안된다.

46) 제5조 언론에 공개되는 모든 정보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전에 한미SOFA 환경분과위원회 한미 양측위원장

의 공동승인을 거쳐야 한다. 공동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미측 또는 한측 위원장은 가능하면 사전에 언

론에 전달한 정보의 사본이나 요약본을 상대방 위원장에게 제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7) 본 절차에 의한 어떠한 언론 또는 대중에 대한 정보 배포 또는 본 절차에 의하여 수행된 특정 정보 교환 및 

조사 정보 배포는 환경분과위원회 양측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8) 환경 분과위원회 공동의장에 의한 상호합의시 환경분과위원회는 협의에 관하여 언론 또는 일반에 회의 장소, 

일자 및 논의주제 등을 포함하여 관련 정보를 제한없이 공개하거나 공개자료를 발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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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주한미군과 관련된 정보, 특히 기지환경오염과 관련된 정보 

등은 원칙적으로 공개될 필요가 있다. 예외적으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한민

국의 정보공개 관련 법률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될 문제이다. 부속서 등의 형태로 국

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형태도 바람직하지 않다. 

환경오염관련 정보 등 주한미군과 관련된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보공개 관련 

법률에 의한다는 조항 등이 신설될 필요가 있으며, 부속서나 절차서 형식으로 국민의 기본권

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들은 모두 삭제될 필요가 있다. 

4. 마치며

2017. 7. 9.이면, 한미 SOFA가 체결된 지 51년이 된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실제 대한민국 사회, 한미 동맹 관계도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는데,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한 한미 SOFA는 여전히 1966년대에 머물러 있다. 

그 동안 한미 SOFA의 개정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들이 있었으나 실제 개정된 것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1966년에 체결된 한미 SOFA 규정만으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복잡다기한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어렵다. 

한미 SOFA는 현대 대한민국 사회의 현실, 즉 안보나 국방 문제보다 우선시 되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지방자치제도 활성화로 ‘확대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지위’ 등과 너무 동떨

어져 있다. 한미 SOFA는 한참 앞서 나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 운영에 전혀 부합

하지 않는다. 

더욱 문제인 것은 주한미군 관련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한미 SOFA 개정 등 본질적인 문

제 해결 보다는 주먹구구식의 운영개선안, 합의권고안 마련에 그쳐왔다는 점이다. 또 법적 

효력을 알 수 없는 각종 각서, 합의사항 등으로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직접

적으로 규율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덕분에 한미 관계(특히,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한 일련의 

문제)를 규율하는 법률과 방안은 시대에 뒤떨어진 한미 SOFA와 정체를 알 수 없는 각종 각

서, 협의안, 권고안 등으로 누더기가 되어 있다.

현재 대한민국 현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한미 SOFA가 개정되고 각종 문서들이 체계적으

로 정비됨으로써, 한미 관계가 보다 한 단계 상향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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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소음 피해와 해결방안 

구중서�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사무국장)

[ 목차 ]
 1. 들어가며
 2. 소음과 인간 : 소음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
 3. 군소음의 피해 소음소송결과 의미
 4. 군 소음피해 사례 : 군산 
 5. 군 소음에 대한 대처 : 외국 사례
 6. 군 소음 해법과 제언

1. 들어가며

군대에서 발생하는 소음(이하 군 소음)은 항공기(전투기, 헬기 등)의 이•착륙으로 발생하

는 소음,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총기류 및 탱크, 대포 등의 충격파 소음 등 다양하게 발생한

다. 한국은 해방 이후 남과 북의 이념대립, 한국전쟁의 상처로 안보라는 이데올로기로 군대

에서 모든 행위는 용납되었다. 민주화 운동을 통한 국민 의식의 성장으로 국가 정책과 그에 

따른 국민 기본권 침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묻고 배상을 요구하는 단계로 변하고 있다. 

1998년 매향리(쿠니사격장) 사격장 소음소송, 2000년 1월 김포공항 소음피해 집단소송, 

2002년 5월 군산 미 공군기지 소음피해 소송이 제기되었고 승소하였다. 정부가 관리 주체인 

곳에서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은 승소하였고, 이후 민간공항, 한국군 부대(사격장, 비행장), 미

군 부대까지 확대되었다.  

국민의 기본권(행복추구권)에 대한 국가의 침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며 문제를 제기한지 

20여 년의 세월이 되고 있지만, 그 실상은 변한 것이 없고, 소음소송을 통해 사회적 비용만 

낭비하고 있다. 국가는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할 의무가 있고, 군대는 국민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을 보면 의무를 방치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가는 국방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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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위해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할지 모르지만, 통계와 자료를 보면 소음저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지 못했고, 그로 인한 피해가 현재도 지속하고 있다. 

2. 소음과 인간

1)� 소음이란

소음49)은 인간의 사회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리 중 듣기에 불쾌하고, 생활에 방해를 초래하

는 것을 말하는데, 공장, 자동차, 철도, 공사현장, 비행기 등과 같이 기계적인 것과 층간소음, 

고성, 가축의 울음소리 등 있다. 이렇게 발생하는 소음이 인간 삶에서 행복과 활동을 혼란하

게 만드는데 이를 소음공해라 한다.

즉, 사람이나 동물이 청력을 통해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쁘거나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소

리를 말한다. 소리는 음의 높고 낮음을 나타내는 Hz(헤르츠)와 음의 세기를 나타내는 dB(데

시벨)50)로 구성된다. 소리가 높다는 것은 음파의 진동수가 많다는 것이다. 사람의 귀는 6㏈ 

높아질 때마다 소리가 2배 크게 들린다. 따라서 기준 ㏈보다 6㏈이 높으면 소리는 2배, 12㏈

이 높으면 4배, 18㏈이 높으면 8배 크게 들린다. 

[표1] 소음원의 사례별 소음 크기51)

소음도 소음원 소음도 소음원
50㏈ 조용한 사무실 90㏈ 소음이 심한 공장 안
60㏈ 조용한 승용차/보통의 회화 100㏈ 열차 통과 시 철도 변 소음
70㏈ 전화벨(0.5m) 110㏈ 자동차의 경적소음
80㏈ 지하철의 차내 소음 120㏈ 전투기 이∙착륙소음

2)� 소음이�인체와�일상에�미치는�영향

사람이 소음에 노출됨에 따라 인체에서 반응하는데 청력을 손실이 대표적이며, 심혈관 질

환의 상관관계, 학습능력의 저하, 노동력의 상실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표2 참고)

[표2] 소음 피해 영향52)

49)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소음(騷音)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 사용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활

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50)  Hz=진동수 따른 높낮이   dB=소리의 압력 수치화

음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 데시벨(㏈)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청력을 난청의 유무, 혹은 정도를 측정하

는 ㏈LH, 주파수와는 상관없이 소리의 압력을 절대 수치화한 ㏈ SPL 있다. 소리의 압력에 가중치를 두어 A, 

B, C 세 종류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소음기준을 측정할 때는 ㏈(A)을 사용한다. 

51) 출처: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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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청력 감퇴 및 
손상

강한 항공기 소음에 노출될 경우 청력 감퇴와 청력 손상을 입을 수 있으며, 그 강
도가 110∼130dB 이상인 경우엔 귀 통증을 동반하여 지각 둔화를 일으킬 수 있다. 

수면 방해
항공기의 소음으로 인해 주변 주민들은 수면 방해를 받고 있다. 수면 방해란 주변
의 소음에 의해 수면이 어떤 단계에서 또 다른 어떤 단계로 전이되거나 혹은 잠을 
깨는 경우이다. 

대화 방해
항공기지 주변 주민들의 대화 방해를 일으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노
약자나 청력이 약한 그룹은 소음으로 인하여 대화를 방해받고 있으며 실제로 40대
는 20∼30대에 보다 청력이 약화하고 있다. 

정신․생리학적 
악영향

항공기 소음은 스트레스와 심장질환, 그리고 정신건강 악화 등 정신․생리학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소음은 혈압을 상승시키거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호르몬 
수준을 상승시켜 인간의 심성과 성격을 거칠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WHO 보고서에 의하면 학교나 요양소 등이 공항 등 소음이 발생하는 지역과 가까
운 지역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작업능률 저하
95dB(A) 이상의 높은 소음환경에서는 작업능률이 저하될 수 있다. 또 동일한 크기
의 소음일지라도 저주파 소음보다는 고주파 소음에 의한 작업능률 저하가 더 심하
다고 알려져 있다. 

�� 청력에�미치는�영향�

사람이 강렬한 소음에 노출되면 난청이 발생하는데 이를 소음성 난청이라 한다. 소음성 난

청은 크르티스기관(corti's organ)내 모세혈관이 일시적, 영구적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소

음성 난청에는 일시적 난청, 영구적 난청, 퇴행성 난청으로 구분한다. 일시적 난청은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되는 경우를 말하며, 영구적 난청은 2~3주 이후에도 청력이 회복되지 않는 경

우를 말한다. 퇴행성 난청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청력이 손실되는 것을 말한다. 난청 이외 

이명, 고막 소견, 전 저 기능장애 등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고 있다.

� 생리�기능에�미치는�영향
 소음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와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항공기(전투

기)의 경우 불규칙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생리 기능에 영향을 초래한다. 소음이 일상생활의 

방해를 가져오면서, 불안, 초조, 불쾌감, 불면증이 생겨 생리적 리듬감이 저하되어 혈관의 수

축, 이로 인한 맥박수의 증가, 혈압의 상승, 위산분비 불량 등이 발생한다. 이런 생리적 영향

이 지속하면, 고혈압, 심장병, 위궤양 등이 발생하고, 군산, 평택, 춘천 등의 역학조사에서 상

당 부분 밝혀졌다. 군용비행장의 야간비행은 수면을 방해하여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다. 

스트레스는 남성보다 여성, 고연령보다 저연령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52) 출처: 군용 항공기 소음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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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생화에�미치는�영향
 전투기가 소음을 발생하면 높은 dB이 발생하여 일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데, 회화

의 방해, 전화통화, TV 시청 중단 등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다. 이는 사람의 성격을 급하게 

만들고, 고성으로 대화하는 습관을 만들기도 한다.

� 학습권의�침해
 군용비행장 주변의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기 힘들며, 수업이 중단되

는 경우도 있다. 또한,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주의력이 떨어지며, 반복되면서 

주의력결핍증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3. 군 소음의 피해 소음소송결과 의미

 군 소음에 대해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국가의 잘못이 인정되었지만, 아

직도 그 환경에 변화를 주지 못했다. 전국에 민간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군용비행장과 민간 

공항 주변에는 소음측정망을 통해 매일 소음을 측정한다. 어느 한 곳의 소음이 소음저감 대

책을 수립, 시행하여 성과를 냈다고 발표한 적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민간공항의 경우 소음창

문, 전기료 보조 등으로 나아지고 있지만, 한계는 뚜렷하다. 

과거 소음소송 중 유의미한 사례로는 김포공항 소음피해 집단소송으로 2000년 1월 31일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대한민국 정부와 김포공항 관리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02년 5월 14일 승소53)하였다. 국가의 기간사업(공항)에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이 피해보상을 요구한 최초의 소송이었고, 판결을 통해 김포공항의 설치, 관

리 주체인 대한민국(정부)에 책임이 있음을 명시함과 동시에 한국공항공사에 배상책임을 물

은 사례이다. 

군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사례로는 1998년 소송을 제기

한 매향리 사격장 소음소송54)과 2002년 군산 미 공군기지 소음 소송55)이 있다. 

매향리 사격장은 매향리 육상과 농섬 및 해상으로 조성된 미공군 국제폭격장으로서 소총 

사격 및 폭탄 투하 연습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매우 심각하여 주민들이 섬을 점거하는 등 격

렬하게 폐쇄를 요구하는 투쟁 과정에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한 것이다. 

53) 김포공항 소송 :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6945 

54) 매향리 사격장 소음배상 소송 :서울지법 98가단55916 

55) 군산비행장 소음배상 소송 : 서울지법 2002가합3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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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5월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이 녹색연합과 함께 군산 미 공군기지에 발생

하는 소음과 이로 인한 피해실태를 조사하여,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

기하였고 2004년 1월 27일 선고에서 승소하였다. 

 매향리와 군산은 미군이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소음에 국민이 민사소송이란 제도를 이용

한 것이다. 이후 미군이 사용하면서 소음을 발생하는 평택 미 공군기지와 미 육군의 헬기부

대가 있는 춘천, 평택 등에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였다. 한국군이 사용하는 비행장(광주, 수

원, 대구 등) 주변과 사격장(낙동강 사격장 등) 주변에서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전

국에는 비행장과 훈련장으로 인해 직접적 소음 고통을 당하는 국민이 약 70만 명, 간접 영

향권에 있는 국민이 약 200만 명에 달한다. 

군 소음은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가축의 집단폐사, 출산율 저하 등 농장

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 

 2008년 군산 미 공군기지 주변 지역 토끼 사육농장에서 토끼가 집단폐사 (1년 동안 400

여 마리)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였다. 농장주는 토끼 폐사의 원인을 밝

혀 주기를 원했고,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는 소음측정과 소음과 집단폐사의 인과관계를 준

비하여 소송하여 승소하였다. 이 밖에도 돼지농가, 사슴농장, 타조농장 등에서 집단폐사 사건

들이 있었다.

소음피해 소송의 판결문을 보면 시설의 관리 책임을 국가로 하고, 국가의 관리책임이 소홀

하여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법원은 소음피해 배상 기준을 대도

시와 도시 외곽을 구분하고 있는데 농촌 지역 등은 80웨클(WECPNL)로, 도시지역 대구와 

광주 등은 85웨클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소음피해배상 판결의 근간은 수인한도이다. 비행

장 및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인간의 사회활동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는 것인

데 도시과 농촌을 구분하는 것은 평등권에 어긋난다. 

사격장의 경우 정확한 측정단위를 정하지 못해서 항공기에 적용되는 웨클(WECPNL)56)로 

소음도를 평가하고 있다. 사격의 경우 충격파로 발생하는 소음(고주파, 저주파)에 대한 엄격

한 기준과 심사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고주파 영역에 대한 측정만 되고 이를 기준으로 심의

하는 한계를 보인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면서 미래에 대한 배상 및 소음원에 대한 제재 등을 하지 못하고 있

고, 이로 인해 소음원은 현재도 진행형으로 계속 소음을 발생하고 있다.

민간항공기 소음과 군 소음 발생에는 차이가 있는데, 민간항공기는 일정한 주기(운항 시간

표)를 두고 발생한다는 것이다. 정해진 민간항공기의 이∙착륙시간이 공지되고 있어 소음을 

56) 웨클(WECPNL) 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가중(加重) 등가(等價) 감각 소음 레벨 

(항공기 소음의 평가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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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다. 민간 항공기의 운항방법은 일정한 고도와 항로가 정해져 

있어 소음피해 지역을 한정할 수 있다. 

반면 군 소음은 일정한 시간이 없을 뿐 아니고, 소음의 지속시간(편대이륙 등)에도 차이가 

있다. 군용 항공기는 전술적으로 사용되어, 편대를 연속 출격, 야간훈련, 지형 숙지 훈련, 터

치앤드고 등 다양한 훈련을 한다. 미 공군훈련 기간에 밤늦은 시간 및 새벽에도 전투기의 이

∙착륙과 함께 소음이 발생한다. 

 이런 항공기와 사격장의 소음에 대해 국가는 배상하는 것으로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소음에 노출된 주민들은 배상을 받기 위해 계속 국가를 상대로 소송해야 한다. 국가손해배상

은 결과론에 해당된다. 예방에 대한 조건이 수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군 소음피해 사례 : 군산

군산 미 공군기지(KUN SAN AIR BASE)의 시작점은 일제 강점기로 일본군의 비행학교로 

시작되어 해방 이후 미군 부대로 사용되고 있다. 미 태평양 사령부 제7공군 예하 제8전투대

대(일명 : wolf-pack)로 약 60여 대의 F-16 전투기와 2500여 명이 군인과 군속들이 있다. 

한국 공군도 함께 20여 대의 F-16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어 동아시아에서 오키나와의 가데

나 공군기지 다음의 공격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한다. 미 공군의 막강한 공군력은 막대한 

소음을 발생하는 소음원이기도 하다.

2007년 이탈리아 아비아노의 미 공군이 군산 미 공군기지에 순환 배치되어 F-16 전투기 

20대와 함께 4개월간 훈련을 시작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1~2회 해외 미공군이 순환배치 되

고 있다. 기존의 전투기와 순환 배치된 전투기가 1일 1회 훈련을 하면 이∙착륙과 선회를 약

250회 소음에 주민들은 노출되게 된다.

군산 미 공군기지에서 약 50km 서해상에 무인도 직도(대직도, 소직도)가 있다.

2008년 군산시는 직도 사격장에 자동채점장비 공사를 위한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승인하

여, 미군은 직도에 자동채점 장비(WISS)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WISS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직도에만 있어, 미 공군뿐 아니라 미 육군의 아파치헬기의 헬파이어 훈련 등에 사용되고 있

고, 순환배치 미군들도 사용하고 있다.

군산 미 공군에 해외순환 미군, 육군까지 군산 상공을 비행하면서 하늘에서 소음을 발생하

고 있다.

2009년 ‘군산비행장 주변 지역 주민건강조사’을 최종보고에 따르면, 청력은 항공기 소음에 

노출된 고노출군과 저노출이 대조군보다 저하되어 있으며 난청 유병률도 약 2.2~3.4배 정도 

높게 나타나며, 여성의 경우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신건강의 경우 평택, 대구,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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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등의 비행장 건강조사 결과와 일치하게 나타났는데, 스트레스는 대조군보다 소음 노출

군이 3.9배, 우울증위험은 2배, 불안은 고노출군이 3.9배 높게 나타났다. 수면의 질 또한 대

조군보다 저노출군은 약3배, 고노출군은 4배 정도 수면불량이 있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아동의 경우에도 우울증 척도가 높게 나타났고, 특히, 근면성 및 인성 부족 부분에서는 약 

2배 및 5배 정도 높게 보이고, 위축, 신체증상, 미성숙, 주의집중이 소음  노출군이 대조군보

다 부분 한 부분이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처럼 군 항공기 소음은 미군기지 인근 지역 주민들의 소음성 난청 및 심혈관계 질환 및 

스트레스를 발생케 하는 원인 되는 것이다. 

군산 미 공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소음피해 국가손해 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후  환경

부에서 소음측정망을 6곳 설치 운영하고 있다. 

[표3] 군산 미 공군기지 소음변화

[표3]을 보면 2005년부터 연간 소음이 증가한 후 2016년 2005년보다 소음이 감소한 통계

를 보인다. 단순 통계를 보면 분명 수치는 줄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소음이 줄었다고 할 

수 없다. 2005년 당시의 소음측정망을 설치하고 주민들의 항의로 소음측정망이 소음이 심한 

지역으로 옮겨졌다. 

군산 미 공군기지는 남북으로 활주로 되어 있는데 활주로의 남쪽과 북쪽이 소음도가 높게 

나타난다. 소음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처음 출발을 위해 출력을 높이 때, 비행을 위해 이륙

을 장소가 소음이 높다. 활주로 남쪽에 소음측정망이 2개 있었는데 탄약고 안전거리 사업으

로 주민들이 이주하게 됨에 따라 소음측정을 옮기게 되었다. 소음이 심하지 않은 마을로 소

음측정망을 옮겨 평균 소음도 현격히 감소한 통계를 만들어 냈다. 대구도 소음도가 낮아졌는

데 소음 발생이 적은 지역에 소음측정망을 설치하여 전체 평균 소음 값을 낮추는 꼼수를 부

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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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측정망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취합하기 좋고,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거쳐 소음측정망 이전을 해야 했다.

지금 군산 미 공군기지 내부에서는 격납고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이다. 기존의 격납고도 충

분한데 격납고를 증축하는 것은 전투기가 늘어나거나, 전투기가 교체를 의미하는데 현재의 

전투기는 고출력으로 기존의 전투기보다 소음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5. 군 소음에 대한 대처 : 외국 사례

1)� 일본의�소음소송과�지자체의�노력

2007년 12월 시작한 4차 소송은 일본의 미군기지 소음 소송 역사에서 큰 전환점이 될 것

으로 보인다. 원고인단 6140명(2138세대)은 소음피해 민사소송과 함께 비행 금지를 요구하

는 첫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일본 소음 소송은 주민 피해 보상뿐 아니라 야간비행

금지를 요구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미군기지 소음 피해의 본질에 대한 문제 제기를 동시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각 기지의 미군 사령관을 상대로 기지 운용에 대한 책임까지 묻고 있

다. 민사소송에서는 금전적 배상 외의 것은 모두 기각되고 있지만, 소음피해의 본질을 알린

다는 측면에서 미군 사령관의 책임을 묻고, 야간비행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해 왔던 

것이다. 

공개지방자치의 역사가 긴 일본에서는 미군기지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자체 노력이 

대단하다. 미군 기지가 있는 지자체에는 대부분 전담 부서(기지정책부, 기지섭외과, 기지대책

과)가 있다. 미군기지 전담 부서는 주민피해를 접수하고 이를 토대로 미군과 일본 정부에 항

의 행동을 직접 하고 있다.

2)� 독일의�법적�규제�및�단계적�실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 공군과 나토군의 공군기가 주둔하면서 군용 항공기로 나토군의 

공군기가 주둔하면서 군용 항공기에 의한 소음문제는 다른 유럽국가보다 심각한 편이었다. 

독일은 항공기 소음 규제는 원칙적으로‘연방 항공교통법’에 따라 공항 운영자 등은 소음피해

를 최소화할 의무를 지니게 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음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런 민간 항공규정은 군용 항공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71년 ‘비행기소음방지법’을 제정

해 비행장을 건설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소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했다. 항공기소음을 계획법상의 수단을 통해 사전적으로 방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또 해당 기관에 소음 방지 시설 정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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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소음대책비용을 비행장운영자, 즉 항공사가 소음방지조치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항공사는 

공공단체, 연방, 주 등에 의해 100% 지원되는 사법상의 회사이다. 군용비행장운영자는 독일 

연방정부다. 독일은 비행고도, 비행 속도, 비행 구역, 비행시간, 훈련 축소, 정비 등의 측면에

서 각종 대책을 단계별로 실시해왔다. 

냉전 이전부터 시행된 단계적 조치들은 저감방안의 다양함과 세세함에 놀랄 정도다. 그만

큼 독일군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와 공존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행

시간을 단순히 심야시간대에만 국한하지 않고 특정 계절의 특정 시간대를 계속 규제하고 있

다. 이런 노력은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예를 들면, 비행고도 450m 이하의 항공기 운항 

시간은 1980년 88,000시간에서 1990년도에는 41,600시간으로 약 53% 감소되었으며, 통일 

이후인 1995년에는 13,000시간으로 축소되었다.

[표4] 독일 군용 항공기 소음 경감 대책57)

운항 내용

비행 고도 - 저공비행 150~450m ->450m 상향(‘89), 전투기 비행고도 최저
300m('90)

비행 속도 - 저공 비행속도 835km('83)에서 778km로 하향 조정(‘89)

비행 구역
- 대도시, 인구 10만 이상 도시 상공 금지(‘65), 소규모 도시 자제(’82)
- 비행 훈련 구역을 비거주지역으로 설정(‘83)
- 원자력발전소 상공 비행 금지(‘75)에서 1.5km 반경 상공 600m 금지(’88)

비행 시간 - 07:00~17:00 , 토/일요일 저공 비행 규제(‘65)
- 5~10월 중, 12:30~13:30 간 450m 이하 저공비행 훈련중지(‘86)

훈련 축소
- 저공비행과 사격비행 훈련 여타 나토 동맹국으로 이전(‘57)
- 소음피해 심각한 지방 공항 주변 지역 비행 훈련 대폭 제한(‘83)
- 이착륙 구간 조정(‘84), 전투비행단의 저공 폭격 임무 취소(’88)

정비 - 소음 방지용 격납고 설치(‘70), 차세대 전투기용 허쉬하우스 설치(’75)
차음 대책 - 군용비행장 주변에 소음 방벽, 방음림 조성(‘80)

6. 군 소음 해법과 제언

1)� 소음피해�대책�마련

한국은 군부대와 주민이 인접하여 생활하는 곳이 많아 소음피해 대책이 시급하게 요구된

다.

군 소음을 유발하는 원인은 미군과 한국군이다. 전투기의 이∙착륙 등 각종 비행을 하면서 

소음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정한 시간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진행된다. 사격장도 사격연습 

일정에 따라 정해진 날짜만큼 훈련을 한다. 소음대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소음의 

57) 출처: 군용 항공기 소음기준(안) 설정에 관한 연구, 200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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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원인인 군의 노력이 우선한다고 하겠다. 전투기 엔진의 개선과 개발, 운항방식의 개선, 

소음완충 녹지대 조성 등 군의 정책수립이 중요하고, 사격장은 발사의 방향, 날씨, 풍속 등을 

고려해야 한다. 

주거지역 비행금지 (공해 상으로 운항), 야간훈련금지, 야간엔진테스트 금지, 전투기 이∙착

륙시 고도유지, 급발진, 급상승 등 비행패턴 금지 등 소음원에서 소음을 저감하는 제도적 마

련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소음원의 노출 시간을 독일의 경우와 같이 단계적 목적을 가지고 지속해서 줄여 나아가야 

한다. 

2)� 주민건강관리대책�마련

군 비행장 주변과 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건강조사를 통해 청력저하, 고혈압, 정신과 질환 

등의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투기 소음을 건강에 영향을 미치

지 않을 수 있도록 일정한 수준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일정한 수준 이하의 소음에 노출되어 생활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군 소음 노출 주민들의 특수한 건강문제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공공의료기

관에서 특수화된 보건사업을 해야 한다. 비행장과 사격장 주변 주민들에 대한 주민건강조사

를 하고, 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에게 맞는 맞춤형 보건사업을 중, 장기적으로 지속할 필요성

이 요구된다. 

첫째, 소음성 난청과 심혈관 질환 등에 대한 조기에 발견 및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기적 검진과 건강관리, 사후관리가 시행되어야 한다. 건강관리 결과에 따라 사후관리와 교

육 등 지원방안을 모색하여서 한다. 

둘째, 일반적 건강검진에서 조기 발견하기 어려운 질환, 즉 정신 질환에 대한 홍보와 설문

조사 등 다양한 노력으로 조기에 찾아내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병행 되어야 한다. 

셋째, 소음 노출 지역 주변의 특수성에 맞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심한 배려와 지속

적인 지역보건사업을 활성화 시켜내야 한다. 

넷째,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해 주택의 이중창 및 이중 방음벽 설치를 통해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시간 동안 편안한 휴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평택시의 경우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용역조사를 마쳤고, 소음도에 따라 장기적 사업으로 진행 필요하다.

3)� 법적�제도적�장치�마련�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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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대국회에서 ‘군용 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하 ‘군소음특별법’)이 발의되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국방부)도 입법을 추진하

였지만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사장되었다. 군 소음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국회를 통과

하지 못한 근본 원인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 군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국민이 고통을 

받는 것에는 국회나 정부도 공감하고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에서 서로 처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군소음특별법은 군용비행장과 군용사격장 인근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법안이다.  군소음

특별법에 따르면 소음대책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종 구역은 95WECPNL 이

상, 2종 구역을 85~95WECPNL, 3종 구역을 75~84WECPNL로 지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

부는 1, 2종 구역만 방음대책을 해주고 3종 구역은 공공시설에만 방음대책을 해준다는 내용

의 군소음특별법을 2009년 12월 7일 날 발의 하였다. 85WECPNL이 안 되는 일반 주택들

은 정부로부터 방음시설설치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정부는 왜 3종 구역을 모두 포함하

는 75WECPNL이 아니라 85WECPNL을 기준으로 삼은 걸까? 결국은 돈이다.

75WECPNL을 기준으로 방음 대책을 설치하게 된다면 해당하는 개인 주택은 33만 세대, 

비용은 약 8조6천억 원 필요하다. 하지만 85WECPNL을 기준으로 한다면 해당되는 개인주

택 6.8만 세대, 비용은 약 8,562억 원으로 해당하는 가구는 1/5로 줄어들고 비용은 1/10로 

줄어들게 된다. 또한, 미군의 소음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앞의 해외사례를 보듯이 

일본, 독일 등은 75WECPNL, 혹은 70dB를 기준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결국, 국민들의 이

해를 충족시키지 못한 군소음특별법은 18대 국회가 해산되면서 사장되고 말았다. 

19대 국회에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이 2016년 12월 국

회를 통과하면서 군소음특별법은 더는 국방부와 국회의 근심거리가 아닌듯하다. 군공항이전

법은 대구, 수원, 광주비행장을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다. 인구가 많고, 소음피해 대

상자도 많은 지역의 군용 비행장을 이전하면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민원을 해결되었다. 그

러나 아직도 평택, 군산 청주, 등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군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

은 변하지 않았다. 20대 국회에서 군소음특별법이 4건 발의는 있다. 정부와 국회는 군 소음 

해결과 저감을 위해 새롭게 국민의 관점에서 법안을 발의하고 법률을 제정해야한다.

정부가 재원을 문제 삼는다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매년 9천억 이상이 지출되고 

있고, 4대강 사업 후 유지비로 매년 6천억 이상 지출되고 있다.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국

민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 장기적 관점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법률 제정이 소음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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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환경문제와 우리 사회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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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는 글: 미군기지 이전사업

한반도 전역에 흩어져 있는 100여개 미군기지를 2개 권역(평택·오산/부산·대구)으로 집중

재배치하는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막바지 단계에 있다. 2000년 미국의 요구로 시작된 미군

기지 이전사업은 「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

정」 및 「용산기지이전협정(YRP)」(2004년)으로 구체화된다. 당시 미국은 한미정상회담

(2003년), 전 세계 국방태세검토(GPR)보고서, 아태지역 안보회의(2004년)에서 해외주둔 미

군을 재조정하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전방에 배치된 부대를 후방으로 분산 배치하고, 고정된 

병력을 신속한 기동군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것이다. 미군기지 이전은 기지의 물리적 위치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역할과 한미관계의 성격도 바꾸는 사업이다.58) 즉, 주한미

군의 역할을 한반도 방위에 한정하지 않고, 중국을 견제하는 등 동북아 지역 방위로 확대하

는 것이다. 당시 시민사회는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이 군사적 대결이 첨예한 동북아시아를 군

58) 제3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은 “한반도 내 안정에 대한 당면한 위협이 감소된 후에도 양국 동

맹관계는 동북아 및 아태 지역 전체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2002년 이후 한

미동맹의 지역 방위 역할에 대해 여러 차례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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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경쟁으로 몰아넣고 전쟁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비판했다. 특히 미군에게 새롭게 360

만평의 땅을 제공하도록 강요받은 평택에서는 격렬한 미군기지 확장저지투쟁(2004년~2006

년)이 있었다. 이는 대추리·도두리 주민들이 평생 일구어오던 땅을 지키려는 ‘생존권 투쟁’이

자, ‘평택-군산-제주’를 잇는 서해안MD(미사일방어체계)벨트 구축의 군사주의에 맞선 평화

운동이었다.59) 

미군기지 주둔으로 인한 환경문제 역시 안보·평화 의제만큼 여러 차례 사회 현안으로 부각

되었다. 미 군용기의 이착륙과 사격 훈련으로 인한 소음, 기름 유출로 인한 토양·지하수 오

염, 오폐수 방류로 인한 수질 오염, 실탄 포격으로 인한 중금속 오염, 이로 인한 교육 및 주

거 환경 침해 등 환경오염과 그로 인한 주민 피해는 실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2000년 매향리 사격장 오폭사고, 용산 미군기지 내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 2001

년 원주 캠프롱 기름 유출 사고, 2007년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로 돌려받은 23개 반환 미군

기지, 2011년 퇴역한 주한미군의 고엽제 매립 증언, 2015년 평택 기지 탄저균 반입사건 등

이 있다. 

각 사건이 계기가 되어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해 미군 측에 책임을 묻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이 침해받

아서는 안 되며, 전국 곳곳의 미군기지를 더 이상 환경오염 사각지대로 둘 수 없다는 문제 

인식이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힘입어 사고 지역에 대한 한미 합동조사가 실시되거나 미군

기지 반환 협상에 대한 국회청문회가 열렸고, 한미SOFA 환경조항이 제·개정되었다. 이 글에

서는 미군기지 반환 현황 및 환경 쟁점, 반환 이후 기지 활용 사례와 우리 사회의 과제에 대

해 살펴보기로 한다. 

59) 사회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평택 미군기지(개리슨 험프리)는 총 450만 평 규모로 미국 본토를 포함하

여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기지로 조성 중이며, 공정률 93%(2016년11월 기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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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환 미군기지 오염 현황 및 협상 쟁점 

현재 진행되는 미군기지의 반환은 미군기지 이전사업 협정(LPP, YRP)에 의한 것과 한미

SOFA 규정에 따른 수시 반환으로 나눌 수 있다. 전체 반환 대상 미군기지는 총 80개로 이

미 반환된 곳은 54개이며, 반환 예정인 곳은 용산(메인·사우스포스트, 캠프 킴, 캠프코이너 

등), 부평 캠프마켓, 원주 캠프롱 등 26개이다.(2016년 3월 기준) 

미군기지 반환 절차는 한미SOFA 합동위원회 산하 ▲시설분과위원회의 반환 절차 개시, 

▲환경분과위원회의 협의, ▲합동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미군기지 이전협정

이 체결되었음에도 개별 기지에 대해 반환 협상을 하는 이유는 ‘반환 미군기지의 오염을 누

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결정 때문이다. 

군사 기지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오염원이 많고, 오염물질들이 매우 다양하다. 유류, 휘발

성유기화합물(VOC), 폴리염화비페닐(PCBs),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다환방향족탄화수소

(PAHs), 중금속, 석면, 납페인트, 폭발성 물질, 제초제, 살충제까지 각 부대의 특성에 따라 

여러 물질과 폐기물로 오염되어 있다. 

통상 해방 이후 최근까지 군사기지로 사용한 오염된 땅을 정화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막대

한 비용이 든다. 실제 24개 반환 미군기지의 오염을 정화하는데 국방부는 총 2,100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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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지명 반환
연도

반환면적
(㎡)

오염면적
(㎡)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 물질 정화기간 예산

(억원)
1 파주 에드워드 2007 251,549 7,609 TPH, 아연

’09.8〜
’11.12 778

2 파주 게리오웬 2007 284,229 16,823 TPH, BTEX, 납, 
아연, 카드뮴

3 파주 하우즈 2007 636,088 12,624 TPH, 납, 아연, 카
드뮴

4 파주 스탠톤 2007 271,000 8,341 TPH
5 파주 자이언트 2007 171,179 8,043 TPH

6 서울 캠프 
그레이 에넥스 2007 8,660 1,500 TPH, BTEX

7 서울 용산 
유엔컴파운드 2007 53,458 785 TPH

8 춘천 페이지 2007 639,342 12,410 TPH, BTEX
9 동두천 님블 2007 58,274 2,120 TPH

’09.8〜
’11.12 944

10 의정부 
라과디아 2007 136,782 1,310 TPH, BTEX, 아연, 

니켈
11 의정부 카일 2007 145,183 12,649 TPH

12 의정부 시어즈 2007 95,080 8,270 TPH, BTEX, 납, 
아연

13 의정부 
에세이욘 2007 207,637 18,020 TPH, BTEX

14 의정부 
폴링워터 2007 49,586 1,432 TPH, BTEX, 납, 

아연, 니켈, 구리

15 하남 콜번 2007 306,772 1,052 TPH, BTEX, 아연, 
니켈

16 매향리 사격장 2007 23,717,140 4,690
TPH, BTEX, 납, 
아연, 카드뮴, 구
리, 니켈

17 파주 그리브스 2007 236,778 1,099 TPH, BTEX, 납, 
구리

’12.1〜
’14.11 29.818 파주 

JSA(보니파스) 2007 143,052 2,102 TPH, 납, 아연

19 파주 
JSA(리버티벨) 2007 66,404 323 TPH, 납

20 파주 찰리블럭 2007 28,000 85 TPH

21 파주 
자유의다리 2007 57,750 197 TPH ’12.7〜

’13.11 2.7

22 제주 맥냅 2007 49,810 618 TPH ’09.9〜
’10.9 4.9

23 부산
캠프 하야리아 2010 534,939 50,234 TPH, BTEX, 카드뮴, 

비소, 납, 아연
’11.4〜
’12.7 143.5

24 동두천 
캠프 캐슬 2015 156,261 33,539 TPH,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카
’15.5〜 
‘15.11 197

○ 반환미군기지 오염 및 정화비용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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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지명 반환
연도

반환면적
(㎡)

오염면적
(㎡)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 물질 정화기간 예산

(억원)
드뮴, 불소

총계 2,099.9

환경정화 책임에 대한 한미 간의 공방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난 것은 23개의 미군기지 반

환 협상(2005년-2007년)시기였다. 24차례의 협상을 통해서도 한미 간 SOFA 조항 해석에 

대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 미군 측은 SOFA 제4조 1항 “원상 복구 의무가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원상 복구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한국 정부

는 “해당 조항은 환경 조항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해석이며, 2000년 헌법재판

소도 이 조항으로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정화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며 

맞섰다. 

또한, 당시 한국 정부는 SOFA 합의의사록에 “미국 정부는 한국의 법령과 기준을 존중한

다”고 명시하였으므로 오염 치유 수준을 협의할 때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고려할 것을 제안

했다. 미군 측은 환경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상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ISE)’60)인 경우에만 오염을 치유할 것이며, 협상 대상 기지 중에 그 정도 수준의 오염

은 없다는 입장이었다. 급기야 미군 측은 폐기물 처리 등 몇 가지 조치를 하겠다는 최종 제

안사항과 함께 조치가 완료되면 기지는 반환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미군 측의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23개 미군기지가 반환되었고, 조사 결과 대부분에

서 심각한 토양오염이 확인되었다. 춘천 캠프페이지의 경우 국내 기준치에 최대 100배에 가

까이 오염농도가 측정될 정도였다. 

이로 인해 2007년 미군기지 반환 협상을 둘러싼 국회 청문회가 열렸다. 미군기지 반환 이

후 추가 조사 결과 협상 당시보다 30% 이상 증가한 오염 수치가 확인되었고, 협상 과정 및 

결과의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미군기지 반환 협상 결과가 

SOFA 환경조항 취지와 절차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오염 치유 기준이 모호하고, 국회 비준 

없이 막대한 정화비용을 부담하게 된 점, 정보 비공개 등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국회에

서는 향후 미군기지 반환협상에서 국내 환경 기준으로 미군이 오염을 치유하도록 한미SOFA 

환경 조항의 개정을 요구하였다.

3. 한미 SOFA 환경조항 

1966년 체결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는 환경 보호에 대한 조항이 없었다. 2000년 

SOFA 협정에 환경조항이 신설된 배경에는 미군기지로 인해 발생한 오염은 미군이 책임지고 

60) KISE(Known, Imminent,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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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의 서 주 요  내 용

한미주둔군지위협정
(SOFA 본 협정)

1966. 7. 9.
외교부장관-
미국무부장관

. 환경관련 규정 없음.

. 제 4조 시설과 구역(시설의 반환) 1항에 시설 반환시 미국의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
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한미 양측 간 해석의 차이가 존재함.
. 한국 헌법재판소는 동 규정이 환경오염을 방치한 상태로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한 바 있음. 즉 환경오염치유 면제에 해당되지 
않음.

SOFA 합의의사록
2001. 1. 18.

외교부장관-미대사대리
. 제 3조 제2항을 신설하여 미합중국 정부는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대한민국
의 환경법령과 기준을 존중한다고 명시하였음.(‘준수’가 아님)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2001. 1. 18.

외교부장관-미대사대리

. SOFA합의의사록 제3조 제2항에 부합하여, 평상시 미군기지 환경관리 규정을 명시

. 주한미군기지의 환경관리기준(EGS)은 미국기준과 한국법령 중 보다 보호적인 기준
을 적용함.
. 미국은 주한미군에 의해 야기된,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
(KISE)을 갖는 경우 오염의 치유를 신속하게 수행함.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조
사와 오염치유협의를 위한 
절차 합의서)

2002. 1. 18
양측 합동위원장

. 특별양해각서의 규정을 구체화하여 환경오염사고 대응절차 및 반환/공여기지 접근 
및 정보교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환경부-미군-지자체 간 사고 연락 체계가 구축됨.
. 환경정보는 환경분과위원회 한미 양측위원장이 합의하는 바에 따라 요청한 정보를 
공유.
. 언론에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환경분과위원회 한미 양측위원장이 공동승인해야 함. 
부득이한 경우 언론에 공개한 정보의 내용을 요약하여 상대방에게 제공.

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2000년 매향리 오폭사고와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되었

다. 환경 사고시 한국 정부의 미군기지 내부 조사권을 확보하고, 미군기지에도 오염자 부담

의 원칙을 적용하라는 요구가 거세짐에 따라 환경조항이 신설(2001년)되었고, 이를 위한 특

별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특별양해각서의 내용 중 ‘환경정보의 공유와 접근을 위한 절차서’

가 마련(2002년)되었고, 반환·공여 기지의 환경오염조사와 치유를 위한 절차합의서인 부속서

A(2003년)가 체결되었다. 

신설된 환경 조항에는 한미 양국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합중국 정부

는 자연 환경 및 인간건강의 보호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이 협정을 이행할 것을 공약하고, 대

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respect)61)하는 정책을 확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비록 구속력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취지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 절차와 내용을 만들어 

환경보호 정책의 수립과 오염의 치유를 이행하는 것이 한미 당국자들에게 요구된 역할이었

다. 하지만 23개 미군기지 반환협상에서 그 역할은 외면 받았다.

61) 독일보충협정에서는 ‘파견국은 독일 내에서 군대활동과 관련하여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정한다’

고 전제하면서 미군은 “상대국(독일)의 환경법규를 준수(observe)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미

SOFA 합의의사록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respect)한다“고 규정되어, 미국의 선

의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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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

2003. 5. 30
양측 합동위원장

. 반환/공여지의 환경오염조사 및 치유조치 협의절차를 명시하였음.

. 환경조사 실시(현장조사 50일 포함 총 105일)

. 조사 후 30일 이내에 오염치유조치 협의(환경분과위원회)

. 반환되는 기지의 환경오염은 치유협의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 SOFA 및 관련 합의
에 따라 미국측이 미국측 비용으로 치유.
. 공여기지의 경우 한국측이 한국측 비용으로 치유.
. 후속절차 : 조치결과 요약 및 검토의견 작성(환경분과위원회) -> 반환건의(시설구역
분과위원회) -> 반환승인(합동위원회)

공동환경평가절차 (JEAP)
2009. 3. 20

양측 합동위원장

.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를 수정/보완한 것.

. 반환협상 대상인 7개 기지에 한정적으로 적용(하야리아, 파주 지역 4개 사격장, 김
포 우편터미널, 캠프캐럴 TMO), 그 외의 기지에 대한 지속적 적용 여부는 한미 양측
의 토의로 결정.
. 부지면적 및 오염유발시설을 고려한 조사기간 연장(기존 50일->최장 150일)
.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조사, 분석 실시.
. 후속 협의 3단계 (실무작업반-환경분과위원회-특별합동위원회) 절차 마련.
. 미측 치유 조치 시 우리 측 참관, 시료채취, 분석.

4. 공동환경평가절차(JEAP) 채택과 그 이후

반환 미군기지의 오염 문제에 대해 국회 청문회(2007년)가 열리는 등 사회적 반향이 있었

고, 부산 캠프 하야리야 반환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한미 간 '조사기간’이 협의가 안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다. 한미 양측은 이에 대한 후속책으로 ‘공동환경평가절차(JEAP: Joint 

Environmental Assessment Procedure)’를 마련한다. 당시(2009년) 외교부는 기자회견에서 반

환 미군기지 협상 절차에 우리 측의 ‘위해성평가 방식’을 도입한 것이 큰 성과라고 홍보하였

다. 위해성평가를 도입하여 미군기지의 오염이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 KISE’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과학적·기술적 근거를 보강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동환경평가절차는 환경오염의 치유기준이 명확하길 바라는 국민들과 국회의 기

대에 부응하지 못하였다. 당시 위해성평가 방식은 오염원인자가 불명확할 때 실시하도록 규

정되어 있었고, 관련 절차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다. 오히려 국

내 토양환경보전법은 16개 오염 물질에 대한 정확한 정화기준이 있기에, 오염 정도를 확인하

고 이에 따른 정화비용을 산정할 수 있었다. 

실제로 공동환경평가절차가 처음 적용된 부산 하야리아 기지의 경우, 정부는 오염 면적이 

전체 규모에 비해 매우 작으며(부지의 0.26%) 지자체인 부산시가 조속한 반환을 원하기 때

문에, 오염된 상태 그대로 반환받는 것에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반환 이후 시민

공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지 전체면적(53만5천㎡)의 17.96%

가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위해성평가 때보다 무려 69배가 넓은 면적이 오염된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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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당초 3억 원으로 예상했던 정화비용이 실제로 143억 원이 지출되었다. 2015년에 반

환된 부산DRMO, 캠프 캐슬 역시 반환협상을 위한 위해성평가 당시 위해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오염된 상태 그대로 돌려받았다. 

기지명 면적
(㎡)

향후토지
이용계획

국내기준 위해도 
여부주요 오염물질 오염면적

부산
DRMO 34,925 KTX차량기지 TPH, BTEX, 

납
‘나’지역 유류 및 중금속 우려기준 
초과 면적 2,620㎡ (전체면적 대비 
7.5%)

있음

캠프 
캐슬 156,261 대학교 및 

산업클러스터
TPH, BTEX, 
카드뮴, 불소

‘1지역’우려기준 초과 면적 66,339
㎡ (전체면적 대비 42%) 있음

특히 동두천 캠프 캐슬은 전체 면적 156,121㎡ 중 약 42%인 66,339㎡가 오염되었고, 유

류오염물질인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기준치의 127배를 초과할 정도였으나62) 역시 미군 

측의 정화 조치 없이 그대로 반환(2015년 3월)되었다. 더구나 문제는 반환받은 지 1년 만에 

대학 캠퍼스를 개교하였다는 점이다. 당시 녹색연합은 “캠프캐슬 부지의 오염규모와 정도를 

보았을 때 1년 내에 대학 개교는 불가능하며 오염정화와 검증, 건물 착공과 미군 건축물 리

모델링 등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처사”라고 지

적한 바 있다. 정화용역 입찰 당시에도 주관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수차례 내용을 변경하

고 현행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기재했다가 취소하고 재공고를 내 ‘누더기 입찰’이라는 오염을 

썼으며 최종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있어 공사중지가처분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 

대학교 부지와 맞닿은 곳에 사는 주민들은 개교 무렵에 토양지하수 정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였고, 관련 전문가 역시 “토목 공사 하듯, 토지 이용계획에 맞추어 

오염정화사업을 단기간에 진행하는 경우, 정화와 검증을 마쳐도 다른 곳에서 오염물질이 나

오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지를 빨리 매각하고 싶은 국방부, 

장기간 미군 주둔으로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고 싶은 동두천시, 현행 법률이 개정63)되기 전

에 재빨리 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지방 대학교, 세 기관의 이해가 맞닿아 캠퍼스 조성 계획

은 졸속으로 추진되었고 결국 2016년 4월 동두천 캠프 캐슬 부지에 대학이 개교하였다. 

62) 환경부, 캠프 캐슬(Camp Castle) 환경오염조사 및 위해성평가결과보고서(2013.5)

63)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지방대학교의 수도권 이전은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현행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반환미군기지 부지 및 주변지역에 지방대 이전은 가능하

다. 수도권(경기북부 반환미군기지 및 주변지역)으로 캠퍼스 이전을 희망하는 지방대는 여럿이지만, 해당 지방

대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를 막으려고 해 갈등이 첨예하다. 당시 수도권 소재 대학에 한해서만 수도

권으로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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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미군기지 캠프 캐슬 반환 직후, 유류로 오염된 경계 부지를 굴착한 모습  
ⓒ녹색연합

캠프 캐슬 사례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정부는 미군기지 반환협상의 전략과 절차를 재수립

해야한다. 오염 면적이 넓고 위해도가 있어도 치유조치 없이 기지를 반환하려는 미군 측의 

태도가 반복되고 있다. 2009년부터 적용된 공동환경평가절차 제도의 실효성이 없음을 인정

하고 후속책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 반환 협상시 오염 치유의 기준을 정량화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반환 예정 기지의 오염 상태를 아무리 제시하여도 미군은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ISE)’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만 반복할 것이기 때문이다. 

5. 현안: 용산 미군기지의 국가공원 계획 및 선결 과제

부산 시민공원(캠프 하야리아), 매향리 생태평화공원(쿠니 사격장), 원주 문화체육공원(캠프 

롱), 부평 신촌공원(캠프 마켓) 등 반환 미군기지 부지 상당수는 공원으로 조성됐거나 조성

될 예정이다. 그 중 대표적인 현안으로 용산 미군기지 사례를 살펴보겠다. 

서울 정중앙에 위치한 용산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 그 땅은 ‘용산 공원’이 된다. 

용산 공원조성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있다. 여타 다른 

미군기지와 달리 공원의 성격, 규모, 선결 과제, 콘텐츠 등에 대해 이견과 갈등이 뒤섞여 있

다. 

우선 용산 미군기지가 반환된 이후 ‘국가 공원’으로 조성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약 265만㎡에 달하는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 부지 모두가 공원이 될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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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지만 이와 달리 전체 면적의 8.3%에 달하는 22만㎡의 부지는 미국에게 제공하기로 이

미 합의가 되어 있다. 2005년 한미 양국은 광화문에 있는 미 대사관을 용산 기지 캠프 코이

너 부지로 옮기는 것에 합의하였으며, 기지 내부의 드래곤 힐 호텔, 헬기장, 미군 편의를 위

한 출입-방호 부지 역시 미군에게 내주기로 하였다. 이에 더해, 2014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

(SCM)에서 한국의 전시작전권 환수가 2020년대 이후로 연기되면서, 미군은 용산기지 내부

의 한미연합사, 미8군 사령부, 작전센터 등 계속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다. 정확한 잔류 면적

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군데군데 미군이 계속 사용하고 미 대사관이 이전해 오는 현재의 합

의대로라면, 용산 국가공원 조성을 통해 근현대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자존을 회복하는 공간

으로 재편하겠다는 애초의 계획은 요원할 것이다. 

두 번째 쟁점은 시급한 선결 과제인 환경오염 문제이다. 사안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불

평등한 한미 관계로 인해 제대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군의 고의적 범죄였던 한강 독

극물 방류사건(1건)과 유류 유출사고(13건) 등 2000년 이후 용산 기지 본체 부지에서 확인

된 오염사고만 14건에 이른다. 2001년, 2006년 발생한 녹사평역 및 캠프킴 주변 유류 유출

사고는 지금까지도 현재진행형이다. 기지 외곽으로 흐르는 지하수에서는 1군 발암물질 벤젠

과 중추신경계 손상을 초래하는 TPH(석유계총탄화수소)가 허용기준치의 수백 배에서 수천 

배씩 검출되고 있다. 문제는 장기간 지하수 오염이 방치된 만큼 토양 역시 오염되었을 것이

라는 점이다. 

최근 녹색연합, 민변, 용산주민모임 등 시민사회단체에서 미국 정보자유법(FOIA)을 통해 

입수한 용산 미군기지 내부 유류유출 사고기록(1990년~2015년)에 따르면 용산 미군기지 전

역에서 크고 작은 84건의 유류 사고가 있었다. 주한미군 자체 기준으로도 최악의 유출량(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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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0리터)을 초과하는 사고가 7건이 발생하였으나 그 중 한국 정부에 통보한 사고는 2건이

며, 그동안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으로부터 확인한 용산 미군기지 내 사고 내역은 전체 5건뿐

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주한미군의 무책임한 행태와 한국 정부의 무능함을 단적으로 보

여주는 사례이다. 주한미군은 자체 기준으로도 최악의 유류유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선별적

으로 한국 정부에 통보했으며, 반환 협상의 주체인 한국 정부는 정보 파악에 손을 놓고 있었

다. 

주한미군의 생물방어실험 및 처리문제도 의혹과 우려를 자아낸다.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사건 당시 한미합동실무단 조사결과 용산 미군기지에도 탄저균이 15차례(2009년-2014년) 

반입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관련 세부정보와 의료(감염)폐기물 처리지침에 따른 폐기기록 등

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는 2017년 용산 기지 이전이 완료되면, 2021년까

지 환경정화를 완료하겠다는 시간표를 먼저 만들었고 토양정화 비용 1,030억 원을 예산에 

책정해 놓았다. 국토부 계획에 따르면 2027년까지 공원조성이 마무리된다. 반환 협상을 위한 

조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협상, 협상 이후 기지 전체에 대한 정밀 조사, 정화 작업 및 

검증까지 염두에 둔다면, 국토부의 시간표는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계획이다.  

용산 미군기지의 온전한 반환이 필요하다. 공원 부지 공간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 환

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공개 및 공동조사 등의 과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앞선 두 

쟁점 외에도 용산 공원에 8개의 정부 시설을 신축하는 국토부 콘텐츠 계획은 여러 비판으로 

2016년 말 백지화됐으며, 일제 병영시설 보존 및 근대 문화재 관리, 국가 공원의 개념 및 정

체성에 대한 쟁점이 있다.   

6. 우리 사회의 과제: 실효성 없는 한미SOFA 환경조항 및 운영규정 개정

미군기지 담벼락에 붙어있는 ‘미 군용시설 무단출입금지’ 표지는 그곳이 금단의 땅이라는 

걸 드러낸다. 물리적으로도 접근할 수 없도록 막혀있고, 환경 영역에서도 미군기지는 우리 

사회 성역으로 존재한다. 여전히 정보접근권, 사전 예방의 원칙, 오염자 부담의 원칙의 사각

(死角)지대이다. 과거 미군기지가 대거 반환되어 오염의 심각성이 드러나거나 내부자의 제보

가 있을 때, 또 기지 바깥으로 오염 사고가 드러나는 경우 관련 제도에 크고 작은 변화가 있

었다. 하지만 최근 10여 년간의 미군기지 반환 협상의 결과를 돌이켜보면, 그 실효성이 없다

고 본다. 오염조사와 확인을 통해 미국 측의 실질적인 배상과 책임 인정, 정화 조치 실시, 비

용 부담으로 이어져야 함에도 부실한 조사, 미국 측의 책임 회피, 오염된 상태 그대로 기지

를 반환받는 일은 반복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유사한 사건이 반복될 수밖에 없

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미 SOFA 환경조항 및 관련 운영규정의 개정이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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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미군기지 반환 협상 중에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상호주의와 형평성, 국제법 

원칙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정화ㆍ치유의 최소 요건과 기준, 적절한 절차와 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SOFA 본 협정에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른 원상복구의무 규정이 명시되어야 한다. 

미국이 군사기지 반환 시 원상복구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SOFA 

제4조에 ‘환경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환경보호조항, 환경정화조항 등을 본 협정에 환경조항을 ‘부가적’인 내용이 아니라 ‘독립적’

인 내용으로 신설하여 미군측이 이행해야 할 구속력 있는 규정으로 만들어야 한다.

국내외 사례들을 보면, 미군기지 반환 이후에도 환경오염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환경오

염의 특성 상 지속적이며 오염범위 역시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오염조사 과정에서 가능성 있

는 지역에 대해서만 조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미군기지 내 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자

료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명확한 오염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추정하기 어려운 문제 역시 존

재한다. 따라서 반환 이후에 발견되는 오염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오염원인을 파악

하고 미군에 의해 발생했다면 그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 

둘째,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통보를 의무화하고, 사고 현장에 대한 조사권을 보장해야 한

다. 

현행 SOFA 규정상 ‘상호 통보가 필요한 수준의 환경오염사고 발생’ 또는 ‘미군기지를 반

환·공여’할 경우에 한미 간 관련 정보를 교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해당 정보는 한미 환경

분과위원회 양측 위원장의 ‘공동 승인’을 통해 공개한다는 조건 규정이 있어, 환경오염 정보

를 대중과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기지 내부에 환경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한미군은 반

드시 지자체와 환경부에 사고 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이는 기지 내부의 사고로 

인해 그 피해가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기지 내에서 기

름이 유출되어 외곽까지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기지 내부 오염원을 미군이 알아서 제거한 

후 지자체와 환경부는 미군의 간단한 브리핑으로 통보받고 조사를 마치는 경우가 대부분이

었다. 기지 외부 오염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는 지자체로서는 오염원을 파악해야 하며, 이

를 위한 기지 내부 조사는 필수적이다. 

셋째, 환경오염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한미 SOFA 부속서인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에는 한미 양측 환경분과위원회 위원장의 

공동승인을 통해 환경오염 정보를 공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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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개청구가 비공개 처분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소송 결과 인천, 

춘천 및 최근 용산 미군기지까지 우리 사법부는 일관되게 ‘정보 공개’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국회 승인을 받지 않은 한미 양측의 지침을 근거로 시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는 것이다. 환경오염 정보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이기에 기밀로 다룰 

것이 아니라 마땅히 공개해야 하는 것이다. 공론의 장에서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넷째, 정화의 기준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미군기지의 반환 과정에서 발견된 환경오염을 어느 수준으로 정화할 것인지 논쟁이 벌어

진 바 있다. 미군측은 SOFA 규정에 명시된 ‘인간건강에 대한 널리 알려진 급박하고 실질적

인 위험(KISE)’을 정화 기준으로 주장하였으나, 해당 기준의 실체와 검토보고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기준으로는 환경오염을 둘러싼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 반환 협

상이 동일한 논쟁으로 반복·지연되지 않도록 정화의 기준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이와 관

련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와 비용부담의무,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화 기준과 

절차 등을 명시된 독일의 「NATO-SOFA 독일보충협정」과 「라인마인기지 반환협정」은 

좋은 참고사례이다.

제도가 ‘개선’되어도 결과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입각

한 단호하면서도 전략적인 한국 정부의 대응 의지가 절실하다. 또한 국회가 나서서 미군기지 

반환 과정의 문제점을 살피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007년 당시 국회가 요구한 사항

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점검과 함께 반환 예

정인 미군기지, 계속 사용할 미군기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끈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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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정� (두레방�활동가)

들어가며

한국전쟁이 끝난 후 미군들은 한반도 전역에 잔류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기지 주변으

로 생계를 찾아 몰려들어 밀집하게 되었다. 기지주변은 미군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오락시설

이 즐비하였고 자연스럽게 기지촌64)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안에 여성들이 있었고 

그 여성들은 전쟁고아로, 가난으로 그리고 직업보도소의 사기로 기지촌에 유입되었다. 

기지촌여성의 지위는 늘 낮았다. 그러했기에 기지촌여성들은 사람이 아닌 물건으로 취급되

어 괄시와 폭력은 일상이었고 심하게는 살인에 이르는 상황까지 감당하고 살아야 했다. 또한 

기지촌여성들은 정부의 관리 대상의 사람들이었다. 정기적으로 보건소에 가서 검진을 받아야 

하고 검진증(또는 보건증)에 성병이 없다는 확인 도장을 받아야 한다. 도장이 없거나 정기적

인 검진을 받지 않으면 낙검자수용소에 들어가 짧게는 4일에서 길게는 한 달 있다가 나와야 

한다. 또한 비정기적으로 경찰과 보건소 사람들이 갑자기 검문의 대상이었고 검진증이 없으

면 성병유무와 상관없이 낙검자수용소에 수용되어야 한다. 

이런 환경에서 여성들이 본인들의 피해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었을까? 관리를 해주는 

사람들은 공무원으로 보건소직원, 경찰, 지역 공무원들이다. 당연히 여성들은 그들을 국가기

관으로 인식하였고 애국을 중시하던 시대였던 만큼 공권력이 강했다. 당연히 여성들은 일상

적으로 당하던 폭력적인 생활이 국가로부터 폭력을 받고 있다고 생각조차 못했을 것이다.

64)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 전역에는 미군들이 주요 도시별로 주력 부대들을 주둔시켰고 그곳과 맞물려 미군을 상

대로 하는 기지촌들이 발생하였다. 기지촌의 사전적 의미로는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생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운집하고, 그로 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곳을 의미한다. 그러한 한국 사회 내 기지촌은 이러한 

일차적 의미를 넘어서, 한국 성매매의 역사의 공간이기도 하며, 한국 근·현대사의 뒤틀린 역사적 기호이자 

여성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억압의 상징적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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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25일, 122명의 여성들이 합심하여 ‘한국 내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였다. 과거에 ‘감히’ 공권력에 맞서 싸울 수 없었던 여성들이 이제 더 이상 숨

어 있지 않고 목소리를 내어 본인들이 피해 받았던 사실을 드러내며 국가가 어떻게 여성의 

몸을 이용하여 이득을 얻었고 그러기 위해 얼마나 많은 관리가 있었는지 세상에 알리는 일

을 하였다. 

기지촌여성들의 목소리가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특히 여성들의 개인적인 부분보

다는 사회적으로 여성들에게 향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여성들 스스로가 본인들을 드러

내기가 힘들었다. 한국사회에서 성매매 여성의 이미지는 아직도 본인들 스스로의 의지로 자

발적으로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으로 매도되고 있고, 특히 기지촌의 여성들은 미군을 상

대하였다는 이미지는 차별적인 단어가 붙을 정도로 하락되어 있었다. 이런 이미지를 가진 그

들을 한국 사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 사회적 문화는 그들에게 더욱 피해사실로부터 침

묵하게 만들게 하였다.  

기지촌에서 활동하는 두레방, 햇살사회복지회, 새움터 등 단체들과 자원활동가, 기지촌관련 

연구자, 변호사 등이 함께 하여, 여성들 스스로 어려워했던 침묵깨기를 도울 수 있었고, 결과

적으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낼 수 있었다. 그리고 일부 인용된 판결을 같이 들을 수 있었

다. 늘 뒤에만 숨어 있었던 여성들은 이제 밖으로 나와 본인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자신이 국

가로부터 폭력을 받은 피해자임을 주장하고 있다. 

시기별 기지촌 형성․관리 과정 

⚫ 한국전쟁�시기� :� 군� 위안소�설치�

정부는 1947. 11. 14.「공창제도등 폐지령」을 공포하여 이듬해부터 시행함으로써 표면상 

일제의 공창제를 폐지하였으나,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정부가 직접 (부대 내) 위안소(=특수위

안대)를 설치하였다. 주 2회 군무관의 협조로 군의관의 엄격한 검진을 받았다.65) 

⚫ 1950년대� :� 미군�위안시설�지정�및�위안부�집결

1957. 7. 1. 유엔군 사령부가 도쿄에서 서울로 이전할 때, 보건사회부·내무부·법무부 장관

이 회합하여 “유엔군 출입 지정 접객업소 문제 및 특수 직업여성(속칭 위안부)들이 일정지역

에로의 집결문제”에 합의하고, 보건사회부는 관리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957. 2. 

28.부터「전염병예방법시행령」을 시행하였다. 한국정부와 미군은 UN군 주둔지를 중심으로 

서울에 접객업소 10개소, 인천에 댄스홀 12개소, 부산에 댄스홀 2개소 등을 미군 위안시설로 

65) 논문(박정미), 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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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하고, 한국정부와 미군이 공동으로 성병 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이들 시설에서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성병을 조직적으로 관리66)하기로 하는 등 미군 위안부를 일정 지역에 집결시

키고 그 지역 외에서는 외군 상대 행위를 단속하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다

⚫1960년대� :� ‘특정지역’�설치�및�관리

1961. 11. 9.「윤락행위등방지법」이 제정되고「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이하 ‘인신매매 협약’으로 약칭)에 가입하는 등 외형상 성매매 금지

정책이 명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특정윤락지역’을 지정하여 성매매 단속을 면제하

고, 전염병예방법 및 식품위생법을 통해 성매매를 적극 관리하였다.

정부는 1962. 6.경 보건사회부․법무부․내무부 3부 합동으로 이른바 “적선지구”라고 하여 성

매매 단속을 면제해주는 예외적인 지구로 국내 총 104개소에 ‘특정 윤락지역’을 지정하고,67) 

경찰에 등록하게 하여 위안부들을 집중·관리하였다. 

또한 이렇게 설치된 특정지역은 식품위생법(1960. 1. 20. 제정) 및 전염병예방법(1954. 2. 

2. 제정) 등에 의하여 관리되었는데, ①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유흥영업종사자로 하여금 

‘유흥영업종사자등록증’과 ‘보건증’을 발부받도록 하였고, ② 구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동시

행령 제10조 제1항 제36호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업”에 보건사회

부공고 제1063호로 특수음식점을 포함시켜 그 시설기준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였으며, ③ 전

염병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1957. 2. 28. 제정)68)에 따라 미군 위안부에 대한 성병검진을 강

제하였다.

⚫1970년대� :� 기지촌�정화운동

1967년 닉슨독트린이 발표되자 정부는 미국의 변경된 정책에 대해 가능한 모든 조치(상호

66) 1957년 보건사회부 산하 성병진료소 89개소 중, 절반에 가까운 43개소가 미군 기지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 부

산, 대구, 파주, 양주, 평택 등 6개 지역에 있었다. 

67) 이 ‘특정 윤락지역’에는 용산역, 영등포역, 서울역 등 전국 46개 집결지역과 이태원, 동두천, 의정부 등 32

개 기지촌이 포함되었으며, 그 숫자가 145개소로 증가한 1964년에는 이 중 60%가 이른바 ‘기지촌’에 집중되

었다(부녀행정40년사). 

68) 구 전염병예방법(1957. 2. 28. 제정된 것) 시행령 제4조 ①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

진단을 받어야 할 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접객업에 종사하는 자

   2. 매음행위를 하는 자

   3. 기타 성병에 감염되어 매개전파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진단한 자

 ② 전항에 규정된 자는 다음에 의하여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성병진료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어야 

한다.…3. 위안부 또는 매음행위를 하는 자 1주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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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조약 강화, 군 현대화 원조 요청, 군비 증강과 방위비 상향을 통한 군사력 강화 비전통

적인 외교수단-이른바 ‘민간인 외교’를 통한 교섭 등)를 취해야 했으며69), 지역 주민과 자원

을 사용한 ‘민간 외교’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으로 미군의 눈에 비친 한국의 이미지를 개선하

겠다며 ‘기지촌 정화운동’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1971. 12. 22.「기지촌정화위원회」를 발족하고,70) 1972. 2.「기지촌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며, 같은 해 7월 대통령은 예산 11억 5천만 원이 책정된 기지촌정화위원회 프로

그램을 승인하여 위원회가 1975년까지 활동하도록 지시함으로써 1971. 9. SOFA 한미합동위

원회에서 개설된 ‘민군 관계 특별소위원회’와 서로 보완적으로 활동하게 하였다.

이렇게 1972년부터 본격화된 기지촌 정화운동은, 크게「인종차별 대책」과「성병관리정

책」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중에서 특히「성병관리정책」은 성병 교육과 의무적인 성병 검

사, 엄격한 ‘접촉확인’ 체계의 제정과 강화로 구성되었다. 일반적으로 등록된 여성들은 일주

일에 2번 임질 검사를 받고, 석 달마다 1번씩 매독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71) 경찰을 

비롯하여 지역 보건소와 부녀 복지국 직원들로 구성된 ‘관리팀’이 기지촌 여성들이 ‘성병 감

염 의심자’로 판단되는 기지촌 여성들을 말 그대로 ‘일시 검거’하여 산부인과 검사를 행하고 

예방 목적으로 페니실린을 주사하였다.

또한 엄격한 접촉확인 체계의 강화를 요구하여, 성병에 감염된 미군이 그 숫자를 기억하였

다가 기지 의료 당국에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지촌 여성들은 가슴에 번호가 적힌 보

건증을 착용해야 했고, 미군들이 아무 이름이나 대면 해명 기회도 없이 검사와 투약을 견뎌

야 했다. 

⚫1980년대�이후� :� 기지촌�주변�종합개발계획

1980년대 이후에도 기지촌의 경우에는 ‘감독을 통한 관리’가 강화되었고, 보건사회부는 성

병진료지침을 하달하여 위험집단(특수업태부를 명시)을 중심으로 강제검진과 치료를 시행하

도록 하였으며,72) 내무부는 1984년 기지촌주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외국군이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고 출국할 수 있도록” 환경을 쾌적하게 한다는 기지촌 환경 개선사업을 

69) 동맹속의 섹스 108, 109쪽

70) 동맹속의 섹스 121쪽 – 이 위원회는 고위급관계자, 즉 대통령 행정비서(장관급), 각 부처의 차관-외무부·내

무부·법무부·국방부·보건사회부·교통부·체신부-과 국세청 국장, 국무총리 행정비서, 경제기획원 차관보, 

경기도 지사, 그리고 대통령 비서로 이루어진 최초의 ‘정화회의’가 1971. 12. 27. 청와대에서 4시간 동안 열

렸다.

71) 동맹속의 섹스 149쪽

72) 성병진료지침, 1987년도 보건사회부소관 세입세출예산요구서, 1989년도 성병관리사업지침 참조, 또한 예산개

요(1980-2003)에 의하면, 페니실린투약 등 성병관리비용을 1980년부터 1994년까지는 보건사회부의 예산으로, 

1995년부터 2003년부터는 보건복지부의 예산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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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함으로써, 기지촌 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하되 일반주택과의 분리, 집단화하여 관리 감독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다. 

결국 1980년대에도 일반적인 성매매정책의 흐름과는 별도로 여전히 기지촌은 그대로 존재

하여 왔고, 정부는 외국군에 대한 대한민국의 인상을 좋게 한다는 목적 하에 환경개선 사업

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지촌 여성들을 관리, 감독하여 온 것이다. 

⚫1990년대�이후� :� 지속된�기지촌�관리감독

1992년 발생한 케네스 마클 이병의 살인 사건73)으로 기지촌의 현실이 폭로되면서 잠깐 

관심을 받게 되기는 하였으나, 사건에 대한 관심이 저하되면서 결국 국가의 관리감독체제는 

그대로 존속하였다. 보건사회부는 1990년에도 성병관리사업지침을 통해 기지촌 주변의 성병

진료소 운영을 지속하였고, 지방자치단체는 정비사업 유지와 함께, 유엔군 주둔지역의 위안

부들 중 성병보균자를 검진 색출하여 수용치료와 보건 및 교양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성병관

리소의 기능한 조례를 계속 유지하기도 하였다.

한편 1990년대 후반부터는 기지촌의 환경이 극단적으로 변화하여 주로 기지촌 업주들의 

조직인 한국특수관광협회를 통해 E-6(예술흥행) 비자를 발급받은 이주 여성들이 기지촌 내 

클럽(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에 고용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하여도 우리 정부의 관리감독은 

계속되고 있다.74)

기지촌 여성의 삶

⚫성매매�알선업자에�의한�착취� :� 선불금

여성들의 기지촌의 유입경로는 다양하다. 그중 제일 많이 유입되는 통로는 ‘직업소개소’의 

사기가 크다. 도시에 있는 직업소개소는 여성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의 통로이었

을 것이다. 그러나 막상 그곳은 소위 ‘팔다‘라는 개념으로 여성들을 기지촌에 소개하고 소개

비를 챙긴다. 여성들은 당연히 알 수가 없었고 소개비 명목으로 이미 빚을 앉고 기지촌에 유

입된다. 포주는 여성들에게 불필요한 가구며, 가전제품 등 다양한 물품과 화장품, 옷 등을 강

제로 구입하게 하며 모든 비용을 여성의 빚으로 올리게 한다. 여성은 손에 돈을 만져 볼 새 

73) 살해 이후 잔인한 시신훼손 등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위 사건은 일명 ‘윤금이씨 사건’으로도 불리는데, 가

해자 케네스 마클은 징역 15년 선고가 확정되어 13년 6월을 복역한 이후 가석방된다.

74) E-6 비자의 신청서류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항체반응 음성 확인서”가 포함되어 있었고 유흥접객원

이 받는 것과 동일한 신체검사를 받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실제로는 미군 위안부를 공급하기 위한 제도로 

연예인 비자제도가 운영되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이를 관리감독한 우리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줄 뿐이

다 - (한겨레21, “성매매, 인신매매 허가증으로 전락한 E-6 비자”, 2012. 11. 5. 제934호,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332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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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이미 많은 돈을 쓴 여성이 되어버리고 빚을 갚기 위해 포주 밑에서 노예와 같은 생활

을 해야 한다. 이런 생활을 못 이겨 도망을 가도 포주는 사람을 사서 여성을 찾아내고 찾는 

동안 소요된 경비와 산 사람들의 비용을 여성들의 빚으로 올린다. 또한 여러 가지 규칙을 만

들어 벌금을 내게 한다. 이러한 구조는 여성들이 기지촌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한다. 

⚫상시적인�구타,� 성폭력,� 강제�약물�투여,�강제낙태�

폭력은 포주들이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상시적으로 있었고 미군에게서

도 있었다. 특히 미군에 의한 폭력을 받은 여성들은 안보라는 이름하에 침묵해야 했고 죽음

에 이르는 공포에서조차도 어디 곳에 제대로 항의할 수 없었다.  

또한 포주들은 성매매강요를 위해 여성들에게 약물을 투여하였는데 그 약물에 중독되었을 

때 여성들은 더욱더 기지촌을 나올 수 없었고 그 약물을 사기 위해 더욱더 빚이 올라갔다. 

이러한 약물은 미군에 의해서 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환경은 더욱더 폭력과 살인에 

노출되기 쉬운 구조이었다. 

제대로 된 피임을 할 수 없었던 그 시절, 여성들은 강제적으로 낙태를 하는 경우가 많았

다. 한 여성의 증언에 따르면 낙태에 대해 ‘수없이 긁어냈다’라고 표현하였고 아이가 생길 때

마다 포주가 산부인과를 데리고 가서 낙태를 시켰다고 하였다. 이 비용 또한 여성의 빚으로 

올라갔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들에게는 아이를 낳을 권리조차 없었던 구조로 한 사람이 아닌 

물건으로 취급된 것이다.      

⚫성착취�인신매매� �

장사를 못한다는 이유로, 도망을 갔다는 이유로 등, 여성들을 다른 포주에게 인계하면서 

그 여성의 선불금을 챙기는 수법으로 그 채무는 더욱더 여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이 되어 

돌아온다. 여성들은 그저 사고팔고하는 개념의 물건이 되었고 그렇게 기지촌 안에서 인신매

매되면서 떠돌아야 했다. 

⚫미성년과�장애인�피해자들�

여성들 중 일부는 미성년자였을 때 미군 기지촌에 유입되었다. 그 당시에는 업주가 만들어

준 가짜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보건증과 검진증을 만들 수 있었다. 외모로도 십대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지만 보건소에서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고 검진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장애

를 가진 여성도 많았는데, 미성년이거나 장애가 있는 여성들은 기지촌에서 인권 침해를 받아

도 본인들의 상황 때문에 조용히 있어야 하는 더 취약한 상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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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증

⚫국가에�의한�성매매�조장․유인�및�관리된�성매매�자체로�인한�피해�

성매매는 그 자체가 인간의 성을 사고 판다는 것으로 성구매의 상대방이 되는 사람의 인

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성매매 유입시기의 저연령화, 직업소개소를 통한 인신매매, 선불금

과 소개비로 인한 빚의 굴레, 업주·폭력배·남성 고객 등에 의한 성매매 여성의 인권유린, 업

주 또는 범죄조직과 경찰 등 유관 공무원의 유착비리, 감금과 감시 등 성매매 여성에 대한 

업주 또는 범죄조직의 통제 및 착취 등 공통된 문제점이 있어, 우리 법에서는 전면적으로 금

지되고 있는 행위이다(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바235 결정). 그럼에도 불구하

고 국가는 여러 시행규칙과 시행령을 만들어 기지촌을 조장하고 관리하는데 합법적으로 보

이도록 하였고 정부는 그저 달러벌이가 좋은, 미군과의 관계를 위한 곳으로 기지촌을 보았을 

뿐 그 안에 여성들이 성매매의 해악들을 경험해야 되었고 인생의 상당기간을 그러한 악순환

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보려고 하지 않았다. 

⚫강제된� ‘애국교육’으로�인한�정신적�고통�

기지촌여성들은 정기적으로(주로 월 1회, 미군의 성병 발병률이 증가하는 때에는 월 2회 

시행되기도 함) 기지촌 내 주요 클럽과 같은 장소에 모아 놓고 교육을 받았다. 강제로 동원

되어야 하는 교육으로 내용은 성병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상냥한 영어회화 등 순종을 

강요하는 내용 등 미군을 상대하는 위안부로 길들이려는 내용도 있었다. 또한 그 교육에서는 

달러를 버는 애국자로 지칭하는 등, 여성들은 나라에 일조를 한다는 생각과 적극적으로 정부

가 나서는 일에 불법행위일 것이라고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정기적인�강제�성병검진�그리고�보건소�등록과�보건증,�검진증�발급�

보건소에 등록된 모든 기지촌여성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건소 기타 성병진료소(보건소 

관할 성병진료소, 간이성병진료소, 대용성병진료

소75) 등에서 성병 검진을 받도록 강제하였다. 

여성들은 일주일에 두 번 검진을 받아야 한다. 

보통 보건소는 시민들의 건강의 보호를 위해 일

하는 곳인데 여성들의 증언에 따르면 오로지 성

병검진만을 할 뿐 어디가 아픈지 물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검진은 여성들의 건강

을 위한 성병검진이 아니라 오로지 미군을 위한 

검진이었다. 

75) 민간 병․의원 중 정부가 성병검진업무를 위탁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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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대상이 된 여성들은 업소에서 일하는 동안 ‘보건증’ 또는 ‘검진증’ 등 보건소에서 성

병검진 후 발급한 확인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였다. 성병이 없으면 검진증에 패스가 되었다

는 의미로 도장을 받는다. 그 도장의 의미는 ‘성병에 걸리지 않은’ ‘깨끗한’ ‘신체’를 말한다. 

여성들의 증언에 따르면 클럽에 보건증을 꽂아 놓거나 마마상에게 주거나 늘 신분증처럼 소

지하고 다녀야 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미는 미군들은 어디서든 안전하게 성구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정부는 이러한 강제적 성병 검진과 치료를 통해 여성들의 신체 통제와 건강

을 침해한 것이다. 

⚫ 토벌� (성병�감염�위안부�단속과�검거)

이른바 ‘토벌(討伐)’76)은 기지촌여성들에 대한 미군, 한국 경찰, 보건소 등의 합동 단속을 

말한다. 합동단속의 목적은 성병검진을 받지 않은 여성을 찾아내어 성병검진을 강제하고 성

병에 감염된 여성들을 강제로 치료하기 위한 것이었다. 클럽에 들어가 여성들의 검진증을 확

인하였고 길거리에서 기지촌여성으로 의심되는 여성들에게 검진증 소지여부를 보았다. 검진

증이 없다면 성병 감염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단속의 대상이 되었다.  

미군과 한국측 모두가 성병 감염 위안부 단속과 검거를 ‘무력을 사용하여 적을 없애는’ 

‘토벌’이라고 인식하였다는 것 자체는 기지촌여성들에 대한 성병 관리가 단순히 일반 공중의 

위생과 안전을 위한 전염병 예방 및 치료와는 그 목적과 방식에 있어서 차원을 달리 한다는 

것을 시사하며, 정부에 의한 위안부의 성병 관리와 통제가 얼마나 폭력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또 다른 예라 하겠다. 

⚫미군의� ‘컨택’

정부 소속 공무원이 관여하지 않고 미군이 독자적으로 성병 감염된 기지촌여성들을 단속

하여 낙검자수용소로 보내기도 하였다. 이른바 ‘컨택’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성병에 걸린 미

군이 성매매 상대방이었던 기지촌여성을 지목하면 성병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검진증에 패

스된 도장이 있는 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낙검자수용소나 보건소로 보내졌다. 이러한 컨택은 

미군의 지목만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미군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지목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자신에게 친절하지 않았던 여성들에게 보복으로 지목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로 인하여 

어떤 경우에는 여성들은 그 미군과 성매매가 없었음에도 낙검자수용소에 가야 했고 검사를 

받고 성병이 없다고 증명이 되어서야 나올 수 있었다. 

⚫낙검자�수용소

76)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토벌(討伐)’을 ‘무력으로 쳐 없앰’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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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산 
성병관리소

‘낙검자’는 정기 성병검진에서 탈락한 사람, 즉, 성병에 감염된 것으로 결과가 나온 기지촌

여성을 말한다. 그들은 별도로 설치된 낙검자수용소로 보내져 성병 완치가 확인될 때까지 짧

게는 3박4일정도 있어야 하고 길게는 한 달 가량 수용되었다. 여성들은 그곳에 일괄적으로 

페니실린을 맞아야 한다는 것이 큰 공포였다. 증언에 따르면 어떤 여성들은 페니실린을 맞은 

자리 다리 한쪽이 마비증세가 있어 움직일 수 없었고, 한 여성은 페니실린을 맞고 거품을 물

고 쓰러진 모습도 보았다라고 한다. 이러한 낙검자수용소에서의 페니실린 공포로 그곳에서 

도망을 시도했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이런 쇼크사나 사고사가 많아지자 의사들도 페니

실린을 투약하는 것에 거부감이 생겼고 보건사회부는 페니실린 투약으로 인한 쇼크 사고를 

수사하는 검찰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면 면책될 수 있고 수사를 신중하게 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또한 보건사회부는 쇼크사고 빈발로 인한 의료인의 페니실린 사

용 기피 현상을 약품에 대한 인식문제로 치부한 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의사들에 대한 계몽

지도를 철저히 하여 페니실린을 사용을 꺼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범죄�피해로부터�보호�거부

기지촌 여성들은 관리의 대상일 뿐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았던 기지촌에서 당연히 범죄에

도 쉽게 노출되었다. 특히 포주 등의 성매매알선업자들의 폭력은 일상이었다. 경찰에게 도움 

요청 시 경찰은 이미 포주와 유착관계형성이 되어 업주에게 다 일러주는 식이었다. 한 증언

에 따르면 악덕업주의 처벌을 원한 십대 여성이 지역 경찰서가 아닌 서울에 있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사실 토벌 시 경찰이 함께 검진증 확인을 하는

데 어느 여성이 지역경찰에게 신고할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 든다.

기지촌이 형성된 이후 미군범죄는 계속하여 발생하였다. 그리고 미군과 가장 접촉이 많았

던 기지촌여성들에게 폭력과 심하게는 살인에 이르는 범죄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여성들을 

향한 범죄사건은 안보라는 이름하에 조용히 침묵했다. 증언에 따르면 여성들은 한 번씩은 미

군으로부터 폭력 경험 있었고 그 범죄에 대해 신고처리가 되어 권리구제를 받아본 적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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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없었다고 한다.

한 예로 1992년도 윤금이씨 사건을 들 수 있다. 엽기적인 사체유기로 한국사회 모두가 경

악한 사건이었다. 그 결과 기지촌여성들의 인권의 실태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지만 이런 

사건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 전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제대로 조사나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폭력에 책임을 묻다 

⚫‘한국�내�기지촌�미군위안부�국가배상�청구소송’�

‘미군위안부’란 누구인가? 아마도 ‘위안부’라는 단어에서 일본군위안부를 떠올릴 것이다. 

비록 시대가 다르고 주권이 달랐을 때이지만 위안부란 군인을 위한, 즉 남성을 위한 성적대

상 여성으로 아주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만들어진 단어이다. 이 소송에서 기지촌 여성을 

‘미군위안부’로 지칭한 이유는 미군과 한국정부에서 오갔던 공식적인 문서나 관련 법규에서 

기지촌여성들을 위안부라고 지칭했기 때문이다. 

기지촌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은 긴 시간 여성들을 만나왔다. 가까이서 본 여성들의 삶은 한

미 양국 간의 견고하고도 기나긴 세월의 동맹관계가 기지촌여성들의 삶 속 깊이 불평등한 

개인관계로 복제되고, 사회적 낙인 또한 여성들의 삶 속에 내면화되어 고통스럽고 황폐화된 

모습이었다. 위에서도 언급했던 여성들의 삶에는 정부가 개입되어 있다. 정부는 기지촌을 형

성하고 방조한 것도 모자라 여성들의 건강과는 상관없는 성병을 관리하였고 애국자라 칭송

하여 미군기지 앞 기지촌 울타리에 가둬두었다. 그런 정부에 의해 가둬진 여성들은 10대 후

반이나 20대 초반부터 긴긴 세월동안 험악한 기지촌 성매매를 겪으며 살아왔고 사회의 다른 

장에서 살아갈 기회가 없었다. 현장 활동가들과 여성들은 이러한 삶을 만든 정부에 사죄를 

바라고 명예회복과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2014년 6월 25일 기지촌여성 122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시작하였다. 기

지촌여성들과 민간단체와 기지촌 관련 연구자, 학자, 변호사들이 함께 여성들 삶 속에 국가

로부터 받은 폭력에 대해 사죄와 보상을 주장하는 소송이다.  소 제기 후 제11차 재판기간

이 있었고 8명의 증인이 나서서 국가의 위법성에 대해 증언하였다. 그 중 당사자 본인 신문

에 참여한 여성은 본인이 받은 폭력과 그로 인해 피폐해진 삶과 건강에 대해 억울한 호소를 

하며 눈물을 흘렸다. 증언을 듣고 있던 그 자리의 기지촌여성들과 활동가들도 눈물을 흘렸

다.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여성들은 과거의 힘들었던 경험을 다시 기억해

야 하는 진술 과정에 많은 여성들이 눈물을 참지 못하였고, 때로는 증언을 계속 이어가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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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워 여러 차례 진술서 작업을 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국가 폭력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이 보건소나 복지부 등, 정부기관에 있어 자료요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쉽게 소송을 풀기가 어려웠다. 

소송이 왜 이제야 시작되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할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사회

의 차별 속에서 억압된 여성들이 그들의 일상 속에 낙인 된 삶 속에 숨어서 지냈던 여성들

의 모습을 보고 이해했더라면 결코 늦은 것이라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국가권력이 강했던 그 시절, 여성이 만났던 사람들은 다 공무원으로 과연 국가가 본인들에

게 위법행위를 했다고 생각 할 수 있었을까? 이러한 상황 속에 여성들은 내가 못나서, 내가 

가난해서, 내가 못 배워서 등 개인의 운명과 능력, 가정 환경 등의 문제만 보았고 국가의 관

리라는 구조적인 문제는 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기에 여성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불어넣어

줄 시간이 더  필요했고 단체들과 학자들, 변호인단의 구성과 법리해석, 이후 증거자료 찾기

를 위한 지속된 노력이 없었더라면 더욱 늦어졌거나 감히 시도조차 할 수 없었던 소송이었

다. 

⚫한국�내�기지촌�미군위안부�국가배상�청구소송의�일부인용� ‘판결’

2017년 1월 20일 국가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일부 인용되어 판결이 되었다. 그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1977.8.19.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이전 이루어진 성병 감염인에 대한 격

리수용치료의 위법성 부분이다. 구 전염병 제2조 제1항은 ‘3종 전염병’을 ‘결핵, 성병, 라병’

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격리수용하여야 할 환자‘에 관하여 같은 법 제29조 제2항은 “제1종 

전염병환자와 라병환자는 전염병원, 격리병사, 격리소, 요양소 혹은 특별시장 또는 시, 읍, 면

장이 지정한 장소에 격리수용 되어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즉, 제1종 전

염병과 제3종 전염병 중 ‘라병(나병)에 대해서만 격기수용 규정을 두었을 뿐, 성병 감염인은 

격리수용하여야 할 환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1963.3.12. 개정 전염병예방법이 시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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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야 비로소 위 법 제29조 제2항에 ”제3종 전염병 환자 중 주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격리수용되어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위 개정 전염병예방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격리수용의 대상이 되는 제3종 전염병이 무엇인지를 규정해야 

하는 보건사회부령인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은 법률이 시행된 후로부터 14년이 지난 

1977.8.19.에서야 비로소 제정·시행되었다. 결국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제정·시행된 

1977.8.19.까지는 성병 환자를 격리수용할 법적 근거가 없었으므로, 기지촌 위안부들을 낙검

자 수용소 등에 격리수용하여 치료한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두 번째로 소멸시효 부분이다. 기지촌여성들은 보건소 직원 혹은 경찰공무원에 의하여 불

법적으로 연행되어 수용된 상태에서 강제적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당시 보건소와 경찰은 모

두 주요한 국가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었고, 여성들에 강제수용치료는 그 실질이 불법적인 구

금이었더라도 외관은 공권력 집행이라는 이름 아래 행하여졌으며, 그 치료에 따른 진단결과

에 의해 이후 장래 유흥업소 출입 및 영업 가능 여부까지 정해졌다. 또한 보건소 직원과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위안부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수시로 행해졌고, 건

강검진을 잘 받는 등 국가의 보건정책에 잘 따르도록 지도하기도 하였다. 냉전이 고착되고 

남북간 갈등이 심화되던 1960, 70년대에 이와 같이 대한민국 주둔군 등 외국인에 대한 서비

스와 청결을 강조하는 교육을 수시로 받게 된 여성들로서는 국가가 전국에서 정책적으로 시

행하고 있는 강제격리수용 치료가 적법한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함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여성들의 나이, 경험, 교육수준, 시대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이 강제격리수용 치료의 법령상 근거를 추적하여 그 위법성 여부를 

쉽게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없다. 이러한 사정은 국가가 여성들의 권리행사를 현

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의 공권적 판단을 받기 전까지는 

국가를 상대로 불법 수용 등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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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국가가 기지촌에서의 성매매를 조장, 권유한 점 등 그 외 주장한 많은 부분들이 받아

지지 않았지만 기지촌 여성들의 존재와 그들이 받은 인권침해 사실을 최초로 공식적으로 인

정된 것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마무리하며

⚫국가의�책임�그리고�사회인식개선이�필요하다.� �

재판은 일부 인용되어 판결되었지만 여전히 기지촌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밝혀야 할 진

실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는 기지촌을 조장하고 여성들을 보건소에 등록하고 관리한 사실

이 있고 이러한 사실의 진실이 규명되어 정부는 피해자인 여성들이 받았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진실 규명 활동은 여전히 개인에게 맡겨져 있

고 진실을 알기 위한 모든 자료는 정부에 있는 만큼 민간단체의 조건상 국가책임을 입증하

는 활동을 하기에 한계가 있다. 

소송 중에 몇 분의 기지촌여성들이 돌아가셨다. 기지촌이라는 울타리 안에 안보라는 이름

으로 침묵하며 살아왔고 이제야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지만 이제 그들은 이미 노령이 되어 

세월 앞에 속수무책으로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다. 하루빨리 여성들을 위한 입법이 제정되어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히고 국가가 사죄함으로써 여성들이 남은여생을 편안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직 기지촌여성도 미군위안부도 이런 단어가 생소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물론 안

다고 하여도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기지

촌여성들을 단순 ‘성매매여성’으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아직 한국사회 성매매에 대한 인

식은 돈을 벌기위해 성을 파는 것으로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라 본다. 그러나 자발적이든 

아니든 여성들은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착취 구조가 성산업이 있고, 이를 정부가 일조

하고 있다는 것을 한국정부와 한국사회가 알아야 한다. 정부는 이 문제 책임을 회피하지 말

아야 하며 여성들에게 위법을 가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죄를 해야 한다. 또한 일반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지촌여성을 향한 부정적 인식에 대한 영역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정부가 나서지 않고 계속 회피하고 이러한 아픈 역사를 공유하지 않는다면 기지촌여성들이 

받은 폭력은 또다시 깊은 세월 속에 묻혀 버리게 되며 소수자에 대한 국가폭력은 계속 나타

날 것이라 본다.     

⚫현재도�기지촌은�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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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중반부터 기지촌의 외국인전용 유흥업소에는 한국여성에서 외국인 여성으로 바뀌

게 되었다. 외국인여성들의 한국으로 유입과정은 한국의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여성들의 노

래하는 모습이 담긴 VTR(video test recording)를 확인한 후 입국 추천서를 발급한다. 그 추

천서를 필리핀 내 한국 대사관에 전달되어 담당직원 앞에서 한 번 더 오디션을 보고 비자를 

받는다. 그리고 입국한 한국에서 주미군 기지 앞 기지촌에서 주스걸로 일을 하게 한다. 

뿌리 깊게 성매매로 낙인 된 기지촌은 여성의 국적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과거와 마찬가지로, 현재 기지촌에는 정부가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최근 필리핀 정

부는 POEA(필리핀해외고용청)의 승인이 없는 한국의 E-6비자 출국에 대해선 인신매매로 

여겨 출국을 못 하는 대책이 나왔지만 한국정부는 여성들이 어디서 어떻게 일하게 될지 알

면서 비자를 내어주고 있다. 문제가 생기면 외국인여성들의 잘못으로 생각할 뿐 연결고리인 

기획사나 업주의 처벌은 약한 상태이다.   

한국정부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눈앞에 여성들만 안 보이면 될 뿐 

근본적인 뿌리 뽑기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가 되는 비자를 없애버린 들 다른 방법을 

찾는 알선업자들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문제가 되는 주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고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 

[�참조� ]

한국�내�기지촌�미군위안부�국가배상�청구�소장� (2014가합544994)

한국�내�기지촌�미군위안부�국가배상�청구소송�판결문� (2014가합544994)

‘미군위안부소송결과의�의미와�법제정을�위한�토론회’�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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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시대, 

동맹비용으로서 방위비 분담금의 

의미와 한국의 대응방안 

박석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상임활동가)

1. 서론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등장한 트럼프정부의 군사안보정책이 조금씩 그 윤곽을 드러내

고 있다. 그것은 ‘미군을 재건해 힘을 통한 평화’로 압축될 수 있는데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사를 통해 그동안 미국정부가 미국 군대의 자원을 고갈시켜가며 다른 나라 군대에 보조금을 

주어왔다고 규정하고, 실제 내년도 예산안에서 올해 미 국방비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540

억 달러(한화 약 61조원)를 증액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의 국방예산은 6,030억 달러에 이

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세계 국방비 순위 2위부터 10위까지 나라들의 국방비를 모두 합

친 것과 맞먹는 금액이다.) 그러나, 막대한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미국이 이같은 군비증강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미국은 이미 자국이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부담을 

자신의 동맹국들의 재원을 통해 해결하려 해왔으며 이런 경향은 앞으로 더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2월,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 회원국들에게 방위비 증액

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나토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을 조정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한 바 있다. 이어 트럼프는 지난 3월, 열린 연방의회 합동연설에서 중동과 태평

양지역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을 언급함으로써 한국과 일본 등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

액요구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양국은 2014년 2월, 제9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체결했고 5년마다 물가상승률

과 연동해 협정을 맺으므로 2018년이면 현행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종료되고 2019년

부터는 새로운 협정에 의거해 방위비 분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협상시기와 관련해서는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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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볼 때,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을 위한 협

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2014년 협정 당시 한국은 미국에 9200억원을 지불하기로 했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작년에는 9441억원의 분담금을 지불했다. 협상이 본격화 될 2018년에는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미국이 다음번 협상에서 현재의 2배에 

이르는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는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였

던 작년 5월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안보무임승차론을 거론하며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100%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을 감안하면 상정가능한 예상이다. 최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내정자 시절 미 의회에서 "한국과 일본은 이미 미군을 지원하는데 많은 양

(large amounts)을 기여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미국이 무리한 증액 요구를 하지 않

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기대가 나오고 있으나 실제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을 ‘잘 봐줄 것’이

란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듯하다. 지난달 17일, 트럼프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의 정상

회담에서 나토에 대한 독일의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기 위해 420조원에 달하는 방위비 증액

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백악관은 이같은 사실을 부인했지만, 트럼프가 방위비 증

액에 미온적인 메르켈 총리의 악수 제안마저 거절한 장면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자국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이에 기반하여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목표로 동

맹국을 대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여전히 한미동맹을 금과옥조로 

여기며 ‘우리는 미국편’임을 증명하지 못해 안달이 났다고 하면 과언일까. 최근, 미국의 미사

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중국의 보복조치가 한국경제에 치명적인 영향

을 미치고 중국은 물론 러시아까지 가세해 한국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유발하는 상황에서, 

사안을 재검토하기는커녕 사드 배치 예정지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회 한 번 없이 배치를 강

행하는 정부의 행태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용산 미군기지에서 

많게는 수천 리터의 유류가 무단 방출된 수십여 건의 오염사건이 발생했음에도 환경부가 한

미관계에 해가 될 수 있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모습은 차라리 안타깝기까지 하다. 

다행히 한국은 조만간 예상보다 빠른 권력교체기를 맞게 된다. 초유의 국정농단사태로 인

한 정치권력의 교체는 이전의 잘못된 정책들을 바로잡고 새로운 변화들을 가져올 가능성의 

발판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새로운 변화들의 목록에는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극복’ 또는 ‘한

미동맹의 재구성’이라는 카테고리도 포함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한미동맹을 구성하는 요소이

자 조만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주제를 한미동맹의 유지비용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2. 동맹비용으로서의 방위비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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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미 국방부의 공식적인 규정은 ‘군사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동

맹국이 공동의 안보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소요되는 군사적, 물질적, 경제적 제 비용의 

공정한 배분’이다. (미 국방부의 공동방위에 대한 방위비분담보고서, 2004)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이 미국에게 제공하는 방위비분담금의 법적 근거인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

정’(Special Measures Agreement, 한미 SMA)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

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이다. 한미상호방위조

약 제4조77)는 미국이 한국 영토 내에 자국의 군대를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조항이

고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즉 한미주둔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한미 SOFA) 제5조78)는 미국 군대의 한국 주둔에 관한 비용의 부담과 

관련한 것으로 한국정부가 제공하는 시설과 구역 외 모든 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규정이

다. 결국, 한국이 미국에 지불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원래 미국이 부담하기로 했던 주한미군

의 주둔비용을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소파의 예외적 조치로서 한국이 부담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방위비 분담은 군사동맹관계에 있는 국가 간의 관계와 대상, 규모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

되어 왔는데 현재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형태로 분류되고 있다. 

첫 번째는 비용분담(Cost Sharing)이다. 가장 미시적 수준의 방위비 분담 개념으로 군사동

맹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공동으로 연합군을 조직하고 그 예산을 편성하여 분담하는 방식과 

동맹국의 군대가 주둔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접수국이 분담하는 방식이 있다. 

두 번째는 부담분담(Burden Sharing)이다. 중간 수준의 방위비 분담 개념으로 군사동맹국

들이 자국의 국방예산을 상호 적절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경우를 말한

다. 이 개념은 군사동맹국들이 형성한 공동의 방위력이 공공재라는 개념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 번째는 책임분담(Responsibility Sharing)이다. 가장 거시적 차원의 방위비 분담 개념으

로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시키는 모든 종류의 공헌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면 유엔의 PKO활동이나 비군사적 경제원조, 국제기구 분담금 등이 해당한

77)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부

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78) 한미 SOFA 제5조 [시설과 구역 – 경비와 유지]

1. 합중국은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한민국이 부담하는 경비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유효기간 동안 대한민

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른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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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미간 방위비 분담에 관한 특별협정을 위 분류에 적용해본다면 첫 번째 유형인 비용분담

에 해당하며 구체적으로는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은 사실상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위 세 가지 유형의 분담을 모두 하고 있

다. 지난 2003년 6월 방한한 당시 월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이 한국의 국방장관과 국회의

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주한미군의 전력증강 계획을 언급하며 한국 국방예산의 증액을 공개

적으로 요구한 것은 부담분담의 대표적 예이다. 책임분담의 경우도 한국은 이미 전 세계 13

개국 14개 지역에서 1,100여명의 병력을 유엔 평화유지군 및 다국적 평화군 명목으로 파병

하고 있으므로 대표적인 책임분담국이라 할 수 있다.79) 

한 가지 제기하고자하는 지점은 이상에서 언급한 군사동맹과 관련한 비용부담의 문제를 

기술한 많은 글에서 군사동맹 자체를 선으로 보거나 안보의 필수적 요소로 전제하고 그에 

수반하는 비용(동맹비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어떤 경우에 있어서 여러 

국가가 공동으로 군사적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존재하고 그 일반적 효과성을 부정할 순 없

다. 그러나 모든 군사동맹이 소속 국가들의 안보와 평화에 도움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어떤 경우에는 군사동맹에 속한 어떤 국가의 정책이나 행위가 대상국과의 군비경쟁을 촉발

하고 다른 동맹국가의 안보를 위협에 빠지게 하기도 하며 치명적인 전쟁위기를 불러오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군사동맹을 유지하거나 강화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 즉 동맹비

용으로써의 방위비 분담금은 어떻게 판단되어야 하는가. 이하에서는 동맹비용으로서 한국이 

미국에 지불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문제점과 이를 통해 유지·강화되는 한미동맹이 우리의 안

보와 평화에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언급해보고자 한다. 

3. 한국에서의 방위비 분담금 부담 실태와 문제점 

한국이 미국에 현재와 같은 협정의 형식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지불하기 시작한 것은 1991

년부터이다. 1980년대 후반 미국은 지속되는 무역적자와 재정적자에 시달리게 되자 국방비

의 삭감을 추진하게 되고 이를 동맹국의 재원으로 채우려는 의도로 방위비 분담정책을 추진

했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1991년 한미 SOFA 개정을 통해 앞서 언급한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을 체결하고 그 해 1.5억달러를 지원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액해오고 있다.  

79) 출처 : 2016 국방백서, 266p ‘우리 군의 해외파병 현황’ (2016년 11월 30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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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80)

방위비 분담금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것은 2006년 진행된 제7차 협정 당시였다. 

당시 주한미군이 한국이 지급한 방위비 분담금을 미군기지 내 은행에 축적해 두었다가 2002

년에 한미가 합의한 연합토지관리계획(Land Partnership Plan, LPP) 상 미국이 부담해야 할 

기지이전사업에 전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당시 국회는 논란이 커지자 “방위비 분담

금과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은 별개의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예산이 미군기지이전비용

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 정부는 향후 미측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부대의

견을 달아 협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2년 뒤인 2008년에 시작된 제8차 협정에서 국회의 

의견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방위비 분담금의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의 전용이 지속적으

로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자 시민사회단체들은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고 국회에서 방위비 

분담금 청문회가 열리게 되었다. 청문회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미 2사단의 이전비용으로 사용

되는 것은 미 2사단의 이전비용을 미측이 부담하기로 한 LPP협정 위반이므로 불법이라는 주

장에 대해 정부측은 LPP협정은 자금의 분담주체만을 결정하고 있을 뿐 자금의 조달 방법까

지 규정하고 있진 않으므로 불법이 아니며 미측과는 LPP 협상 초기인 2000년에 이미 방위

비 분담금을 LPP에 사용하기로 사전 양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정부의 인식은 한

마디로 방위비 분담금은 우리가 미국에게 준 돈이니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니라는 것이었는데 

이는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우선 이 같은 방위비 분담금의 전용은 국가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였다.81) 또, 이는 LPP와 

80) 표를 보완하면 방위비 분담금을 특별협정의 형식으로 지불하기 전인 1989년에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간 합의를 통해 4,500만달러를 지불했으며, 1990년에는 7,000만달러를 지불했다. 추가로 2015년 방위비 분

담금은 9,320억원이며 2016년 방위비 분담금은 9,441억원, 2017년 방위비 분담금은 9,507억원이다.  

81) 국가재정법 제45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46조 (예산의 전용)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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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이전협정(Yongsan Relocation Plan, YRP)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대원칙인 ‘요구자 

부담원칙’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였다. 한미 SOFA에 따르면, 미군기지의 이전비용은 

기본적으로 미군의 운영유지비에 속하므로 당연히 미국이 부담해야 할 사항이나 용산미군기

지 등 서울에 있는 미군기지의 경우는 한국정부가 먼저 이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용산미군

기지 등 몇몇 미군기지의 대체시설 건설과 추가 공여부지 매입 등 비용을 한국이 부담키로 

했던 것이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정부의 예산으로 지급된 방위비 분담금을 축적했다가 자

신들이 부담해야 할 돈으로 사용한 것은 그 불법성은 물론이거니와 동맹을 빌미로 미국이 

한국에게 하지 말아야 할 파렴치한 행위를 자행한 것이었다. 아울러, 정부가 주장했던 방위

비 분담금의 전용과 관련한 미측과의 ‘사전 양해’ 역시 2004년 LPP 개정협정안이 국회에서 

비준·동의될 당시 보고된 바가 없음이 확인됨으로써 아무런 근거없이 국민의 혈세가 주한미

군에게 넘어가고 있음이 드러났다. 

문제는 더 있다. 현재 한국이 미국에게 지불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크게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의 세 항목으로 구성된다. 

출처: 헤럴드경제 
2017년 1월 18일자 
보도

간의 유사성은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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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방위비 분담금의 평택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의 전용은 위 세 항목 중 군사건

설비로 지불되는 금액을 쓰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전용한 경우인데 그 외에도 주한미군은 이 

돈을 주한미군의 임무수행과는 관련이 없거나 적은 시설들의 건설에 이용한 사실도 확인되

었다. 예를 들면, 미2사단 기념관 건립사업, 운전연습장 시설공사, 용산고가도로, 교회시설, 

식당인테리어 등이 그것이었다. 이 같은 주한미군의 방만한 방위비 분담금 지출과 관련해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2013년 4월, <동맹국의 미군지원비와 미국 비용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발간했는데 그 내용에는 “평택에 115억원이나 들여 미 육군 제2보병사단 박물관을 건립하는

데, 주한미군이 군사건설비 분담금을 박물관이 아니라 ‘임무상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이 더 바

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용산 미군기지 식당 2개를 한 곳으로 통합하는 데 15억6660

만원이나 드는데 이것이 과연 효율적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보고서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을 주한미군이 ‘공짜 돈’(free money)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군 기지에서 일

하는 한국인들에 지급되는 인건비도 문제다. 2009년 체결된 제8차 방위비 분담금은 7600억

원이었고 이후 4년 동안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095억원(14.4%)가 올랐다. 8차 협정 당시 한

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총 인건비의 71%를 한국이 부담했으니 증가되는 방위비 분담금의 총

액만큼 인건비도 증가되었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분담금 안에 포함된 한국인 노동자의 임금

은 2011년부터 3년간 동결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82) 이는 미국정부가 해외 주둔 미군기지

에서 일하는 현지 노동자들의 임금에 적용하고 있는 ‘Pay Cap’(임금상한제) 정책 때문인데, 

이 제도는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의 임금 인상률을 당해 연도 미연방정부 공무원 임금 인

상률과 한국 공무원 임금 인상률 중 높은 쪽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즉 임금 인상

을 2중으로 규제하는 제도인 셈이다. 이에 따라 미 연방정부 공무원의 임금이 동결되자 미군

기지 한국인 노동자들의 임금도 함께 동결시켜 버린 것이다. 문제는 주한미군이 증액된 한국

인 노동자의 인건비마저도 다른 항목으로 전용하거나 조정해 사용했다는 점이다. 2012년 국

회 국방위원회 예산안 보고서를 보면 2012년 방위비 분담금 인건비 예산은 당초 3456억원

으로 편성됐다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공동위원회 협의를 통해 미국측이 3357억원으로 감액

한 후 차액을 군사시설개선 비용으로 전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예산 역시 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 예산으로 축적되거나 전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군수지원비 역시 총액 

기준으로 지불하고 있고 그 항목이 포괄적일뿐더러 미국은 그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 적절한 

용도로 사용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이같은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의 방만한 사용 및 

불법적인 전용은 지출내역이나 소요경비에 따른 지불이 아니라 미국이 요구하는 만큼의 총

액을 지불하는 방식에 근거한다. 다음에서는 제9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내용을 통해 

보다 자세히 문제점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82) ‘방위비 분담금 늘었는데 미군기지 한국인 임금은 3년째 동결’ [미디어 오늘, 2014년 1월 16일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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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내용과�문제점>�

지난 2014년 2월 2일, 한미 양국 정부는 제9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하 ‘특별협정’이

라 칭함)에 서명했다. 이때에도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특별협정의 개선되지 않은 문제점과 

불평등성을 지적하며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 제9차 특별협정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방위비 

분담과 관련한 최근의 한미간 쟁점을 파악하고 이후 개선방향을 논의하는데 기본적인 자료

가 될 것이므로 이를 살펴보는 것이 유의미하다는 판단 하에 아래에서는 제9차 특별협정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해본다. 

1)� 총액방식� 9200억원�지급과�유효기간� 5년의�타당성�여부

2014년도 지원분을 9200억원으로 결정하고 5년간 물가상승률만큼의 증액을 합의83)한 것

과 관련해 정부측은 미측이 1조원 이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협상력을 발휘해 지급액을 낮

춘 것이며 총액방식의 지급방식이 방위비 분담금의 급격한 인상을 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5년간의 협정기간을 설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미측의 분담금 증액요구

가 강한 상황에서 자주 협상을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주장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총액방식의 방위비 분

담금 지급의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9차 협상에서 미측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50% 이상을 

한국이 부담할 것을 요구했는데 정작 미국은 전체 주한미군 주둔비용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즉, 분모는 알 수 없는데 분자만 증가할 것을 요구하는 이상한 협상이 바로 한미 간에 

이루어지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실체이다.84) 9,200억원의 방위비 분담액과 관련해서도 

2009년 제8차 협상액보다 21% 증액된 금액이며 전년도인 2013년도 방위비분담금보다 5.8%

가 증액된 금액이라는 점에서 협상의 성과로 보긴 어렵다. 더구나 추후 기술하겠지만 주한미

군측이 1조 3천억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액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고려 없이 추가적인 증액을 결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5년간의 협정기간과 관

련해서도 2016년까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이 종료되기로 예정되었던 만큼 방위비 분담금의 

감액 여지가 있었는데도 한국정부는 지속적인 증액을 결정해주었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보다 

83) 제9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제2조] 이 협정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대한민국의 지원분을 결정한다. 

2014년의 대한민국의 지원분은 9,200억원이다.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지원분은 전년도 지원분에 대한

민국 통계청이 발표한 물가상승률(소비자 물가지수)만큼의 증가금액을 합산하여 결정되며, 2015년 지원분은 

2013년도 물가상승률을, 2016년 지원분은 2014년도 물가상승률을, 2017년 지원분은 2015년도 물가상승률을, 

2018년 지원분은 2016년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결정된다. 다만, 모든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물가상승률은 4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84) 이같은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2008년 10월, 국회 예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시정요

구 사항을 적시한 바 있다. “방위비분담금 집행 및 협상과 관련하여 방위비분담율, 직간접 지원비 평가, 집행

내역, 군사건설비용 축적 자금 관련 자료 파악하고 국회에 공개 가능한 자료를 공개하며, 제7차 협정 비준동

의시의 부대의견을 성실히 이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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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불리한 협상결과였

다. 

2)� 방위비�분담금의�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의�전용�문제

한국이 지불하는 방위비 분담금으로 애초 미국이 부담하기로 했던 평택미군기지 이전 비

용 부분을 충당하는 불법적인 전용의 문제는 앞서 다루었거니와 관련하여 이 항에서는 이 

같은 미국의 행위로 인해 주한미군 평택미군기지 이전 비용의 대부분을 한국정부가 부담하

게 된 내용을 추가로 언급하고자 한다. 

2011년 위키리스크가 공개한 미국 비밀문서에 따르면 2007년 4월 2일, 당시 알렉산더 버

시바우 주한 미대사는 본국으로 보낸 3급 비밀문서 전문에서 “한국의 부담분은 전체 비용의 

93%라고 추산하면서 이 차이는 한국의 계산 방식에서 방위비 분담금 전용 부분과 민자투자

(BTL) 부분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같은 버시바우의 예상은 6년 뒤

인 2013년 7월 30일,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던 커티스 스캐퍼로티가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른 미국 부담비용은 8억 8460억달러(한화 약 8,800

억원)로 추산된다”면서 “나머지 비용은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하거나 한국정부가 직접 부담

할 것”이라고 단언했고 이는 사실로 확인되었다. 2007년 4월이면 평택미군기지 확장 예정지

였던 대추리와 도두리에서 진행되었던 강력한 반대투쟁이 정부의 폭압적인 진압과 일방적인 

사업 강행으로 사그라들고 기지건설이 본격화되던 시점이었다. 결국 미국은 애초부터 평택미

군기지 건설에서 자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한국에게 떠넘길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 재원

을 마련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한국이 매년 지불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일부를 자국의 은행

에 차곡차곡 축적하고 있었던 셈이다.  

3)� 1조� 3천억원에�이르는�미집행�방위비�분담금과�관련�이자의�처리�문제�

2013년 4월, 제9차 방위비 분담금 관련 한미 간의 협상이 본격화하면서 2002년부터 2008

년까지 주한미군이 사용하지 않고 주한미군 기지 내 커뮤니티 뱅크(Community Bank)에 예

치해 둔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금 7,380억원과 2009년부터 우리정부에 쌓여있는 감액편성금 

3,035억원 등 5,338억원85)을 합친 총 1조 2,718억원의 미집행 방위비 분담금과 그 이자의 

처리가 문제가 되었다. 외교부는 이 미집행액과 관련해 다년도가 소요되는 건설사업의 특성

상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동 건설사업이 진행되면 소진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미집행액의 대부분이 군사건설비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는 결국 이 돈들이 평택미군기지 이

85) 5,338억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감액 평성분 3,035억원, 불용액 512억원, 전체 이월액 2,596억원, 미군 전

용액 15억원, 2008년 이전 이월액 820억원 (출처:2013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Ⅱ <외교부 소관> ‘방위비 분담금 

개선 및 통제과제들’ 2013, 10 심재권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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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비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에서, 그것이 앞서 살펴본 대로 LPP 및 YRP 등 

한미 간의 협정을 정면으로 위배할뿐더러 국내법인 국가재정법을 위반하는 것이 명백한 상

황에서 위와 같은 외교부의 답변은 안이하기 그지없는 행태였다. 주한미군 기지 내 커뮤니티 

뱅크에 예치된 금액으로부터 발생한 3,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자수입86)와 관련

해서도 외교부는 이자소득은 없다는 주한미군사령부와 미 국방부의 주장을 대변하기에 급급

했다. 미 국방부는 분담금 잔액에서 이자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이는 자신들에게 돌아오지 않

고 커뮤니티 뱅크의 운영자금으로 쓴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즉, 은행에 맡겨둔 돈에서 이

자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 이자는 은행 것이 된다는 말이었다.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지

만 조금 살펴보면 미 국방부의 거짓말이 드러난다. 커뮤니티 뱅크는 해외 주둔 미군에게 금

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 국방부가 만든 프로그램이다. 즉, 이 은행의 소유자는 미 국방

부다. 커뮤니티 뱅크는 예금과 대출을 취급해 영업이익을 내는 보통 은행과 달리 해외 주둔 

미군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 임무이다. 일반 은행과 같이 이익을 얻을 수 없는 구조

이기 때문에 미 국방부가 커뮤니티 뱅크의 운영비와 정해진 이익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

된다. 미 국방부의 주장대로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액에서 이자가 발생했고 이 이자를 커뮤니

티 뱅크가 운영비로 사용했다면 미 국방부는 커뮤니티 뱅크에 지급해야 할 운영비와 이익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결국 미집행액의 이자를 미 국방부가 얻은 것이 되는 것이다. 어느 정

도의 이자수익이 발생했는지와 관련해서도 미 국방부는 커뮤니티 뱅크가 전체 잔고를 한데 

모아 운영하므로 방위비 분담금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을 따로 산정할 수는 없다고 잡아떼었

다. 그러나 한국이 지불하는 방위비 분담금으로 이자소득을 얻은 미 국방부의 행위는 영리행

위를 금지한 한미소파협정 제7조를 위반한 행위이며 부당한 이득에 해당하므로 전액 환수되

어야 한다. 그러나 외교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정부가 미국측에 제공한 방위비 분담

금을 회수하는 것은 양국 간 신뢰문제를 발생시킬 여지가 있다며 적절치 않다는 태도로 일

관했다. 

4)� 국회의�권한을�침해하는�정부의�행태�

2007년 제7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 처리 시 국회는 “정부는 매번 협상 때마다 

방위비 분담금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후 협정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

86) 2015년 10월, 진성준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은 미국이 제출한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 현금 상세현황보고서

를 분석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해당 미집행액의 이자가 약 3,130억원 발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성준

의원이 공개한 미 국방부 미 집행현금 상세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04~2008년 사이에 미측은 한국측으로부터 

1조 2,106억원을 수령했으며 2008년 국정감사 당시 미국측의 미집행 방위비 분담금 잔액은 1조 1,193억원에 

달했다. 진의원은 이를 기초로 10년간 방위비 분담금에서 발생한 이자 규모를 은행수신금리로 추정해 위와 같

은 규모의 이자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출처:민중의소리, ‘방위비분담금 미집행현금 분석해보니 이자 

발생만 3천억원’ 2015년 10월 8일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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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침해하는 절차적인 문제를 시정할 것”이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8차에 이

어 9차 협정 때에도 이 같은 국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예산이 통과된 후에 협정서명안을 국

회에 제출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특히, 제9차 협정의 경우, 예산안이 통과된 지 1달이 

넘은 2014년 2월 7일에야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접수했고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임시국회 

내에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국회의 계속되는 요구를 무시하고 협정

안을 늦게 제출하는 것은 국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방해하거나 거치지 않으려는 의도로 파

악된다. 심지어 정부는 정한 기한 내에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주한미군 기지에서 일

하는 한국인들이 무급휴가를 가야한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주한미군이 3년 동안이나 한

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동결할 때에는 꿀 먹은 벙어리이던 정부가 국회에 대해서는 갑자기 

주한미군 노동자들의 삶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방위비 분담금의 미군

기지 이전비용으로의 전용과 관련해서도 국회는 7차 협정 때부터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마

련할 것을 촉구해왔다.87) 그러나 정부는 9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 때에도 국회의 요구를 묵

살하고 미국의 전용을 허용하였으며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같은 정부의 행태는 국

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심사권과 비준동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

4. 한미 방위비 분담금 관련 대응방안 

2014년 1월 11일, 제9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타결된 직후 외교부는 다음과 같

은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① 분담금 배정 단계에서의 사전 조율 강화

② 군사건설 분야의 상시 사전 협의체제 구축

③ 군수지원 분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④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복지 증진 노력 및 인건비 분야 투명성 제고 

⑤ 방위비 예산 편성 및 결산과정에 이르기까지 투명성(국회 보고) 강화 

외교부는 이러한 제도개선안이 주되게는 방위비 분담금의 집행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부연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개선방안이 실효성을 가질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는다. 분담금 배정 단계에서 한미 간의 사전 조율을 강화

한다 함은 방위비 분담금의 소요와 지출에 관한 상세한 정보공유가 전제될 때 가능하다. 그

러나 미국이 지금까지 마치 자신의 쌈짓돈처럼 사용해왔던 방위비 분담금의 용처에 대해 얼

87) 국회는 제7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안 심사 당시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달아 의결한 바 있다. 

“방위비 분담금과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은 별개의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예산이 미군기지이전비

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 정부는 향후 미측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2014년 예산안 심사때도 국

회는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달은 바 있다. “정부는 제9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내용에 분담금 미사용액

의 우선 집행 및 차년도 예산편성시 미사용액을 공제하는 방안이 포함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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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 그 정보를 제공할지는 미지수다. 실제 정부가 제9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성과를 언론

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미국이 제목만 담긴 사업목록서만 제공해왔다는 실토88)는 방

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미국의 태도를 엿보게 한다. 정보공유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미국의 

부당한 방위비 분담금의 사용에 대해 한국정부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할 텐데 불법이 명백한 

미군기지이전사업으로의 전용에 대해서도 이를 지적하고 통제하기는커녕 미국의 입장을 옹

호하고 합리화시켜주기에 바쁜 한국정부가 제대로 된 사전 조율을 할 수 있을지 역시 의문

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말하는 제도개선안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이미 기왕의 한미 간 합의로 

이미 보장된 것들이라는 점이다. 제8차 협정에 따른 현물군사건설 이행합의서 (2009~2013)

에 따르면 “주한미군사령부는 전년 11월 30일까지 국방부에 제출하는 현물 군사건설 사업목

록에 ‘사업명, 추정예산 및 해당 건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제8차 협정 6조도 한미 SOFA 합동위원회나 방위비 분담금 공동위원회에서 모든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이행약정 3항에는 어느 일방의 요청시 관련 위원회가 

개최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제9차 협정에서 새로 마련했다는 제도개선책이 아니더라도 한

국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통제할 방안들은 이미 있었으며 문제는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미국의 협조와 이를 강제할 한국정부의 의지의 부재가 주 요인이라는 점이다. 주한미군 한국

인 노동자들의 임금과 관련해서도 노동자들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2006년 9,549명, 

2012년 9,031명, 2013년 8,614명) 방위비 분담금은 인상되었으며 오히려 한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은 미국의 일방적 정책으로 인해 동결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89)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을 국회에 사전에 보고하겠다는 내용도 2007년 제7차 협정 때부터 국회의 

수차례의 권고와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시해왔던 부분이다. 정부가 스스로 밝힌 약속

을 지킬지는 두고 봐야 한다. 

이하에서는 이후 다가올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대응방안을 언급하고

자 한다. 그리고 그 방안은 두 가지로 제안해 볼 예정이다. 하나는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작되고 그 안에서 협상을 통해 관철해야 할 내용들이고 (이를 현실적 대응방안이라 

칭해두자), 다른 하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연기하거나 근본적으로는 폐기하는 방안이다. 

<현실적�대응방안>� -� 협상�전개가�불가피한�상황�

1)� 미집행금�및�이자소득�전액�환수�또는� 10차�협정에의�반영�

88) 정부당국자는 “가령 지금까지는 ‘건물 1, 활주로 1’식으로 제목만 담긴 1장짜리 건설사업 목록서만 집행 

직전(전년도 11월)에 넘겨받았다면 이제는 예산, 설계 등 관련 내용이 담긴 설명서도 같이 넘겨받게 된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2014년 1월 14일자 보도 중]

89) "주한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 보호 손 놓은 정부, 무책임" [오마이뉴스, 2016년 9월 9일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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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대국회 보고에 따르면 2015년 6월 기준으로 방위비 분담금의 미집행 현금은 

3,923억원이다. 이 돈의 대부분은 앞서 살펴본 대로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의 전용을 위해 

주한미군이 사용하지 않고 축적해 둔 돈일 가능성이 많다. 이후 10차 협정이 전개될 시점에

서 액수의 변동이 있을 것이지만 관련된 금액은 원칙적으로 전액 환수하거나 협정액 산정과

정에 반영해 삭감해야 한다. 그 이유는 앞서 밝혔지만 방위비 분담금의 주한미군 기지이전 

비용으로의 전용은 LPP, YRP 등 관련된 한미 간의 협정에 위배되며 국내법인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집행금의 축적으로 인해 발생한 주한미군측의 이자소득 

역시 전액 환수해야 한다. 이 역시 한미 소파 규정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불법적인 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 방위비�분담금의�용도�이외�사용�금지� (전용�금지)

제10차 협정이 적용되는 시기가 평택미군기지 완공시점 이후이기 때문에 그간 방위비 분

담금의 불법적인 축적의 대부분이 기지이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실효성

이 다소 떨어질 수 있으나 혹시 있을 방위비 분담금의 추가적인 전용이나 방만한 사용을 전

면 금지해야 한다. 관련해서는 미 2사단 기념관 건립이나 식당 인테리어 등 목적과 어긋나는 

용도에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한 사례들을 거론할 필요가 있다.  

3)� 분야별,�사업별�산정방식을�통한�대폭적인�방위비�분담금�삭감

제9차 협정을 통해 정부도 방위비 분담금의 배정과 집행과정을 투명하게 하겠다고 밝힌 

만큼 현행 총액방식의 방위비 분담금 지불방식을 폐기하고 세분화한 분야와 구체적인 사업

별로 적정한 방위비 분담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그럴 경우, 제10차 협정의 경우 미군기

지 이전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이므로 관련한 군사건설비 등을 더 이상 줄 필요가 없을 것이

다. 이에 근거하여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적인 삭감을 요구하고 관철해야 한다. 

4)� 특별협정�유효기간� 1년으로�단축�

정부는 제9차 협상의 성과로 예산 수립·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빈번한 협상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해 협정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했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지속적인 방위비 

분담금의 인상을 초래했고 미국측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확보를 의미

했다. 매해 적절한 수요와 지급요소를 공유해 필요한 만큼의 방위비 분담금 지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지금처럼 다년간의 방위비 분담금을 일괄 타결하는 방식은 방

위비 분담금이 1년 단위로 수립되는 국가의 예산 형성 관련 법률과 구조의 예외적인 존재로 

기능한다는 점에서도 문제이다. 이 같은 방위비 분담금의 파행적인 지불이 국회의 국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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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와 확정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문제점은 앞서 살펴본 바대로이다. 따라서 방위비 분

담금 역시 정상적인 예산 판단 구조 내로 들어와야 하고 여기에 빈번한 협상 등에 따른 부

담을 거론하는 것은 편의적일뿐더러 국가의 법체계를 무시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방

위비 분담금 협상 역시 1년 단위로 실시해야 한다. 

5)� 주한미군�한국인�노동자�임금�및�복지정책�정부가�책임져야�

제9차 협정에서 정부는 주한미군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 비

율을 종전 71%에서 75%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가 제출한 2017년도 

방위비 분담금 예산요구안에 따르면 주한미군 노동자의 인건비는 인건비 총액의 70.9%로 종

전의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주한미군 기지에서 일한다 하더라도 한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은 한국의 경제와 복지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주한미군이 자국의 법규정을 잣대로 주한

미군 노동자들의 임금 규모와 인상을 제멋대로 통제하고 삭감하는 행태를 용인해서는 안 된

다는 말이다. 따라서 군사시설개선비나 군수지원비 등에서 해당 규모만큼 덜 지불하고 주한

미군 노동자의 인건비와 관련해서만은 한국정부가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Pay Cap’과 같은 전형적인 반노동자적 제도에 의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이 겪었던 불

합리와 차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대응방안>� -� 협상을�거부하는�방안�

1)� 제10차�방위비�분담금�협상시기를�연기하고�지불을�중단하자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보면 2002년부터 지금까지 주한미군은 한국이 지불하는 방위비 분담

금을 필요 이상으로 받아내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사용해 왔고 여전

히 상당한 금액을 미집행금이라는 명목으로 축적하고 있다. 그 규모가 2013년 제9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시까지만 1조 3천억원에 달하며 그로부터 발생한 이자가 수천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한 바이다. 그렇다면, 엄밀히 말하면 미국은 현행 지불 기준으로 해도 최소 

1년 이상은 한국정부에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미국이 방위

비 분담금을 전용해 온 주요 이유인 평택미군기지는 제10차 협상이 시작될 즈음에는 이미 

완공되어 있을 때이다. 즉, 지난 15년간 한국이 미국에 지불해 온 방위비 분담금이 40% 정

도가 군사건설비였고 그 대부분이 미군기지 이전비용이었다면 그 비용은 이제 더 사용할 곳

이 없게 된다. 그 감액분과 기왕에 미국이 불법적으로 빼돌린 돈을 합치면 방위비 분담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기간은 더 늘어난다. 이를 근거로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의 방위비 분담

금 지불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한국이 미국에게 초과로 지불한 방위비 분담금이 소진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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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까지 방위비 분담금 지급을 중단한다. 다만, 이 경우에라도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에 대

한 임금 부분은 한국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자국민의 생존권을 외국 군대의 책임자에게 방치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아직 미국측에 지급하고 있지 않은 방위비 분담금

의 감액편성분으로 지급하고 부족할 경우 추가적인 예산을 배정해 해결해야 한다. 

2)�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을�전면�폐기하자�

서두에서 밝혔다시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소파의 예

외적 조치로써 시작된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원래 미국이 한국에 군대를 배치하되 그 주둔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했던 것인데 그 비용을 한국에 전가시키면서 시작된 것이 방위비 

분담금이다. 특별협정이 체결되기 전인 1989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을 통해 4,500만

달러를 지불하기 시작하면서 그 액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 해 지불액은 9,507억원에 이

르렀다, (약 21배 증가) 비슷한 시기 국방비가 6배 정도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방위비 분담

금은 말 그래도 폭증한 셈이다. 그에 따라 국방비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1% 

미만이던 것이 최근에는 2.5%에 육박하게 되었다. 방위비 분담금이 국방비 증액의 무시할 

수 없는 요소로 되었다는 의미이며 한국군의 전력 증강에 저해 요인이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2년, 3년씩 단기간의 협정을 통해 보장되던 방위비 분담금은 제9차 협정을 계기로 5년 

단위 중기협정으로 전환되었다. 즉, 특별한 상황과 시기를 계기로 지급하던 방위비 분담금이 

하나의 제도가 되어버렸다는 의미이다. 이 같은 상황은 주한미군의 주둔과 관련한 근거법인 

한미소파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미 양국의 비용부담원칙을 원천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아울

러, 주한미군은 이미 한반도 방어만을 위해 존재하는 군대가 아니다. 2006년 1월, 한국이 합

의해 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미 국방부가 공언하듯이 주한미군을 한반도 방어를 

넘어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기동군으로 전환시켰고 이라크전쟁 등 다른 지역에까지 수시로 

동원되는 군대이다. 이런 글로벌 군대의 운영·유지비를 한국이 지불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불법적이고 불평등한 방위비 분담금이 전면 폐기되어야 할 이유들이다. 

5. 결론 - 평화를 위협하는 동맹비용 지불을 중단해야 

이상에서 동맹비용으로서 한국이 미국에 지불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문제점과 그 대응방안

에 대해 살펴보았다.90) 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한미동맹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주

90) 이 글에서는 동맹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을 중심으로 기술했지만 그 외에도 다른 비용들도 있다. 대표적인 것

으로는 미국산 무기구매를 들 수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PIRI)가 2016년 2월. 발표한 ‘국제무기거

래동향’(2011~2015)을 살펴보면 한국은 부동의 미국 무기 수입 1위국이며 수입무기 중 미국산 무기의 비중은 

80%에 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무상 군사원조를 통해 고착된 한국의 미국무기 의존은 

베트남전 이후 유상으로 전환되었으나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최근 F-35의 구매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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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언급한 바와 같은 막대하면서도 비합리적인 비용을 지

불하면서까지 한미동맹을 유지할 필요성이 존재하는가 하는 점이다. 현재 한반도 평화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여겨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본질적으로 미국과 북한 간의 대립과 갈등의 

산물이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본격화된 한미동맹은 북한으로부터 남한의 체제를 지켜낸다는 

한반도 내적 조건을 갖고 있었지만 미국의 입장에선 냉전시대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을 중심

으로 하는 자본주의세계를 방어하는 최우선 전장을 지키는 첨병으로 기능했다. 1980년대 말

부터 90년대 초까지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체제가 붕괴하면서 사실 한미동맹은 그 

생명을 다했어야 했다. 하지만, 군사력을 통해 서방세계의 패권을 유지해 온 미국은 또 다른 

적을 찾기 시작했고 그 대상은 중동의 몇몇 나라와 북한을 포함하는 제3세계의 반미국가들

이었다. 소위 테러주의 국가들로 명명된 이 나라들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새로운 적으로 

규정되었고 냉전의 해체와 더불어 사라졌어야 할 미국의 동맹들은 더욱 더 확대되고 강화되

었다. 그런 점에서 방위비 분담금은 해체되었어야 할 동맹의 유지·온존이 가져온 역설이기도 

하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상황을 돌아보자. 힘을 통한 평화를 주창하는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트럼프는 북한의 김정은을 미친놈이라 표현하며 북핵의 해결을 위해 선제공격을 포함한 모

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꺼내놓고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북한도 질세라 미국이 원하는 

방식에 기꺼이 대응할 것이라며 파국적 결과에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반도

에서 군사적 효용성이 없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배치를 두고 생겨난 중국과의 

갈등과 위협은 어떤가. 최근 일말의 기대를 걸었던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사드와 관련해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보복조치에 대해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

는 것이 드러났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 사이에 끼인 한국은 한반도 평화의 엄연한 당

과 기술의 제공 등에서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의 무기를 구매하는 한국은 미국 군수산업체들의 

입장에선 최고의 고객이지만 한국의 입장에선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또 하나의 동맹비용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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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임에도 그 어디서도 존재감을 가질 수 없는 그림자 같은 존재로 전락했다. 이것이 종속

적인 한미동맹의 결과라면, 천문학적인 액수의 동맹비용을 감수한 결과라면 과할까.  

다행이 한국사회는 다시 한 번 역사적인 격변기를 맞고 있다. 부패하고 비합리적인 정치권

력이 물러나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요구가 강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치워버려야 할 사회적 

적폐들과 새로운 사회를 구성하는 항목에는 한미동맹의 재구성이라는 목록도 있다. 다시 원

래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한미동맹은 평화를 가져다주고 있는가. 그에 대한 비용은 지불

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